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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mber of old houses have risen in original downtown in Incheon city and it has impacted on the 
urban decline, the rise of security and safety problems, and satisfaction of housing environment. Also, 
identifying the differences of residential satisfactions between the private rental housing residents and public 
rental housing dwellers can be important in terms of housing welfare. Thus,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deterioration level and satisfaction of housing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s well as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by 
using Structural Equatation Modeling.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housing deterioration level 
has influenced on the inner space and environment factors in case of both private and public rental households, 
and also the location factor is impacted by the deterioration level in the case of private rental households. 
Second, in case of both private and public rental households, the result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door environment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al factors has shown that the indoor environment facto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fort and security factor. Third, the result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mfort and security factor and social relationship and housing location factors, the comfort and security 
factor has a important influence on social relationship and housing location factors in case of private rental 
households, and it has impacted only on housing location factor in case of public rental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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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천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주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심쇠퇴와 더

불어 치안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주거만족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악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월 소득 6분위 이하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가구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를 대상으로 일반임차가구와 공공임대가구의 주택노후도와 주거만족도 간의 세

부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두 유형 간에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노후주택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일반임차의 경우 주택노후도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거만족 요인들로 실내공간 및 

환경특성, 주거입지환경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의 경우 실내공간 및 환경특성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내환경특성과 주거환경요인 간 인과관계 검

정결과,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모두 실내환경특성이 쾌적 및 치안환경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쾌적 및 치안환경과 주거사회 및 입지 요인 간 인과관계 검정

결과, 일반임차의 경우 주거사회환경과 주거입지환경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공공임대의 경우  주거입지환경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

석 결과를 근거로 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및 재생 정

책과 계획이 필요하다.    

주제어 : 주택노후도, 주거만족도, 주거지재생, 일반임차가구, 공공임대주택가구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대 시작된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도

시에서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

년대 말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0년대 공공임대아파트, 2000년대 이후 국민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기존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주택이 증가추세를 보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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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22.7%를 차지하고 있다(인

천광역시, 2016).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 노후주택이 증가할수록 도심쇠퇴 및 슬럼화가 가속

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치안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거만족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과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노후도와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지만, 주택의 질과 서비스를 고려한 다양한 수요층이 증가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거주자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파

악하는 것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인천시를 대상으로 일반임차가구와 공공임대가구의 주택노후

도와 주거만족도 간의 세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두 유형 간에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공공

임대주택 정책과 노후주택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가구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월 

소득 6분위 이하 일반임대 거주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기준으로 최소 월 소득 6분위 이하, 도시근로자 월 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

로 했으며, 2017년 통계청 공표 자료 기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6분위 경상소득 평균 

4,310,972원, 2016년 3/4분기 2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 소득 평균 3,753,794원을 근거로 하

여 본 연구에서는 월 소득 4백만 원 이하의 일반임차, 공공임대주택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 인천광역시 주

거복지 기본계획 설문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정제과정을 거쳐 이를 활용한 모형 검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택노후도 및 주거 만족도 문항들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하였다. 설문을 통해 확보한 원시데이터(raw data)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주요 잠재요인들이 추

출되고 변수들의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이 검증되었으며 공통성(communality)과 

설명력(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이 부족한 측정요인들은 제거되는 과정을 거쳤다. 마

지막으로, 연구 모형의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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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SPSS 시스템 AMOS 22.0 패키지를 사용하여 조절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 분석과정을 진행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주거만족도는 개인특성에 따른 거주자의 선호에 따라 느끼는 만족을 의미하며, 주관적인 

충족의 정도 또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Fried and Gleicher, 19611); 한경원, 20062)). 특히,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협의로는 

주택 그 자체이지만, 광의로는 주택과 관련되는 주변의 내·외부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

거환경은 동일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은 주거만족도가 높은 반면, 어떠한 사람은 

주거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즉, 주택의 내·외부의 환경에 따라 주거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이다(강은택·정효미, 20153);박종오 외 20094)).

최근까지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중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

족도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거만족도에 관한연구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이 주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최용부, 20045); 박남희·김준영, 

20046); 천현숙·오민준, 20137)), 주거지의 주변 환경과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조성희·강혜정, 20008); 임준홍 외, 20039); 신은진·남진, 201210);  이재현·고봉성, 

1) Fried，M. and Gleicher, P., ʻʻSome source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an urban slumʼʼ,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27, 1961, pp.305~315

2) 한경원, ʻʻ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연구ʼ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6.

3) 강은택·정효미, ʻʻ노인가구의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ʼʼ, ｢주거환경｣, 제13권 제1호, 한국주거환경

학회, 2015, pp.109~121

4) 박종오·정택승·성무용, ʻʻ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ʼ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7권 제2호, 

대한부동산학회, 2009, pp.223~240

5) 최용부, ʻʻ가중치를 부여한 아파트의 주거만족도 분석ʼʼ,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 한국행정학회, 2004, 

pp.415~440

6) 박남희·김준영, ʻʻ분당신도시 거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ʼ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5권 제6호, 

한국주거학회, 2004, pp.27~35

7) 천현숙·오민준, ʻʻ노인가구 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비교연구ʼ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4권 제5호, 한국

주거학회, 2013, pp.27~37 

8) 조성희·강혜정, ʻʻ주거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거주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ʼ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1권 제1

호, 한국주거학회, 2000, pp.45~46.

9) 임준홍·김한수·이철흠, ʻʻ기성시가지 단독주택의 주거환경 만족도와 거주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ʼʼ 󰡔한국주거

학회논문집󰡕, 제14권 제6호, 한국주거학회, 2003,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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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김윤옥·김갑열, 201612))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전자의 경우 물리적인 측면

에서 주택노후도와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과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건축년도가 오래

될수록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천현숙·오민준, 2013), 물

리적인 특성요인으로는 실내공간특성, 실내환경특성 등이 주거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용부, 2004, 박남희·김준영, 2004). 또한, 주거환경특성에 관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쾌적성, 안정성, 주거입지, 교육환경 등이 주거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신은진·남진(2012)은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개인적 속성, 사회적 속성을 

종속변수로, 주거환경 특성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고, 조성희·강혜정(2000)은 주거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거주자들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안정성, 주거입지, 교통환경, 교육환경 등이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고봉성(2012)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주거환경요인에 안

전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김윤옥·김갑열(2016)은 구조방정식 모형

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문화역량이 주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였다. 임준홍 외(2003)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분석한 결

과, 문화시설, 교통요인(주차공간부족, 골목길의 보행환경, 안전 등), 휴식공간부족, 소음·대

기오염 등은 주거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크게 공공임대가구와 일반임차가구

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공임대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남영우·최민섭, 200713)),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오정석, 200814)),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과 만족도

에 관한 연구(오정석 외, 201515))임대주택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 연구

10) 신은진·남진, ʻʻ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유형별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ʼʼ  󰡔국토계획󰡕, 제47

권 제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pp.139~154. 

11) 이재현·고봉성, ʻʻ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ʼʼ 󰡔주거환경󰡕, 제10권 제3호, 한국주거

환경학회, 2012, pp.231~244. 

12) 김윤옥·김갑열, ʻʻ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문화역량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ʼʼ  󰡔주거환경󰡕, 제14권 제2

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6, pp.273~288.

13) 남영우·최민섭, ʻʻ국민임대주택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ʼʼ, 󰡔부동산학연구󰡕, 제13집 제3호, 한국

부동산분석학회, 2007, pp.89~103.

14) 오정석, ʻʻ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ʼʼ  󰡔부동산학보󰡕, 제34집, 한국부동산학회, 

2008, pp.240~253.

15) 오정석·박홍철·이현림,ʻʻ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ʼ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제2호, 대한부동산학회, 2015, pp.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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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석·임병호, 201316))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유형 간에 주거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로 이중근(2003)17)은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분양전환아파트 입주가구의 주거만족

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임대가구는 주택의 구조, 마감상태, 공동시설상태 등 내부환경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고, 분양가구는 교육환경, 편의시설, 주차문제, 대중교통, 안전문제 등 외부환

경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철·고진수(2010)18)는 건설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과 매입공공임대주택(다가구매입) 간의 주거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민임대주

택은 유지관리만족도, 실내외환경만족도, 주택평면만족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가구매입임

대주택은 경제성만적도, 유지관리만족도, 사회환경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치흥·김주영(2012)19)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공공분양주택 거주자보다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인 항목에서 주택크기, 주택시설, 주택구조, 노후화 등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

다. 최규연·권대중(2014)20)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에 관한 인식, 임

대주택의 내부적 측면과 시설 및 외부적 측면에 관한 만족도, 주택관리와 주택입지에 관한 만

족도, 사회적 환경요인과 주거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고, 김해숙·

정복환(2015)21)은 서울시 민간아파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가 공동주택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유진·권대중(2017)22)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부구조, 내부시설, 환경부분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주거만족도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6) 지남석·임병호, ʻʻ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 비교 및 상관성에 관한 연구,ʼʼ 󰡔국토계획󰡕, 제48권 제4호, 대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pp.33~51. 

17) 이중근, ʻʻ임대아파트 입주가구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ʼ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4권 제4호, 

한국주거학회, 2003, pp.109~119. 

18) 권대철·고진수, ʻʻ입주자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한 건설공공임대주택과 매입공공임대주택정책 비교 연구,ʼʼ 󰡔
국토계획󰡕, 제45권 제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pp.43~55. 

19) 권치흥·김주영, ʻʻ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ʼʼ 󰡔주거환경󰡕, 제10권 제3

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2, pp.33~46.

20) 최규연·권대중, ʻʻ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주거만족도가 매입의향에 미치는 영향,ʼʼ 󰡔대한부동산

학회지󰡕, 제32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4, pp.107~133.

21) 김해숙·정복환, ʻʻ주민참여가 공동주택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서울특별시 아파트 거주주민의 참여요인을 

중심으로,ʼ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제2호, 대한부동산학회, 2015, pp.205~234. 

22) 최유진·권대중, ʻʻ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만족도가 매입의향에 미치는 영향ʼ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5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7, pp.3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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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노후도와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일반임차가구와 공공임대

가구를 비교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인천시는 수도권 중에서도 노후주택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일반임차가구와 공공임대가

구를 대상으로 주택노후도가 주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두 유형 간에 차

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7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한 ʻ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ʼ을 

위한 설문조사 원시 데이터(표본 수 4,206)를 기반으로 재코딩의 과정을 거쳐 사용되었다. 설

문조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한 월 소득 6

분위 이하 일반임차가구와 공공임대 거주 가구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 총 1,269개의 유효 표본

(일반임차 677, 공공임대 592)을 획득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주택 노후도와 주거 만족

구분 변수 명 설명 변수 사용 선행연구

주

택 

노

후

도

내장재 바닥, 벽, 천장재 등의 내장재 노후 상태 오정석 외(2015)

급배수 녹물, 수압, 누수 등의 급배수 노후 상태 정치선 외(1998)

부엌, 욕실 기구
싱크대, 수도꼭지, 변기, 욕조 등의 기구 

노후 상태
박남희 외(2004)

전기 및 설비
배선, 조명기구 등의 전기 및 설비 노후 

상태
오정석 외(2015)

곰팡이 결로 벽체 곰팡이 슬거나 결로 현상 노후 상태 심우갑 외(1989)

창호 및 방충망
창호 뒤틀림, 개폐문제, 방충망 찢어짐 노

후 상태
오정석 외(2015), 심우갑 외(1989)

주

택

만

족

도

사용면적 사용면적 천현숙 외(2013)

방의 개수 방의 개수 박남희 외(2004)

방의 크기 방의 크기 박남희 외(2004), 이중근(2003)

평면구조 각 실의 배치(평면 구조) 박종오 외(2009), 남영우 외(2007)

<표 1> 주택 노후도, 주거 만족도 설문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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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주거환경 요인들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주택 

노후 정도, 주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의 3개영역 28개의 세부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2. 연구 가설 및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인천시 월 소득 6분위 이하 공공주택 공급 대상 가구 중 일반임차 가구와 공공임

대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와 주거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주요 

가설 5가지는 다음과 같다. 

구분 변수 명 설명 변수 사용 선행연구

통풍‧채광 통풍 및 채광
남영우 외(2007),조성희 외(2009), 이

영주 외(1998)

난방상태 난방상태(겨울철 온도) 박남희 외(2004), 오정석 외(2015)

방음상태 방음상태(층간소음, 외부소음, 차단정도 등) 남영우 외(2007), 오정석 외(2015)

주

거

환

경

만

족

도

시장 접근성 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 접근용이성 오정석 외(2015), 박남희 외(2004)

병원 접근성 병원․의료복지시설 등 접근용이성 오정석 외(2015), 박남희 외(2004)

문화시설 접근성 문화시설 및 공원․놀이터 등 접근용이성 박남희 외(2004)

대중교통 접근성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박종오 외(2009)

주차이용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박종오 외(2009), 남영우 외(2007)

출퇴근‧통학 부담 출퇴근 및 통학시간의 부담 정도 남영우 외(2007)

교육환경 학교 및 학원 등 교육 환경
남영우 외(2007), 이중근(2003), 박종

오 외(2009), 이은주(1996)

치안 문제 절도, 강도 등 치안문제 박종오 외(2009), 이중근(2003)

주변 소음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 정도 오정석 외(2015), 남영우 외(2007)

청소 및 쓰레기 집주변의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오정석 외(2015)

이웃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남영우 외(2007), 오정석 외(2015), 

이중근(2003)

사생활보호 이웃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박종오 외(2009), 이중근(2003)

재해 대비 안전 재해로부터 안전한 정도 박종오 외(2009), 이중근(2003)

시설 관리 승강기 등 단지 내 시설 관리 상태 남영우 외(2007)

단지 외관 상태 외벽 칠상태, 조경 등 단지 내 외관 이중근(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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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H1): 주택 노후도와 주거만족 간의 인과관계는 일반임차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가구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H2): 주택노후도는 주거만족 요인들(실내공간특성, 실내환경특성, 주거사회환경, 쾌

적 및 치안환경, 주거입지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설 3(H3): 실내공간특성은 주거환경만족 요인들(주거사회환경, 쾌적 및 치안환경, 주거입

지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설 4(H4): 실내환경특성은 주거환경만족 요인들(주거사회환경, 쾌적 및 치안환경, 주거입

지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설 5(H5): 쾌적 및 치안환경은 주거사회환경과 주거입지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택노후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각 주거만족 요인들(실내공간특성, 실내환경특성, 주거사회

환경, 쾌적 및 치안환경, 주거입지환경)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과 주택만족 요인(실내공간특성, 

실내환경특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주거환경만족 요인(주거사회환경, 쾌적 및 치안환경, 주거

입지환경)을 종속변수로 둔 모형이 동시에 적용이 되었다. 거기에 선행연구 고찰에서 확인 했

듯이 주거 환경 만족 요인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변 쾌적성 및 치안과 안전 요인을 독립변

수로 하고 나머지 주거환경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까지 함께 적용되어 분석되었다. 다양

한 인과관계분석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큰 장점 중 하나이며, 또한 

주택만족요인(실내공간특성, 실내환경특성)들과 쾌적 및 치안환경 요인을 매개변수로 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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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접효과 모형도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가설 검정에 있어서는 잠재요인 간 경로분석 

중 직접효과 결과를 중심으로 한다.  

Ⅳ. 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보면, 성별은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그룹 모두 여성 비율이 55.7%, 70%로 더 높았다. 연령의 

경우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모두 50~64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주택유형의 경우 두 그룹이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일반임차의 경우 다세대주택(40%)과 연립

주택(22.7%) 비율이 높은 반면 공공임대의 경우 아파트(88.3%)로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했다. 

교육수준의 경우 두 그룹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응답자 

특성의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전   체
일반임차 공공임대

사례수 구성비(%) 사례수 구성비(%)

전체 677 100 592 100

성별
남성 300 44.3 173 30.0

여성 377 55.7 419 70.0

연령

20대 12 1.8 3 0.5

30대 81 12.0 72 12.2

40대 213 31.5 158 26.7

50~64세 314 45.9 253 42.7

65세 이상 60 8.8 116 19.6

주택유형

단독주택 127 18.8 4 0.7

다세대주택 276 40.8 36 6.1

연립주택 154 22.7 21 3.5

아파트 83 12.3 523 88.3

오피스텔 7 0.9 1 0.2

기타 30 4.4 7 1.2

<표 2> 응답자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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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분석

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6개의 주택 노후도 요인 데이터와 22개의 주거만족도 요인 데이

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

s)23)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설문조사 영역에 따라 주택노후도 관련 6개 문항, 주

택 만족도 관련 7개 문항, 주거환경 만족도 관련 15개 문항으로 나누어 3번의 요인분석을 실시

하여 각 영역의 세부적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주택노후도는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주택 만족도는 실내공간

특성과 실내환경특성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거사회환경, 쾌적 및 치안 

환경, 주거입지환경으로 추출되었다. 공통성 값 기준치 미달로 제외된 항목은 주거환경 만족

도 문항 가운데 ʻ주차시설 이용편의성ʼ, ʻ학교 및 학원 등 교육 환경ʼ, ʻ승강기 등 단지 내 시설 

관리 상태ʼ로 나타났다.  

신뢰성 검증24) 결과 주택노후도, 실내공간특성, 실내환경특성, 주거사회환경, 쾌적 및 치

안환경, 주거입지환경 모두 0.673 이상으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KMO(Kaise-Meyer-Olkin)검증25) 결과 최소 0.853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 선정은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26) 의 p값이 모두 p=.000 로 나타내

어 실시된 요인분석이 적합하여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나타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

성과 신뢰성 검증 결과 각 측정요인들은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하고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에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설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의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분석 방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추출

된 요인을 설명하는 값인 공통성(communality) 값 0.40을 기준으로 그 이하 값의 구성 항목은 제외한다.

24) 설문조사의 문항 및 응답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Cronbachʼs  α값을 확인한다. 

25) 변수 간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값 

26) 탐색적 요인분석의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는 값  

전   체
일반임차 공공임대

사례수 구성비(%) 사례수 구성비(%)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51 7.5 68 11.5

중학교 졸업 이하 129 19.1 103 17.4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0 63.5 360 60.8

대학교 졸업 이하 67 9.9 6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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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적 요인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한 잠재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타당성과 신뢰도

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변수 간 관계와 오차부분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검정인 확인적 요인분

석(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27)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모든 측정요인들의 설명

력 값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적합한 설명력으로 판단되어 연구모형에 모두 사용되었다. 잠

재요인을 대상으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27) 구조방정식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와 추출된 잠재요인들과 측정요인들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측정 

요인들의 설명력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값이 기준치 (0.4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구분

요인분석 1 요인분석 2 요인분석 3

주택노후도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실내공간특성 실내환경특성
주거사
회환경

쾌적 및 치안환경 주거입지환경

항목
내
장
재

급
배
수

부
엌
욕
식
기
구

전
기 
및
설
비

곰
팡
이 
결
로

창
호 
및 
방
충
망

사
용
면
적

방
의
개
수

방
의
크
기

평
면
구
조

난
방
상
태

통
풍
채
광

방
음
상
태

사
생
활
보
호

이
웃 
관
계

치
안
문
제

청
소
및
쓰
레
기

주
변
소
음

단
지
외
관
상
태

재
해
대
비
안
전

대
중
교
통
접
근
성

문
화
시
설
접
근
성

병
원
접
근
성

시
장
접
근
성

출
퇴
근
통
학
부
담

성

분

1 .851 .841 .834 .830 .821 .800 .850 .848 .842 .582 .127 .256 .212 .639 .869 .116 .464 .104 .300 .218 .058 .083 .127 .206 .256

2 .221 .180 .230 .517 .789 .743 .705 .449 .161 .692 .555 .762 .647 .707 .268 .227 .158 .100 .295

3 .131 .229 .319 .182 .166 .200 .233 .691 .699 .789 .777 .537

신뢰도 .908 .854 .675 .673 .811 .802

고유값 4.128 2.617 2.073 1.675 2.760 2.806

분산

설명력
68.801 37.382 66.998 60.338 46.380 23.381

KMO .915 .853 .908

Bartlett

검정

 = 4,602.430, 

p = .000, df =15

 = 3,548.815, 

p = .000, df =21
 = 5,535.165, p = .000, df =66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측정항목의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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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CMIN/df 값이 기준치(>3)보다 큰 4.1로 나왔지만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치를 

높게 상회하고 특히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 (inconsistencies)으로부터 자유로운 CFI 값

이 기준치보다 높은 0.947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의 측정모델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범위 

내라고 판단할 수 있다(송지준, 2014). 

요인 측정변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p값
설명력
(SMC)

주택노후도

내장재 .820 1.000 - - .672

급배수 .794 1.012 .031 .000 .630

부엌욕식기구 .792 1.009 .031 .000 .628

전기  및 설비 .779 .931 .029 .000 .607

곰팡이 결로 .752 1.048 .035 .000 .566

창호 및 방충망 .808 1.003 .030 .000 .654

주택 

만족도

실내공간특성

사용면적 .815 1.000 - - .664

방의개수 .784 1.055 .035 .000 .614

방의크기 .816 1.093 .035 .000 .665

평면구조 .693 .916 .035 .000 .480

실내환경특성 

난방상태 .611 1.000 - - .473

통풍채광 .674 1.114 .058 .000 .454

방음상태 .638 1.007 .050 .000 .407

주거 

환경

만족도

주거사회환경
사생활보호 .751 1.000 - - .564

이웃 관계 .676 .916 .46 .000 .457

쾌적 및 치안환경

치안문제 .667 1.000 - - .445

청소 및 쓰레기 .684 1.059 .047 .000 .469

주변소음 .645 1.022 .048 .000 .416

단지외관상태 .705 1.013 .046 .000 .498

재해대비안전 .696 1.017 .044 .000 .485

주거입지환경

대중교통접근성 .661 1.000 - - .437

문화시설접근성 .654 .973 .050 .000 .428

병원접근성 .727 1.104 .052 .000 .528

시장접근성 .715 1.064 .051 .000 .511

출퇴근통학부담 .604 .876 .048 .000 .464

= 1088.133, d.f=260, p=0.000, GFI=0.937, AGFI=0.922, CFI=0.947, RMR=0.024, RMSEA=0.050, 

NFI=0.931, TLI=0.939, IFI=0.947

<표 4> 측정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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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모형 타당성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측정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28)이 가능하다. 먼저 집중

타당성을 검정하는 방법은 표준화계수 값으로 판단하는 방법,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29)값으로 판단하는 방법, 분산추출 평균(VE: Variance Extracted) 값으로 판단

하는 방법30)이 있다.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이 최소 0.5보다 크면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모든 항목의 표준화계수가 최소 0.60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표 5>와 같이 개념신뢰도는 최소 값이 0.757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환

경특성, 쾌적 및 치안환경, 주거입지환경 요인의 분산추출 값이 기준치에 약간 못 미치지만, 

나머지 값들이 기준치 이상이며 다른 두 가지 집중타당성 검정에서 모든 값들이 기준치를 상회

하여 적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본 연구 모형에 사용되는 측정변수들 간에 집중타당성을 확보하

였다고 할 수 있다. 

판별타당성을 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이용한 방법31)이며 두 번째는 표준오차추정구간(two 

standard-error interval estimate)통해서 평가32)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들 중 가장 작은 값 0.510과 비교하여 상관계수 제곱 값이 작아 판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더 큰 값이 4가지 항목에서 나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

28)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검증이 사용되며 집중타당성은 측정변수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내며 판별타당성은 잠

재변수간의 차이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29) 잠재요인의 측정변수들 간에 공유분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이 0.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30) 각 변수별 표준화 요인적재량의 제곱을 합한 다음 항목수로 나누는 것으로, 이 값의 크기가 0.5 이상이면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31)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각 변수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 보다 커야 판별타당성이 확보된다.  

32) <표 6>내용을 바탕으로 상관계수 값에 공분산(Covairances)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값을 두배로 곱한 값

을 더하거나 뺀 값이 1이 아닐 경우 판별타당성이 확보된다. (상관계수±(2×SE)≠1)

분산추출(VE)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AVE)

주택노후도 0.626 0.918 0.653

실내공간특성 0.606 0.921 0.744

실내환경특성 0.412 0.757 0.510

주거사회환경 0.510 0.840 0.725

쾌적 및 치안환경 0.461 0.886 0.660

주거입지환경 0.454 0.911 0.672

<표 5> 측정모형 타당성 검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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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머지 10개 항목에서 평균분산추출 값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판별타당성 검증 방

법이 유효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잠재변수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판별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모형 검증 및 분석

1) 연구모형의 적합도 

인천광역시 월 소득 6분위 이하의 공공주택 대상 가구 중 일반임차 거주자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주거 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하고 연구 가설을 검정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ation Modeling)을 구축

하였다. 연구모형으로 사용된 구조방정식 적합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946.539, 

CMIN/DF=1.989, p=0.000, 이며, GFI=0.945, AGFI=0.925, CFI=0.970, RMR=0.023, 

RMSEA=0.028, NFI=0.941, IFI=0.970으로 나타나 높은 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 값에 대한 유의확률 값이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으나 CFI 값이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

고 RMR값과 RMSEA 값이 0.05 이하 등 모든 값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여 잠재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상관계수 공분산 표준오차(S.E.)

주택노후도 <-> 실내공간특성 0.54 .015

주택노후도 <-> 실내환경특성 0.8 .018

주택노후도 <-> 주거입지환경 0.427 .012

주택노후도 <-> 주거사회환경 0.525 .014

주택노후도 <-> 쾌적 및 치안환경 0.619 .014

실내공간특성 <-> 주거입지환경 0.702 .010

실내공간특성 <-> 주거사회환경 0.534 .011

실내공간특성 <-> 쾌적 및 치안환경 0.531 .011

실내환경특성 <-> 주거입지환경 0.654 .010

실내환경특성 <-> 주거사회환경 0.636 .012

실내환경특성 <-> 쾌적 및 치안환경 0.72 .012

주거입지환경 <-> 주거사회환경 0.841 .009

쾌적 및 치안환경 <-> 주거입지환경 0.6 .009

쾌적 및 치안환경 <-> 주거사회환경 0.701 .011

<표 6> 상관계수와 공분산 표준오차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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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연구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p<0.1, **p<0.05, ***p<0.01, (C.R.)

[그림 2] 구조방정식 인과관계 분석 결과(일반임차)

*p<0.1, **p<0.05, ***p<0.01, (C.R.)

[그림 3] 구조방정식 인과관계 분석 결과(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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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및 모형 분석 

(1) 가설 H1 검증(조절 효과 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가설(H1)은 ʻ주택 노후도와 주거 만족 간의 인과관계는 일반임

차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가구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ʼ이며 이는 ʻ일반임차ʼ가구와 ʻ공공

임대ʼ가구를 조절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의 조절효과 유무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 구조방정

식 모형에 대해서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과 비제약모델(Unconstrained model)을 설

정하여 측정모형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 하에 두 조절변수들의 분석 결과 간의 차이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절효과 검정(Model comparisons)결과 p=0.001로 나타나 귀무가

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여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임차가구와 

공공임대가구의 주택노후도와 주거만족도 간 인과관계 분석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해

석되어 첫 번째 가설은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H2 검증(주택노후도와 주거만족 요인 간 인과관계 검정)  

첫 번째 가설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가설들을 검증하며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가구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ʻ주택노후도는 주거만족 요인들(실내공

간특성, 실내환경특성, 주거사회환경, 쾌적 및 치안환경, 주거입지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ʼ 먼저 일반임차 가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 노후도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

는 주거만족 요인들로 실내공간특성, 실내환경특성, 주거입지환경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간특

성이 표준화계수 .535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내환경특성(.509)과 함께 

정(+)의 방향으로 주택노후 만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일반임차 가구의 

주택노후 상태가 양호하여 만족이 높을수록 실내공간과 실내환경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주거입지환경의 경우 주택노후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

아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노후 상태가 양호하여 만족 할수록 주거입지환경 만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사회환경과 쾌적 및 치안환경 요인은 주택노후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

을 받지 않지만 실내환경특성을 매개로 정(+)의 방향으로 간접적인 영향은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표준화 계수는 각각 0.498, 0.769로 나타났다. 일반임차가구의 가설(H2) 검증 결과 

주택 노후도는 실내공간특성, 실내환경특성, 주거입지환경 요인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일부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었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결과를 보면, 실내공간특성과 실내환경특성이 주택노후도에 유의미

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수 값 0.532, 0.763으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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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주거사회환경과 치안안전 및 청결 요인은 주택노후도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는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내환경특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가구의 가설(H2) 검증 결과 주택노후도는 실내공간특성, 실내환경특성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었다. 

 일반임차의 경우 주택노후도가 입지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공공임대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일반임차 거주자들은 주택노

후도에 따라 주택의 입지 선택과 만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임

대주택과 같이 거주자들의 주택 입지 선택이 제한적일 경우 주택노후도는 주거입지환경 요인

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설

검증계수 C.R. 계수 계수

일

반

임

차

H2-1 주택노후도 실내공간특성 .535*** 13.026 .000 .535 채택

H2-2 주택노후도 실내환경특성 .509*** 10.982 .000 .509 채택

H2-3 주택노후도 주거사회환경 -.027 -.287 .498** .471 기각

H2-4 주택노후도 쾌적 및 치안환경 -.164 -1.607 .769*** .605 기각

H2-5 주택노후도 주거입지환경 -.203** -2.165 .659** .456 채택

공

공

임

대

H2-1 주택노후도 실내공간특성 .532*** 10.860 .000 .532 채택

H2-2 주택노후도 실내환경특성 .763*** 10.659 .000 .763 채택

H2-3 주택노후도 주거사회환경 -.253 -.564 .850** .597 기각

H2-4 주택노후도 쾌적 및 치안환경 -.478 -1.104 1.151*** .673 기각

H2-5 주택노후도 주거입지환경 -.007 -.024 .571 .564 기각

<표 7>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가설H2 검증처분)

  

  

(3) 가설 H3 검증(실내공간특성과 주거환경 요인 간 인과관계 검정)  

세 번째 가설이었던 ʻ실내공간특성은 주거환경만족 요인들(주거사회환경, 쾌적 및 치안환

경, 주거입지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ʼ였다. 분석결과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가구 

모두 주택의 면적, 방의 개수와 크기, 평면 구조 만족을 의미하는 실내공간특성 요인이 주거환

경만족 요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쾌적 및 치안환경 요인을 매

개변수로 한 간접효과는 실내환경특성 요인이 1차적으로 매개변수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못하

기 때문에 간접효과 결과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연구 대상 가구인 인천

시 거주 월소득 6분위 이하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거주자들은 주택 실내 공간에 대한 만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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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으로 직접적인 유의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설

(H3)는 기각되었다.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설검

증계수 C.R. 계수 계수

일반

임차

H3-1 실내공간특성 주거사회환경 -.110 -1.450 .480** .370 기각

H3-2 실내공간특성 쾌적 및 치안환경 .038 .382 .000 .038 기각

H3-3 실내공간특성 주거입지환경 .061 .806 .482* .543 기각

공공

임대

H3-1 실내공간특성 주거사회환경 .000 .004 .289 .290 기각

H3-2 실내공간특성 쾌적 및 치안환경 .041 .276 .000 .041 기각

H3-3 실내공간특성 주거입지환경 .062 .807 .242* .304 기각

<표 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가설H3 검증)

(4) 가설 H4 검증(실내환경특성과 주거환경 요인 간 인과관계 검정)  

네 번째 가설이었던 ʻ실내환경특성은 주거환경만족 요인들(주거사회환경, 쾌적 및 치안환

경, 주거입지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ʼ의 분석 결과,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가구 모

두 주택의 통풍과 채광, 난방, 방음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실내환경특성 요인이 주거환경 

만족 요인 중 쾌적 및 치안환경 요인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간접효과 결과 일반임차 가구의 경우 실내환경특성이 쾌적 및 치안환경 요인을 매개변수

로 하여 주거사회환경과 주거입지환경에 각각 표준화 계수 값 0.965, 0.648 만큼 정(+)의 방

향으로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거주자들의 경우 동일하게 쾌적 및 치안

환경을 매개로 하여 실내환경특성이 주거입지환경에만 표준화 계수 값 0.749 만큼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으로는 주거입지환경에도 0.749 계수 값의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분석을 통해 알아본 가설(H4)의 검정결과 

일반임차 공공임대 모두 실내환경특성이 쾌적 및 치안환경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가설을 채택하며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 (H4)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 대상인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가구는 소음, 환기, 난방 

등 실내환경 만족 요인이 주택 주변 소음, 악취, 치안·안전 등의 주변환경만족 요인과 유의미

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거주자의 차이는 일반임차의 경우 

실내환경특성이 주거사회환경과 주거입지환경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에 반해 공공임차의 경

우는 주거입지환경에만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그룹이 공통적으로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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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만족이 주변치안과 쾌적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주거 입지에 대한 만족과 

선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일반임차 거주

자들의 경우 간접효과가 그들의 이웃들과의 관계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만족에까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총효과 간접효과 가설

검증계수 C.R. 계수 계수

일

반

임

차

H4-1 실내환경특성 주거사회환경 -.056 -.232 .909 .965** 기각

H4-2 실내환경특성 쾌적 및 치안환경 .972** 5.271 .972 .000 채택

H4-3 실내환경특성 주거입지환경 .289 1.224 .937 .648** 기각

공

공

임

대

H3-1 실내환경특성 주거사회환경 .677 .830 1.141 .463 기각

H3-2 실내환경특성 주변안전 및 치안 1.267*** 2.274 1.267 .000 채택

H3-3 실내환경특성 주거입지환경 .157 .292 .906 .749** 기각

<표 9>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가설H4 검증)

(5) 가설 H5 검증(쾌적 및 치안환경과 주거사회 및 입지 요인 간 인과관계 검정)  

다섯 번째 가설이었던 ʻ쾌적 및 치안환경은 주거사회환경과 주거입지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ʼ였다. 분석 결과 일반임차의 경우 쾌적 및 치안환경 요인이 주거사회환경(.992)

과 주거입지환경(.667) 요인 모두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공공임대 가구의 경우는 주거입지환경 요인에만 표준화 계수 0.591 값으로 정(+)의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H5)의 검정결과 일반임차는 쾌적 및 치안

환경 요인이 주거사회환경과 주거입지환경 모두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을 채택하며, 공공임대의 경우 주거입지환경에만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쳐 일부 

가설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연구대상 가구의 경우 주택 주변의 청소 및 쓰레기 상태, 건물 

단지 디자인, 치안 및 안전이 좋을 때 그들의 이웃과의 관계와 사생활 보호 등 사회 관계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민간 임대거주자의 주거사회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주거환경의 물리적 변화를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 반면에 

공공임대 거주자의 경우는 주거사회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노후도 완화나 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 모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선행연구(설영훈‧채성

주, 201333))에서 뒷받침 할 수 있듯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사회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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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부정적 대중 인식의 개선이 그들의 주거사회환경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총효과 간접효과 가설

검증계수 C.R. 계수 계수

일반

임차

H5-1 쾌적 및 치안환경 주거사회환경 .992** 6.054 .992 .000 채택

H5-2 쾌적 및 치안환경 주거입지환경 .667** 4.481 .667 .000 채택

공공

임대

H5-1 주변안전 및 치안 주거사회환경 .366 .951 .366 .000 기각

H5-2 주변안전 및 치안 주거입지환경 .591** 2.126 .591 .000 채택

<표 1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가설H5 검증)

Ⅴ.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월 소득 6분위 이하의 공공주택 대상 가구 중 일반임차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주거 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비교 분석하

기 위하여 주택노후도, 실내공간특성, 실내환경특성, 주거사회환경, 쾌적 및 치안환경, 주거입

지환경의 6가지 잠재변인을 추출하였다. 이 주요 잠재변인들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여 

5가지 연구 가설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임차가구와 공공임대가구의 주택노후도와 주거만족도 간 인과관계는 유의한 차

이가 있다. 

둘째, 주택노후도와 주거만족 요인 간 인과관계 검정결과, 일반임차의 경우 주택 노후도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거만족 요인들로 실내공간특성(.535), 실내환경특성(.509), 주거

입지환경(-.203)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의 경우 주택노후도는 실내공간특성(.532), 실내환

경특성(.763)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내공간특성과 주거환경요인(주거사회환경, 쾌적 및 치안환경, 주거입지환경) 간 

인과관계 검정결과,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모두 실내공간특성이 주거환경요인에 직접적인 유의

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설영훈·채성주, ʻʻ충북지역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 분석-물리적‧사회적요인을 중심으로ʼʼ, 󰡔한국산학기

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pp.4552~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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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실내환경특성과 주거환경요인 간 인과관계 검정결과,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모두 실

내환경특성이 쾌적 및 치안환경 요인에 각각 0.972, 1.267의 계수 값으로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쾌적 및 치안환경과 주거사회 및 입지 요인 간 인과관계 검정결과, 일반임차의 경

우 쾌적 및 치안환경 요인이 주거사회환경(.992)과 주거입지환경(.667)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의 경우 쾌적 및 치안환경 요인이 주거입지환경 요인(.59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시 원도심 내 주택 노후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복

지 대상 가구의 주택 노후에 따른 주택 만족과 주거환경 만족도 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규

명할 수 있었다. 특히 가설(H1)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대상 가구 중에서도 일반임차에 

거주하는 가구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간에 인과관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

으며, 각 대상 가구에 맞춘 주택 노후 완화와 주거지재생 정책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주택노후도는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가구의 대부분 주거만족도 요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천 원도심 내 노후 주택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주거입지환경의 경우 일반임차 가구는 주

택의 노후 상태가 양호하여 만족이 클수록 주거입지환경 만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의 경우는 주거입지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의 노후 상태가 좋은 비교적 새 주택 및 아파트일수록 신도시에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신도시 내 교통 인프라 및 문화‧복지 시설의 부족으로 입지 만족도가 낮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인 추론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주거 입지 선택이 제한적일 경우 주택노후도는 거

주자들의 입지환경에 대한 만족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회 관계적 측면에서 가설(H5)의 결과는 일반임차와 공공임대 가구 간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시사했다. 일반임차 가구는 주거환경의 치안과 안전 및 깨끗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

을 통해 이웃과의 소통, 공동체 활성화 및 사생활 보호 만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요인과 치안 및 안전 등의 요인 모두 주거

사회환경 만족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거주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사회적 배제와 같은 대중 인식 및 심리 측면

이 공공임대 거주자들의 사회관계적 만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 및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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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인천시 공공주택 대상 일반임차,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택노후도와 주거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세부적인 분석의 접

근방식과 의미 있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 또한 가진다. 

첫째, 모형 분석을 위해 추출된 잠재변수 부족이 한계로 간주된다. 결론의 시사점 부분에

서도 제기했듯이 본 연구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사회환경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지 못했으며 선행연구의 사회적 인식측면과 거주자의 감정적 자존감 등의 요인들

을 연구에 적용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주택노후도, 실내공간특성, 실내환경특성, 

주거입지환경, 쾌적 및 치안환경 등 다양한 추출요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을 

통해서 대상 가구의 주거사회환경 영향 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둘째, 쾌적 및 치안환경 잠재변수의 세분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주택노후도,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로 구분한 28개 설문 문항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탐색적 요인분

석을 통해 주요 잠재변수를 추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인과 측정변수의 타당성

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 및 치안환경 잠재변수는 측정

변수들의 특성으로 봤을 때, 치안‧안전, 단지 쾌적성‧환경미화의 성격으로 나뉘는 것이 더욱 

명확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기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변수 설정과 설문 문항 디자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 가구의 주거만족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설

정해야 할 것이며, 앞서 제기한 사회인식 및 거주자 감정 심리 측면의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

는 설문 문항 설정과 잠재요인 추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데이터 표본 수를 확보하

여 잠재변수를 세분화하여 측정변수의 설명력과 타당성을 높이는 과정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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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이항로지스틱모형을 통해 차별경험과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클수록, 교류가 활발하고 친한 이웃이 많을수록 과거에 차별경험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차별은 이웃을 

신뢰하는데 있어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이웃으로부터 자신을 자발적으로 

배제하여 외부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경험과 유사한 여건, 계층이라는 동질감 등 공유

를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교류와 이웃 관계와 같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자본, 사회적배제, 공공임대주택, 차별, 주택정책

Ⅰ. 서  론

1960년대 시작된 공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대도시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단기간에 발생한 도시로의 인구집

중은 주택부족,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저소득층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게 되

었다(강은택·마강래, 20121)).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의 주거불안정은 심각한 수준에까

지 이르게 되었으며, 정부는 주택의 양적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최

초의 임대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공주택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공급과정에서 분양주

택과 임대주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건설하면서 임대주택에는 분양주택에 비해 저소득층이 집

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추진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해 저소득층 집단거주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

게 되었고, 이에 더해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 단지 슬럼화,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가 가중되었

1) 강은택·마강래, ʻʻ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ʼʼ, ｢국토계획｣, 제47권 제1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2,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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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결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남

상호 외, 20142)). 실제로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물리적 구분, 임대주택거주자에 대한 커

뮤니티시설 사용 제한과 같은 물리적 갈등 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 및 휴먼시아 거주 아이에 

대한 휴거(휴먼시아 거지) 및 주거(주공아파트 거지)라는 놀림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인근주민 간 직접적 갈등과 차별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3). 이에 더해 공공임대

주택이 주거환경의 악화와 주택가격의 하락, 지역이미지 하락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

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거주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김준형 외, 20054); 최정민, 20055)).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이나 커뮤니티 형성, 인식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계층 간 갈등이나 주거지 분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과 같은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회구성

원들을 단절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우리사회로 하여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한

다(천현숙, 20126)).

앞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들의 차별 및 갈등이 지속되는 중요한 이유

는 차별 해결을 위한 서로간의 신뢰, 믿음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채 물리적 

화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

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 내 이기주의, 지역문제 등과 같은 공동체의 갈등은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된바 있다(김형빈, 20057); 장용석 외, 

20098); 박종관, 20139)).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차별경험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에 대한 관

계를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은 차별을 통한 갈등과 주거만족도의 

2) 남상호·김갑열·허강수, ʻʻ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의 갈등관리ʼ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6권 제5호, 한국지역

개발학회, 2014, pp.265-285.

3) ʻʻ초고층보다 더 높이 쌓인 이웃과의 담...계층 구분의 또 다른 잣대ʼʼ(조선비즈, 2018년 1월2일 기사 참조)

4) 김준형·김성제·최막중, ʻʻ임대주택 사회적 혼합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ʼʼ, ｢국토계획｣, 제40권 제5

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pp.153-163.

5) 최정민, ʻʻ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불만도 및 인식 평가ʼ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제21권 제12호, 대한

건축학회, 2005, pp.235-246.

6) 천현숙, ʻʻ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ʼʼ, ｢국토정책 Brief｣, 제371권, 국토연구원, 

2012, pp.1-8.

7) 김형빈, ʻʻ사회자본을 통한 지역사회발전ʼʼ. ｢부산발전포럼｣, 제95호, 부산발전연구원, 2005, pp.53-62.

8) 장용석·정장훈·조문석, ʻʻ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ʼʼ, ｢조사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조사연구학회, 2009, pp.45-69.

9) 박종관, ʻʻ지역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방안ʼ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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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을 뿐 차별이라는 경험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

회적 자본 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차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사회적 자본이 어떤 형태

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구성원과 이웃관계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

회적 자본의 수준을 분산분석(ANOVA) 및 Duncan 사후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차별경험과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계를 이항로지스틱모형(binary logistic model)을 이용해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과 차별을 개선해나가기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주택과 사회적 자본

주택의 특성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에서는 주거단지의 형태나 주

택점유형태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 먼저 천현숙(200410))의 

연구에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회적 혼합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이때 사회적 혼합정도는 아파트 평형의 혼합정도로 파악하였으며, 사회적 자

본의 구성요인은 친밀도, 참여도, 공동체의식, 신뢰도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

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단지는 영구임대, 소형밀집, 소형·중형, 중형·대형, 소형·중형·대형 

중 영구임대단지로 나타났으며, 영구임대단지의 신뢰도는 낮게 나타나지만 친밀도, 참여도, 

공동체의식은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서종녀·하성규(200811))는 공동주택단지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는 규범, 신뢰/집합적 행

동, 네트워크가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유형별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단지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과 혼합된 분양주택단지 또한 사회적 자본이 낮게 형성됨을 밝혔

다. 서종녀·하성규(200912))는 또한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공공임대단지와 분양단지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결과가 

10) 천현숙, ʻʻ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자본ʼʼ, ｢한국사회학｣, 제38권 제4호, 한국사회학회, 2004, 

pp.215-247.

11) 서종녀·하성규, ʻʻ공동주택단지 유형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ʼʼ, ｢주택연구｣, 제16권, 한국주택학회, 2008, 

pp.115-117. 

12) 서종녀·하성규, ʻʻ공동주택 커뮤니티와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 분석ʼʼ, ｢국토계획｣, 제44권 제2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9,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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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남을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 거주자는 이웃간 신뢰구축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 거주자는 다른 공동주택단지보다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이 가장 낮게 형성된 것을 밝혔다. 더하여 분양주택단지 중에서는 132미만 단지는 규

범과 신뢰, 132이상 단지는 비공식결합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나 공동주택단지별로 사회

적자본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하성규(200913))는 주택점유형태(민간자가, 민간/공공임차, 50년공공임대)와 사

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는데, 규범은 민간자가가 가장 높으며, 네트워크와 신뢰는 민

간자가와 50년공공임대가 높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차별 및 사회적 배제

공공임대거주자의 차별이나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한 요인으로써 차별경험, 갈등, 사회적 요인 등을 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하성규·서종녀

(200614))는 영구임대주택과 인근분양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영향

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거지차별에 대한 의식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월평균 소득이 낮

은 분양주택 주민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주거지 차별에 대한 의식은 직접적으로 주

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김승희(200715))의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주거수준, 접근

성, 주변시설 및 관리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주거비 

부담, 주변 일반아파트와의 갈등,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임대주택 유

형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치흥·김주영(201216))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

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각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차별과 유사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경험을 

13) 하성규, ʻʻ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ʼʼ, ｢주택연구｣, 제17권, 한국주택학회, 2009, 

pp.77-94.

14) 하성규·서종녀, ʻʻ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ʼʼ, ｢주택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주택학회, 2006, 

pp.159-181. 

15) 김승희, ʻʻ지방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ʼʼ, ｢주거환경｣, 제5권 제2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07, pp.175-190.

16) 권치흥·김주영, ʻʻ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ʼʼ, ｢주거환경｣, 10(3), 한국

주거환경학회, 2012,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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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놀이터, 학교, 학원 등에서 자녀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단지 내 이웃관계 형성, 사회적 

배제 등과 관련하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김선엽·박천일(201217))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공공임대, 장기전세임대 거주자를 대

상으로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규모, 방개수, 옥내시설 

등 주택환경과 관련된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임대료 수준, 관리비 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 그리고 문화시설, 대중교통과 같은 주거

환경요인, 그 다음으로는 차별, 주변인식, 창피함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택의 물리적 특성이나, 점유형태 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차별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사

회적 자본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차별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경험으

로부터 사회적 자본이 어떤 형태로 형성 되는지에 대해서는 폭넓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공공임대 주택 유형별로 어떻게 형성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차별에 대한 과거경험이 사회

적 자본의 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Ⅲ. 분석모형 및 변수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차별경험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차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사회적 자본이 어떤 형태로 형성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분산분석 및 Duncan 사후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회적 자본 비교를 

하였으며,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해 차별경험과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산분석은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한 평균차이 유의성 여부를 F검정을 이용해 검정하는 방

법이며, 사후분석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이희연·노승철, 201318); 이다은·서원석, 201719)). 본 연구는 6개의 공

17) 김선엽·박천일, ʻʻ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ʼʼ,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2, pp.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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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으며, 사후분석을 통해 어떠한 유형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차별경험과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계분석을 위해 사용한 종속변수인 차별경험

은 이변량 자료로, 이항형 변수에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할 경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선형성

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을 위배하게 되며, 신뢰성이 떨어지고, 오차들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

으며, 등분산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이희연·노승철, 201320)). 따라서 종속변수가 0과 1로 나

타내어지는 이항형 변수일 때에는 선형회귀모델이 아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게 된다. 

이항로지스틱모형(binary logistic model)은 종속변수 y가 0과 1로 표현됨에 따라 y의 결과

범위가 0과 1사이의 확률로 표현되며, 조건부확률분포가 아닌 이항분포를 따른다(성진욱·남

진, 201621)). 이항분포는 S자 형태를 따르는 누적분포 함수의 형태와 흡사하며, 이러한 형태

를 로지스틱 분포라 한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선형식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S자 형태를 따르는 

곡선에 가깝게 변환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로지스틱(logistic)함수를 통해 변환한다. 

로지스틱함수를 사용함으로써 독립변수(X)의 예측된 확률 값은 0이나 1의 범위를 벗어나

지 않게 되는데, 이 방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이환길·김기

홍, 201222)). 이항로지스틱함수식을 간략히 표현하면 다음식 (1)과 같다.

        exp   
exp                          (1)

2. 변수구성 및 기초통계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차별경험과 사회적 자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16년 SH도시연구원에서 실시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으며, 총 5,517개의 표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종속변수인 차별경험은 설문조사에서 ʻ임대

주택 입주민으로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ʼ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사용하였으

18) 이희연·노승철, ｢고급통계분석론｣, 문우사. 2013, pp.363.

19) 이다은·서원석, ʻʻ가족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의 인식 비교연구: 서울시를 대상으로ʼʼ, ｢주택도시연구｣, 제7권 

제2호, SH도시연구원, 2017, pp.37-53.

20) 이희연·노승철, 전게서, pp.356.

21) 성진욱·남진. ʻʻ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찬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ʼʼ. ｢부동산학보｣, 
제65권, 한국부동산학회, 2016, pp.161-175.

22) 이환길·김기홍, ʻʻ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인제군 산사태지역의 위험도평가ʼʼ, ｢한국측량학회지｣, 제30권 

제3호, 한국측량학회, 2012, pp.3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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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응답자 중 7.2%정도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로는 개인특성, 가구특성, 지역특성, 거주만족도, 공공임대주택 유형, 사회적 자

본 범주에 포함되는 17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결정변수인 사회적 자본에는 선

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에 포함하고 있는 신뢰(이웃에 대한 신뢰정도), 도움(이웃에게 도움을 

줄 의향), 교류(이웃과의 교류정도), 이웃관계(친하게 지내는 이웃)를 사용하였다(천현숙, 

200423); 서종녀·하성규, 20092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이웃에 대해 신뢰(평균 2.72)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

는 곳의 이웃 주민이 위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대체로 도움을 줄 의향(평균 2.89)을 가지고 

있고, 이웃과 교류는 대체로 인사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평균 2.74), 평균 1명 

정도의 친한 이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도움과 관련

된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수 설문 문항 응답 평균

신뢰
귀하께서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의 

이웃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
2.72

도움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의 이웃 사람 누군가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
2.89

교류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의 이웃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1=이웃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름

2=이웃을 알지만 인사를 하진 않음

3=이웃과 인사 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눔

4=이웃의 집안 대소사를 알거나 왕래가 있는 편

2.74

이웃 귀하께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은 몇 명입니까? 1=없다 2=1명 3=2명 4=3명이상 2.08

<표 1> 사회적 자본 설명 및 비교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주거관련 변수는 하성규·서종녀(200625))와 김미희·노

세희(2011)26)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배제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인특성에는 나이, 성

별, 최종학력을, 가구특성에는 가구원수, 월 소득을 포함하였다. 나이의 경우 응답자는 최소 

15살에서 최대 102살까지이며, 평균은 53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가구 월 소득은 평균 214

23) 천현숙, 전게논문, pp.215-247.

24) 서종녀·하성규, ʻʻ공동주택 커뮤니티와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 분석ʼʼ, ｢국토계획｣, 제44권 제2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9, pp.183-193.

25) 하성규·서종녀, ʻʻ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ʼʼ, ｢주택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주택학회, 2006, 

pp.159-181.  

26) 김미희·노세희, ʻʻ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조사 연구ʼʼ, ｢한국주거학회논

문집｣, 제22권 제5호, 한국주거학회, 2011,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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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평균 2.82)에 가까웠으며, 가구원은 최대 9명인 가

구도 있었으나 평균 2.8명이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다. 지역특성인 강남4구는 강남4구인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거주하면 1, 거주하지 않으면 0으로 구분해 차별경험에 있어 지역적 

효과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주자 만족도는 4점 리커트척도로 조사되었는데, 평균 3.09

점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변수설명 단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차별경험  차별을 느낀경험 1=있다 0=없다 0 1 0.072 0.259

개인

특성

나이 나이 세 15 102 53.14 17.494

성별 성별 1=여성 0=남성 0 1 0.43 0.495

최종학력 　최종학력
1=초졸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이상
1 4 2.82 1.076

가구

특성

가구원수 가구원수 명 1 9 2.84 1.266

월소득 가구 월 소득 만원 0 1250 214.5 142.83

지역

특성
강남4구 강남4구 여부 1=강남4구 0=기타 0 1 0.21 0.410

주거

만족
거주만족도 거주자 만족도 4점 리커트 척도 1 4 3.09 0.5484

공공

임대

유형

영구임대 영구임대거주여부 1=거주 0=비거주 0 1 0.19 0.388

50년공공 50년공공거주여부 1=거주 0=비거주 0 1 0.14 0.348

국민임대 국민임대거주여부　 1=거주 0=비거주 0 1 0.15 0.357

다가구매입 다가구매입거주여부 1=거주 0=비거주 0 1 0.13 0.333

장기전세 장기전세거주여부 1=거주 0=비거주 0 1 0.19 0.393

재개발임대 재개발임대거주여부 1=거주 0=비거주 0 1 0.21 0.405

사회적 

자본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4점 리커트 척도 1 4 2.72 .5689

도움 이웃에게 도움줄의향 4점 리커트 척도 1 4 2.89 .6295

교류 이웃과의 교류 4점 리커트 척도 1 4 2.74 .7645

이웃 친한 이웃의 수 4점 리커트 척도 1 4 2.08 1.220

<표 2> 변수 및 기초통계 결과

또한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과 차별과의 영향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어 영구임대, 50년공공,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

대 6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각 유형의 비율은 최소 13%에서 21%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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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공공임대유형별 사회적 자본 비교분석

분산분석을 이용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사회적 자본의 평균차이를 검정한 결과를 살펴보

면, 신뢰, 도움, 교류, 이웃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즉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거주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의수준 5%에 대한 부분집합을 기준으로 

Duncan 사후분석을 통해 확인된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먼저 신뢰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거주

자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소득이 증

가할수록 사회적 자본인 신뢰는 증가하기 때문에(천현숙, 

200427)) 입주대상자 요건의 소득기준이 다른 유형에 비

해 높고 사용된 자료에서도 거주자의 연간 경상소득28)이 

높은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움 역시 

신뢰와 같이 공동체의식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소득과 정(+)의 관계를 형성

하고 있으므로(곽현근, 201329)) 평균 경상소득이 가장 높은 장기전세주택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가장 크고, 거주자의 평균 경상소득이 가장 적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도움의향

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교류와 이웃은 장기전세, 50년공공임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가능주거기간이 길수록 교류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힌 기존 선행연구(하성규, 

200930); 곽현근, 201331); 원동재·김태룡, 201332))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임대의무기간뿐

27) 천현숙, 전게논문, pp.215-247.

28)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유형별 연간 경상소득은 장기전세(3,856만원), 50년공공임대(2,268만원), 

국민임대(2,261만원), 재개발(2,196만원), 다가구(1,591만원), 영구임대(1,422만원) 순이다.

29) 곽현근, ʻʻ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주거관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ʼʼ,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7권 제1호, 한국

공공관리학회, 2013, pp.237-267.

30) 하성규, ʻʻ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ʼʼ, ｢주택연구｣, 제17권, 한국주택학회, 2009, 

pp.77-94.

31) 곽현근, 전게논문, pp.237-267.

32) 원동재·김태룡, ʻʻ지역사회의 특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ʼʼ, ｢한국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경인행정학회, 

2013, pp.93-111.

구분
ANOVA

종합평균 F P

신뢰 2.72 33.348 0.00

도움 2.89 24.095 0.00

교류 2.74 16.617 0.00

이웃 2.08 24.255 0.00

<표 3> ANOVA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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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실제 평균 거주기간33)이 긴 영구임대주택과 50년공공임대주택이 교류와 친한 이웃 

수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높고, 반대로 기간이 짧은 다가구매입주택은 이웃과 교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매입주택의 경우 또한 다른 유형들과 달리 일반주택단지 내에 

개별적으로 공급되어 일반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구분되지 않고, 밀집되어 있지 않은 점

도 교류와 이웃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차별경험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분석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해 차별경험과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형적

합도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p<.001)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특성은 차별경험에 있어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먼저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경험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에 대해 민감하

게 반응하며, 반대인 경우 차별에 대해 예민하지 않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차별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인지가 강해져 차별경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가구특성에 포함

되는 소득 및 가구원수는 모두 차별경험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차별

33)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유형별 평균 거주기간은 영구임대(16.1년), 50년공공임대(13.4년), 재개발

임대(9.2년), 국민임대(4.8년), 장기전세(4.2년), 다가구매입임대(3.9년) 순이다.

공공임대유형
신뢰

공공임대유형
도움

1 2 3 4 1 2 3 4
재개발임대 2.599 영구임대 2.770

다가구매입 2.641 2.641 재개발임대 2.824 2.824

영구임대 2.662 2.662 다가구매입 2.833

50년공공임대 2.714 국민임대 2.954

국민임대 2.828 50년공공임대 2.963 2.963

장기전세 2.852 장기전세 3.018

공공임대유형
교류

공공임대유형
이웃

1 2 3 1 2 3 4
다가구매입 2.582 다가구매입 1.68

재개발임대 2.658 국민임대 1.98

국민임대 2.701 재개발임대 2.06 2.06

장기전세 2.796 장기전세 2.14 2.14

영구임대 2.811 50년공공임대 2.25

50년공공임대 2.870 영구임대 2.25

<표 4>  Duncan 사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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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경험은 소득보다는 교육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남4구에 위치한 임대주택에 거주할수록 차별경험이 많다는 사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최고 소득계층에 속할수록 임대주택에 대한 반

대가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김정섭, 201634))를 통해 소득이 높은 지역인 강남4구 주민은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를 차별하는 경향이 기타 지역 거주민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설명해주는 결론

으로 보여진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만족도는 차별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차

별경험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경험을 살펴보면, 50년공공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 장기

전세, 재개발임대 거주자들은 영구임대와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차별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영구임대 거주자가 높은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로는 기존 선행연구(김위정, 200435); 하성규·서종녀, 200636))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견으로 인한 사

회적 낙인현상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인 사회적 자본 특성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공공임대 

거주자들의 과거 차별경험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이웃 간 신뢰가 높게 형성될수록 과거 차별경험은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공동체 간 높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웃으로부터 차

별을 받았던 경험이 최소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제외한 도움을 줄 의향, 이웃과의 교류 정도, 친한 이웃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은 과거의 차별경험과 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사회적 자본

이 높게 형성될수록 과거에 더 많은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에 있어서의 사회적 자본은 과거부터 축적해서 현재에 형성되어 있는 자본이

며, 차별경험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에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공임대 거주자

들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클수록, 교류가 활발하고 친한 이웃이 많을수록 과거에 차별 

경험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차별경험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심리적 배제에 의해 관계의 위

34) 김정섭, ʻʻ공공임대주택 사회적 혼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ʼʼ,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

주택학회, 2016, pp.275-281. 

35) 김위정, ʻʻ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주거지격리를 통한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ʼʼ, ｢도시연

구｣, 제9권, 한국도시연구소, 2004, pp.87-114.

36) 하성규·서종녀, 전게논문, pp.15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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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단절과 같은 자발적 배제현상(진명숙, 200537))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차별경험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오히려 주변 이웃과 교류를 늘리고 친밀감을 느끼려는 노력하

고, 이웃들에게 더욱 도움을 주고자 함으로써 공동체 활동을 보다 활발히 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차별로 인해 여전히 이웃

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과 차별경험 간의 

37) 진명숙, ʻʻ주거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ʼʼ, ｢지역사회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지역사회학회, 2005, 

pp.87-112.

변수명 B S.E. Wald Exp(B)

개인특성

연령 -0.014*** 0.004 9.565 0.987

성별 -0.291** 0.114 6.515 0.747

최종학력 0.153*** 0.051 8.990 1.165

가구특성
월소득 0.000 0.000 0.977 1.000

가구원수 -0.033 0.057 0.346 0.967

지역특성 강남4구 0.386*** 0.139 7.698 1.471

주거만족 거주만족도 -0.845*** 0.099 72.744 0.430

공공임대

유형

50년공공 -0.392** 0.180 4.737 0.676

국민임대 -0.783*** 0.198 15.569 0.457

다가구매입 -1.221*** 0.236 26.746 0.295

장기전세 -1.013*** 0.210 23.264 0.363

재개발임대 -0.051 0.154 0.112 0.950

사회적 

자본

신뢰 -0.351*** 0.104 11.440 0.704

도움 0.251** 0.099 6.491 1.286

교류 0.324*** 0.096 11.500 1.383

이웃 0.191*** 0.053 12.869 1.210

Intercept -0.589 0.578 0.962 0.649

AIC 2640.648

SC 2753.113

-2 Log L 2606.648

주1) 유의수준은 각각 0.1<*, 0.05<**, 0.01<***을 의미함

주2) 공공임대유형 분석시의 참조변수(reference)는 영구임대임

<표 5> 차별경험과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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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산분석 및 Duncan 사후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장기전세주택, 50년공공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높은 편이었고, 다가구매입주택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의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들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클수록, 교류가 활발하고 친한 이웃이 많을수록 과거에 차별

경험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차별은 이웃을 신뢰하는데 있어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이웃

으로부터 자신을 자발적으로 배제하여 외부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경험과 유사한 여건, 

계층이라는 동질감 등 공유를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교류와 이웃관계와 같은 공동체 형

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을 받는 사람

들의 경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차별경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므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물리적 접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 느끼는 차별경험도 다르다는 점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주택을 계층구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

어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 중산층에 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정책이 강화되면

서 공공주택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주택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본 연구는 

주택수준을 기반으로 한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병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먼저 혼합단지 여부 및 형태, 단지규모 등과 같은 주거환경 변수들이 포함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공공임대 거주자들의 사회적 자본과 차별경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의 공간적 범위가 서울에 국한되어 있는데, 향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구축을 통해 다른 지역의 상황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지역 간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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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과 인접 택지지구인 행신·화정, 수지에 거주

하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입주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첫째, 신도시와 인접 택지지구 거주민들의 전체적인 종합만족도 

영향요인은 생활편익환경, 인프라환경, 사회복지환경, 주거환경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자 만족도 영향을 요인별로 분류해보면, 주거환경 요인에서는 

방범 및 안정성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되었고, 사회복지환경 요인에

서는 복지시설이, 인프라환경 요인에서는 도시경관이, 생활편익환경 요인에서는 문화예술시설

이 각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기 신도시와 인접 택지지구 거주민들 간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1기 신도시 및 인접 택지지구 거주민 모두 생활편익시설 요인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아울러, 평가변수의 영향력 산출결과 주거환경 요인에서는 1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공히 방범 및 안전성이, 사회복지환경에서는 공공 및 복지시설이, 인프라

환경에서는 도시경관과 보행 및 자동차 통행환경이, 그리고 생활편익환경에서는 문화예술시설

과 근린생활시설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셋째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만족도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바, 만족도대비 평균이하 그

룹은 비록 현재 만족도 수준이 낮지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수들로 향후 정비사업 추

진 시에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1기 신도시의 

경우, 문화예술시설, 보행 및 자전거 통행환경, 방범 및 안전성 등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시설

들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접 택지지구의 경우, 도시경관이나 복지시설 등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 열악한 변수들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1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영향요인, 회귀분석, 주거환경 개선

Ⅰ. 서  론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한편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그 주변에 신도시의 확충된 인프라에 편승하여 상당수의 중소규모 택지지구도 조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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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되면서 신도시와 인접 택지지구는 교통, 경제, 문화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생

활권으로 형성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신도시는 기존의 서울의 베드타운의 

기능을 벗어나 이제는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게 되었으며, 그 인접 택지지구도 단순 주거개념

에서 벗어난 자족적 형태의 도시모습을 갖추고 있다. 물론 신도시와 그 주변 택지지구를 비교

해 보면 신도시는 조성될 당시부터 비교적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이나 거주민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반면 주변 택지지구는 그 시설과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최초 조성되었던 신도시와 인접 택지지구는 이제 거의 시기적으로 30년에 육박

하여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제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비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

두되고 있다. 사실상 주변상황이나 여건이 매우 달라졌고, 그에 따라 거주민들의 욕구도 다양

화 되었기에 향후 신도시와 인접 택지지구의 정비는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도권 일부지

역을 중심으로 택지지구를 정비함에 있어 변화된 여건 및 거주민들의 새로운 욕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택지지구내 일부지역에 한하여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을 시도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 분당, 일산 등 제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노후화된 택지지구에 대하여는 향후

의 정비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주로 분당, 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

으로 기반시설의 확보가 미흡한 인근 중소 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다. 또한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도 단순히 만족도의 결과만을 기반으로 하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화된 수도권 제1기 신도시 및 신도시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택지개발

지구를 대상으로 거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영향요인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후화된 택지지구별로 정비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선행연구의 검토

  택지개발지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관련제도의 변화, 만족도 조사, 난

개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지구의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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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외희(2007)는 1기 및 2기 신도시와 인근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등 특정지역의 인구유입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승욱(2009)은 우리나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 그 주변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난개발 여부 및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이용하

여 그 동안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의 난개발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김형태(2009)의 연구에

서는 일반택지지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를 조사하여 만족

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주택공급시 고려할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김병인(2009)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대표지역 거주자

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새로운 문화욕구에 부합하는 계획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

해규(2011)의 연구에서는 분당지역 5개 단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친환경인증제도의 개

선방향 및 친환경 주택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윤정중 외(2013)의 연구에서는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현황분석과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

사, 그리고 도시 및 주거 트랜드 변화분석 등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태

경(2014)은 경기도내 31개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주거만족도 및 선호도의 변화를 분

석하고, 주거지 선정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이 현재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도

출하였다. 김흥순(2015)은 분당 신도시에 대하여 정책평가의 기본개념인 효과성, 능률성, 형

평성, 대응성 등의 틀을 사용하여 거주민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성룡(2016)은 경기도 내

의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및 기반

시설 등도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후 관리와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

학회(2017)는 1기 신도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주민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

하여 향후 신도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우선은 연구방식이 주로 빈도분석에 기

반한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의 연구에서 영향요인의 가중치를 

도출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연구주제가 주거분야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택지지구의 영향

요인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화

된 택지개발지구 거주민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대상지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당과 일산신도시를 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택지지구로는 이들 두 신도시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용인수지와 고양

화정·행신 택지지구를 선정하여 신도시와의 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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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 요약1)

연구자 연구 제목 실증분석대상지 분석방법

이외희(2007)
수도권 제2기 신도시지역의 

인구유입특성에 관한 연구

1기 및 2기 신도시, 

유사지역

만족도조사

(빈도분석)

이승욱(2009)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 특성 분석

일산신도시, 주변 

택지개발지구

만족도조사

(빈도분석)

김형태(2009)
택지개발사업 유형별 계획특성과

주거만족도 분석 연구

수도권 내

택지지구 42곳

만족도조사

(회귀분석)

김병인(2009)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주자 만족도 분석 연구

서울 및 수도권

14개 택지지구

만족도조사

(빈도분석)

임해규(2011)
친환경 공동주택 거주민의 

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분당지역 5개단지

만족도조사

(빈도분석)

윤정중 외(2013)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계획적 재생방안 연구
1기 신도시

만족도조사

(빈도분석)

김태경(2014)
경기도 주거만족도·선호도 분석을

통한 지역별 주택수요 변화 연구
경기도 31개 시·군

만족도조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김흥순(2015)
분당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분당

만족도조사

(빈도분석)

이성룡(2016)
경기도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

경기도 노후

택지개발지구
문헌조사

국토학회(2017)
도시관리 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
1기 신도시

만족도조사

(빈도분석)

<표 2> 실증분석대상지 현황

구 분 분당 일산 수지 화정·행신

면적(만평) 555 476 296 330

인구수(명)2) 500,126 593.299 356,179 182,571

입주년도 1991 1992 1996 1996

1) 이외희(2007), 이승욱(2009), 김형태(2009), 김병인(2009), 임해규(2011), 윤정중 외(2013), 김태경(2014), 김

흥순(2015), 이성룡(2015), 국토학회(2017)

2) 2017년 12월 현재 거주인구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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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음의 차별성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앞서 검토한 선행연

구들은 다양한 규모와 입지 특성 및 시기별 택지지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

다. 그런데 일부 김병인(2009)의 연구 및 김형태(2009)의 연구에서 언급되기는 하지만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 그 주변의 종합적인 부문에 대한 만족도 분석관련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당 및 일산 신도시와 인접 택지개발지구인 수지, 화정·

행신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신도시와 주변 택지지구 거주민

들의 종합적 부문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여 정비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만족도 형성요인의 실증적 방법론

1. 만족도 평가변수 선정 및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론을 설정함에 있어 택지지구내 거주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선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거주자 만족도 관련 변수들을 

빈도수 별로 정리한 결과가 <표 3>과 같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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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거주자 만족도 선행연구의 평가변수 빈도수

분류 항목 1 2 3 4 5 6 7 8 빈도 채택

주택

및 

단지

주택 설비 ● ● ● ● ● ● 6

주차시설 ● ● ● ● ● ● 6 ●

주거단지 관리 상태 ● ● ● 3

소음 ● ● ● 3

주택의 투자 가치 ● ● ● ● 4

커뮤니

티

동네 분위기 ● 1

이웃과의 교류 ● ● ● ● ● 5 ●

지역사회 참여도 0

주변

환경

공원·녹지 ● ● ● ● ● 5 ●

대기 질 ● ● ● 3

도시미관 ● ● ● ● 4 ●

교통

여건

대중교통 이용 ● ● ● ● ● ● ● 7

도시 내 이동 ● ● ● 3

도시외부로의 이동 ● ● ● 3

보행 및 자전거 통행 환경 ● ● ● ● ● 5 ●

교통안전시설 ● ● 2

지역

안전

치안 상태 ● ● ● ● ● ● 6 ●

재해로부터의 안정성 0

교육

환경

초등학교 시설 및 환경 ● ● ● ● ● ● 6 ●

중·고등학교 시설 및 환경 ● ● ● ● ● ● 6

유치원 및 어린이집 ● ● ● 3

사교육 환경 ● 1

다양한

시설

기초의료시설 ● ● ● ● ● 5 ●

종합의료시설 ● ● ● ● ● 5

노인복지시설 ● ● ● 3 ●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 ● 2

장애인복지시설 ● ● 2

공공시설 ● ● ● ● ● ● 6 ●

대형판매시설 ● ● ● ● ● ● ● 7 ●

근린생활시설 ● ● ● ● ● ● ● 7 ●

음식점 ● ● 2

생활체육시설 ● ● ● ● ● 5 ●

문화시설 ● ● ● ● ● ● ● 7 ●

 1. 수도권 제2기 신도시지역의 인구유입특성에 관한 연구 (이외희, 2007. 경기개발연구원)

 2.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 특성 분석 (이승욱, 2009.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3. 택지개발사업 유형별 계획특성과 주거만족도 분석 연구 (김형태, 2009.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4.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 분석 연구 (김병인, 2009. 대구대 석사학위 논문)

 5. 친환경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해규, 2011.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6.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계획적 재생방안 연구 (윤정중 외, 2013. 한국토지주택공사) 

 7. 경기도 주거만족도・선호도 분석을 통한 지역별 주택수요 변화 연구 (김태경, 2014. 경기개발연구원)

 8. 분당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김흥순, 2015. 한국지역개발학회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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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선행연구 평가변수를 기반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거주자 만족도 평가변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적집단면접

(FGI)의 운영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거주자 만족도 평가변수 중에 빈도순이 높지만 불필요한 

변수, 빈도순은 낮지만 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변수 등을 도출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수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에 총괄 질문 후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형식으

로 자유 토론을 실시하였다3). 그 결과, 고속도로 접근성 및 도시경관 등 거주민 만족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변수로 확정하였고, 빈도수가 높으나 건축과 관련된 주택설비 등

의 변수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빈도수 기준 14개, 전문가 FGI 기준 2개  등 총 16개의 변수

가 채택되었다.

<표 4> 최종 평가변수의 구성

영향 요인 평가 변수 선정 근거

주거환경
주차시설, 이웃과의 교류, 공원녹지

방범 및 안전성 
빈도수

사회복지환경
교육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빈도수

인프라환경

대중교통 편리성, 보행 및 자전거 통행로 환경 빈도수

고속도로 접근성, 도시경관 FGI

생활편익환경 대형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빈도수

이렇게 도출된 16개의 만족도 평가변수들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거주자 만족도를 종속변수

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요인별, 평가변수별 가중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3) FGI(표적집단면접)의 경우 2018년 2월 28일에 도시계획 5명, 교통 2명, 부동산 2명 등 총 9인의 전문가로 구성

하여 실시하여 가급적 객관성 확보에 비중을 두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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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분석의 틀

거주자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택지지구 입주민 만족도 평가변수 선정

1. 거주자 만족도 조사

2. 영향요인 분석 3. 평가변수 분석

거

주

자

만

족

도

→

영 향 요 인

→

평

가

변

수

        1. 주거환경

        2. 사회복지환경

        3. 인프라환경

        4. 생활편익환경

 

택지지구 입주민 만족도 실증분석 결과 도출

택지지구 입지유형별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2. 설문의 개요

 본 연구의 분석체계를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구조로 설계된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대상 및 방식은 분당 및 일산, 수지, 화정·행신 택지지구 거주민을 대상으로 1:1 

면접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18년 3월 14일에서 3월 24일까지로 열흘 동안 

각 지역별 100부씩 총 400부를 회수하였다4).

4)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총 429부를 실시하였으나 29부는 설문대상자의 참여 태도로 인하여 설문의 신뢰성이 결여

되어 제외한 후 총 400부를 연구의 데이터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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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노후 택지지구 거주자 만족도 요인

실시일자 2018. 3. 14 ~ 3. 24

설문방법 및 척도 일대일 면접조사, 5점 리커트 척도

설문부수 총 400부

주요

설문

내용

일반

사항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2) 택지지구 특성: 세대원수, 주거형태, 거주기간 

평가

변수
총 16개의 채택된 변수

<표 6> 설문의 개요

3. 입주민 일반적 특성

 대상지의 일반특성을 종합해본 결과, 성별 비율이 남자 50.8%, 여자 49.3%로 남자 비율

이 약간 높았으며, 연령대는 20대 40%, 50대 이상 25.2%, 30대 19.8%, 40대 15% 순이었다. 

직업은 직장인 39.5%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학생 25.5%, 주부 22.2%, 자영업 12.8% 순으

로 나타났으며, 세대원수는 3명이상 61%, 2명 27.8%, 1명 11.2%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자

가 58.8%, 전세 33%, 월세 8.2%로 나타났고,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이 56.8%의 비중을 차지

하며, 2~5년, 2년 이내 등의 순이었다. 요약하면 과반이상이 3인이상 가구에 자가이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설문의 요약

변수 특성 빈도 % 변수 특성 빈도 %

성별
남성 203 50.8

세대원

1명 45 11.2

여성 197 49.3 2명 111 27.8

연령

20대 160 40.0 3명이상 244 61.0

30대 79 19.8

주거형태

자가 235 58.8

40대 60 15.0 전세 132 33.0

50대 이상 101 25.2 월세 33 8.2

직업

주부 89 22.2

거주기간

2년 미만 49 12.3

자영업 51 12.8
2년~5년 124 31.0

직장인 158 39.5

5년 이상 227 56.8학생 102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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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족도 산출 결과

<표 8> 만족도 결과

영향 요인 평가 변수 전체대상지 1기 신도시 인접 택지개발지구

주거

환경

주차시설 3.39

3.61

3.58

3.81

3.20

3.41
이웃과의 교류 3.30 3.52 3.07

공원녹지 3.83 4.02 3.63

방범 및 안전성 3.57 3.73 3.41

사회복지

환경

교육시설 3.91

3.69

3.82

3.71

3.99

3.67
복지시설 3.59 3.63 3.54

의료시설 3.78 3.87 3.68

공공시설 3.58 3.53 3.61

인프라

환경

대중교통 편리성 3.93

3.76

3.76

3.86

4.10

3.65
보행자전거 환경 3.70 3.74 3.65

고속도로 접근성 3.59 3.74 3.43

도시경관 3.56 3.76 3.35

생활편익

환경

대형판매시설 4.01

3.69

4.35

3.88

3.66

3.51
근린생활시설 3.92 4.12 3.71

생활체육시설 3.25 3.21 3.28

문화예술시설 3.59 3.72 3.44

전체 만족도 3.69 3.82 3.56

전체 대상지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3.69로 나타나 거주자는 택지지구의 거주에 전반적으

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영향요인별 만족도를 보면 인프라환경이 

만족도가 가장 높고, 주거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인프라환경의 경우 처음부터 계획된 시설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기 때문에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거환경의 경우 대상지의 대부분은 30년에 육박

하는 노후된 주거시설로 인하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1기 신도시가 택지지구에 비해 전체

적으로 만족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1기 신도시는 인프라환경 및 생활편익환

경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택지개발지구는 사회복지환경과 인프라환경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지역간 사회복지환경 만족도가 거의 차이가 없어, 인접 택지

지구의 사회복지환경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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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적 분석결과

1. 택지지구 전체 비교 분석

1) 영향요인별 분석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 R제곱 값이 0.534로 53.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의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상,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 요인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베타)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순
위

공차 VIF

상수 .265 1.530 .127

주거환경 .160 .160 4.330 .000 .858 1.165 4

사회복지환경 .183 .198 4.998 .000 .754 1.326 3

인프라환경 .260 .279 7.130 .000 .770 1.299 2

생활편익환경 .354 .393 10.548 .000 .851 1.175 1

R2 .534

Adj-R2 .530

F-value 113.352

Durbin-Watson 1.768

<표 9> 전체 거주자 만족도 영향요인 회귀분석

 신도시 및 인접 택지지구 거주자들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요인 모두 95% 신뢰도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전체 만족도에 대한 평가항목별 영향요인은 <표 9>와 같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생활편익환경, 인프라환경, 사회복지환경, 주거환경 순으로 거주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편익시설의 경우에는 거주자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

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

여 주거환경의 경우, 준공된 지 30년에 육박하고 있어, 이제는 주거지가 단순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생활편익과 복지 그리고 문화시설 등 다양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주민의 욕구가 만족도 영향요인에 부의 효과로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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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요인 내 평가변수 분석

거주자 만족도 영향을 요인별로 분류해보면, 주거환경 요인에서는 방범 및 안전성이 만족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되었고, 사회복지환경 요인에서는 복지시설이, 인프

라환경 요인에서는 도시경관이, 생활편익환경 요인에서는 문화예술시설이 각각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요인 평가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베타)

만족도
공선성 통계량

순위
공차 VIF

주거

환경

주차시설 .192 .250 3.39 .827 1.210 3

이웃과의 교류 .185 .211 3.30 .819 1.221 4

공원녹지 .226 .260 3.83 .790 1.266 2

방범 및 안전성 .371 .432 3.57 .815 1.227 1

사회

복지

환경

교육시설 .151 .171 3.91 .795 1.258 4

복지시설 .302 .365 3.59 .692 1.446 1

의료시설 .231 .288 3.78 .764 1.309 3

공공시설 .279 .329 3.58 .759 1.318 2

인프라

환경

대중교통 편리성 .194 .228 3.93 .758 1.319 4

보행·자전거 환경 .274 .308 3.70 .725 1.380 2

고속도로 접근성 .221 .285 3.59 .766 1.306 3

도시경관 .310 .396 3.56 .732 1.366 1

생활

편익

환경

대형판매시설 .187 .224 4.01 .714 1.400 4

근린생활시설 .302 .348 3.92 .716 1.397 2

생활체육시설 .198 .228 3.25 .743 1.345 3

문화예술시설 .320 .356 3.59 .715 1.399 1

<표 10> 거주자 만족도 평가변수 비교분석

주거환경요인의 경우 방범 및 안전성과 공원녹지 시설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최근 종종 일어나는 강력범죄 등의 영향으로 무엇보다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거주자들이 원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이웃과의 교류는 그 

영향이 가장 적은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택지지구내 주거시설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단지계획시에는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내부시설이나 프로그램 도입 등이 거의 전무하여 

거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가중치도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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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사회복지환경요인의 경우, 복지시설이 가장 크게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우리사회가 점점 고령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들의 부양 등에 부담감이 커지고 있

는 상황 속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비등해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만족도 가중치

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 교육시설의 경우, 거주지 주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프라환경 요인에 있

어서는 도시경관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택지지구내 아파트 등 인공

적 구조물로 형성된 건조환경이 갖는 경관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고, 그 결과 주민들이 체감하

는 경관적 가치는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택지지구의 경

우 대중교통 시설은 당초 계획수립 시 부터 면밀히 검토되어 도입되었고, 이후에도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편익

환경 요인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시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

준의 향상과 함께 도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시설 등이 여전히 부족한 이유

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하여 대형판매시설의 경우 이미 택지지

구내외로 상당수 입지해있어 택지지구 거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이용에 불편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입지유형별 택지지구 비교분석

1) 영향요인별 분석

영향요인
1기 신도시 인접 택지지구

표준화계수 유의확률 순위 표준화계수 유의확률 순위

주거환경 .238 .000 2 .113 .042 4

사회복지환경 .099 .096 기각 .248 .000 3

인프라환경 .231 .000 3 .317 .000 2

생활편익환경 .383 .000 1 .378 .000 1

<표 11> 지역별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분석

1기 신도시와 인접 택지지구 거주민들 간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선 생활편익환경은 두 지역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관계없이 거주민들의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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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

과는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가장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기 신도시는 주거환경 및 인프라환경이, 인접 택지지구는 인프라환

경, 사회복지환경 및  주거환경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주거환경 요인의 

경우 인접택지지구가 1기 신도시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계로, 택지지구 

거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가중치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프라환경 요인 역시 본 연구

의 대상지인 분당과 일산은 이미 택지개발 수립 시 생활편익시설, 인프라환경 등이 잘 갖추어

져 있는 반면, 인접 지역인 수지와 행신·화정은 생활편익시설이나 인프라환경이 신도시에 비

하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중요도로 인하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

으로 판단된다.

2) 영향요인 내 평가변수 분석

종속변수
1기 신도시 인접 택지지구

표준화계수 유의확률 순위 표준화계수 유의확률 순위

주거

환경

주차시설 .216 .000 4 .274 .000 2

이웃과의 교류 .291 .000 3 .137 .003 4

공원녹지 .337 .000 2 .190 .000 3

방범 및 안전성 .345 .000 1 .501 .000 1

사회

복지

환경

교육시설 .147 .001 4 .197 .000 4

복지시설 .325 .000 2 .401 .000 1

의료시설 .290 .000 3 .286 .000 3

공공시설 .344 .000 1 .314 .000 2

인프라

환경

대중교통 편리성 .337 .000 2 .100 .000 4

보행·자전거 환경 .353 .000 1 .264 .000 2

고속도로 접근성 .262 .000 4 .253 .000 3

도시경관 .323 .000 3 .411 .000 1

생활

편익

환경

대형판매시설 .161 .001 4 .214 .000 4

근린생활시설 .345 .000 2 .353 .000 1

생활체육시설 .266 .000 3 .229 .000 3

문화예술시설 .388 .000 1 .335 .000 2

<표 12> 지역별 만족도 평가변수 비교분석

거주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별 평가변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

과, 주거환경의 경우 1기 신도시와 인접 택지지구 모두 방범 및 안전성을 중요시 하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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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나 1기 신도시는 공원녹지, 그리고 인접 택지지구는 주차시설이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환경에서 신도시는 공공시설의 만족도 기여가 가장 높은 반면에 택지지구는 복지시설

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신도시 거주민들은 사회복지시설보다는 공공시

설이 갖는 만족도 영향요인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신도시의 경우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인프라환경의 경우, 1기 신도시는 보행 및 자전거 통행로 환경, 대중교통 편리성이 그리고 

인접 택지지구의 경우는 도시경관과 보행 및 자전거 통행로 환경 등의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신도시의 경우 보행 및 자전거 통행로 환경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택지지구에 비

하여 우월한 관계로 거주민들의 만족도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하여 택지지

구는 좋은 경관이 가져다주는 만족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택지지구

는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적율 등 밀도가 높은 지역이 많아 도시경관이 주는 쾌적함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생활편익환경에서 1기 신도시는 문화예술시설, 

그리고 인접 택지지구는 근린생활시설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컨

대, 인접 택지지구는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근린생활시설의 만족도 가중

치가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도시는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신도시 거주민은 문화예술시설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3. 종합 비교분석

 이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만족도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표 13>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각 지역별로 회귀분석에 따라 표준화계수가 3.0을 초과하는 평가변수들은 거주자 만족도

에 확실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였다. 그 다음으

로 <표 8>의 만족도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평균이상의 만족도와 평균이하의 만족도로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종합분석을 시도하였다.

만족도대비 평균이하 그룹에 속하는 변수들은 비록 현재의 만족도 수준은 낮지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수들로 거주자들이 거주환경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들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로 귀결될 수 

있다. 아울러, 만족도대비 평균이상 그룹에 속한 변수들은 현재 만족도도 높을 뿐더러 영향력

도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변수들로 분류된다. 이렇게 본다면 1기신

도시의 경우, 가중치가 높은 문화예술, 보행 및 자전거 통행로 환경 등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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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들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접 택지지구의 경우, 도시경관이나 복지시설 등 신도

시에 비하여 상대적 열악한 변수들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

중치만 놓고 보면 인접택지지구의 가중치가 신도시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이들 변수와 

관련된 시설들은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거의 20년을 넘어서서 노후화 된 신도시와 인접 택지지구에 대하여 재정비가 진행되거나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간 인근 지역의 여러 가지 물리

적 환경도 변화하였고 동시 거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신도시 및 인근 

택지지구에 대하여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적 측면에서의 정비방향이 도출되

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화된 신도시와 동시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택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입주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신도시와 인접 택지지구 거주민들의 전체적인 종합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생활

편익환경, 인프라환경, 사회복지환경, 주거환경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편익환경 요인이 거주민의 주거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주자 만족도 영향을 요인별로 분류해보면, 주거환경 요

구분
1기 신도시 인접택지지구

평가변수 가중치 평가변수 가중치

만족도대비

평균이하

그룹

문화예술

보행·자전거환경

방범 및 안전성

공공시설

대중교통편리성

복지시설

도시경관

(.388)

(.353)

(.345)

(.344)

(.337)

(.325)

(.323)

방범 및 안전성

도시경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

공공시설

(.501)

(.411)

(.401)

(.335)

(.314)

만족도대비

평균이상

그룹

근린생활시설

공원녹지

(.345)

(.337)
근린생활시설 (.353)

<표 13> 만족도 대비 지역별 평가변수 가중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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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서는 방범 및 안전성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되었고, 사회복지환

경 요인에서는 복지시설이, 인프라환경 요인에서 도시경관, 생활편익환경 요인에서는 문화예

술시설이 각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의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기 신도시와 인접 택지지구 거주민들 간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1기 신도시 및 인접 택지지구 거주민 모두 생활편익시설 요인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아울러, 평가변수의 영향력 산출결과 주거환경 요인에서는 1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공히 방범 및 안전성, 사회복지환경에서는 공공 및 복지시설이, 인프라환

경에서는 도시경관과 보행 및 자전거 통행로 환경이, 그리고 생활편익환경에서는 문화예술시

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만족도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바, 만족도대비 평균이

하 그룹은 비록 현재 만족도 수준이 낮지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수들로 향후 정비사

업 추진 시에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1기신도시

의 경우, 문화예술시설, 보행 및 자전거 통행로 환경, 방범 및 안전성 등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시설들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접 택지지구의 경우, 도시경관이나 복지시설 등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 열악한 변수들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중치만 놓고 보면 인접 택지지구의 가중치가 신도시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이들 변수

와 관련된 시설들은 향후 정비사업 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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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청년세대의 실업과 빈곤은 청년주거문제로 이어져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청년세대의 주택구입과 관련된 자산형성구조를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청년세대가 구입하려는 주택특성은 가격이 

2억~3억대와 서울근교 경기도 지역이 많았다. 타인자본 마련방법은 대출이 77%로 대부분이 

대출에 의존하여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었다. 

청년세대가 주택구입 시 일부자금이 형성된 때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 시 연령

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구입주택가격이 낮을수록, 구입지역이 서울이 아

닌 경우, 필요자금 마련방법이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 거주지역이 

서울, 연봉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중이 높았다. 설문결과 청년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

택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대부분이고, 현실도 청년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상황이 악화되거나 대출금리가 인상되었을 경우 자기자본의 축적이 미약한 청년세

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 미상환문제로 국가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청년세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와 상환방식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청년세대, 자산형성구조, 자기자본,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

Ⅰ. 서  론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가격의 급등은 우리사회 주거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

히 청년세대는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과 빈곤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주거부담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서울의 1인 청년 가

구의 주거 빈곤비율은 40.4%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

는 경우가 10가구 중 4가구에 해당한다. 아파트 보급 등으로 상황이 나아지는 다른 세대와 

달리 서울지역 1인 청년가구는 유독 2000년 이후 주거 빈곤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임대시장에서 전세 비중의 급감, 일자리 불안 등의 요인이 겹치며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비 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증가하는 데 있다.1) 

1) 한겨레신문 사설, 2017.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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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행복기숙사, 사회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을 30만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마이홈 운영을 통해 정부의 임대주

택 홍보와 연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처럼 청년의 주택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청년세대의 주택구입과 관련된 자산형성구

조를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적 제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구입주택의 특성과 주택구입 시 주택 구입가격 

중 자기자본 비중과 타인자본 마련방법, 상환계획, 정부의 필요정책 등을 조사분석하고, 청년 

주택구입 자금 중 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청년세대 주택자산형성   

1) 청년세대의 정의 

청년의 정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으며 관련제도와 조사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다. ʻ청년고용촉진특별법ʼ은 청년나이는 19~29세이며,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

업자 고용 시에는 15~34세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대상

자는 15~34세 이하이고,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19~2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계

청의 청년실업률 산정기준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따라 15~29세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세

대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연령제한 없이 취업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 등으로 정하고 있다.2) 

 전국 초혼연령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2017년 기준 평균값이 남자 33세 여자 30세이고, 첫 

주택구입 평균 연령이 38세이다.3) 또한 정부의 ʻ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ʼ 대상은 만 

19~39세이다. 이러한 만혼의 시대적 흐름과 첫 주택구입시기가 늦어지는 상황과 정부의 주거

복지 대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만 19~39세로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김미경, ｢청년가구의 주거소비 특성｣, 주택산업연구원, 2016, p.4.

3) 자료: 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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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그림 1] 2007년, 2017년 평균 초혼연령

2) 청년세대 현황 

2017년 12월 31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평균 부채가 2014년 6051만원에서 2017년 7022만원으로 971만원으로 

16%증가하였다. 그러나 30세미만의 청년가구 부채는 이에 비해 4배 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년가구의 부채는 2014년 1481만원, 2015년 1491만원, 2016년 1681만원,  

2017년 2385만원으로 2014년 대비 2017년에는 61%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소득은 

2014년 3407만원에서 2015년 3406만원, 2016년 3266만원, 2017년 3279만원으로 2014년 

대비 2017년에는 3.8%로 감소하였다.4) 

 이러한 청년세대의 빈곤 지속성 및 위험성증가와 함께 최근의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높은 

주택 가격과 소형 주택 및 저렴한 주택 부족,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등은 청년세대의 

거주 불안정을 더욱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년 주거문제는 주거비부담 가

능성, 살만한 집에 살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다른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5)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가 주택비율과 공공 임대주택 거주비율이 낮은 반면, 소득이

나 지출에 비해 가장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20~30대 청년층이 높은 임대료 때

문에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면서 부담하는 주거비가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르고 있다.6) 

4) newsis.com, 2017. 12. 31.

5) 최은영 외 5인,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 연구｣, 민주정책연구원, 2014, p.1.

6) 변창흠, ʻʻ청년주거를 위해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ʼʼ, ｢도시와 빈곤｣, 제106권, 제107호, 한국도시연구소, 

201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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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세대 주택구입 현황 

한국신용정보원이 발간한 ʻ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현황과 시사점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

년(2013~2017년)간 30대 이하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21.6%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연평균 7.7% 증가한 것에 비해 3배정도 높은 편이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2013년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기여율이 

81.3%을 기록한 후 2014년 67.6%, 2015년 51.3%, 2016년 49.3%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7년83.9%로 다시 증가했다.7)

연령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증가율

30대 이하 21.1% 21.1% 26.6% 24.2% 15.0% 21.1%

40대 4.2% 5.7% 9.9% 9.4% 3.5% 6.5%

50대 0.4% 1.8% 5.4% 5.5% 0.4% 2.7%

60대 이상 -3.9% -3.2% -0.7% 0.3% -3.8% -2.3%

<표 1>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자료 :헤럴드경제, 2018.5.2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청년층의 주택구입수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세대는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향후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리스크발생 시 대처방안이 미흡하여 또 다른 주택시장의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청년

세대의 주택자산형성에 안정적 방안이 필요하다.  

4) 청년세대 주거복지정책8)  

정부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을 2018년부터 5년간 30만실 

공급을 공급하고,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및 주거정보 제공 강화하기로 하였다.  

(1) 맞춤형 임대주택

맞춤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셰어하우스, 일자리연계 

7) 헤럴드경제, 2018.05.02. 참고.

8) 국토교통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교통부, 2017, pp.1~80. 참고.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6券 第2號(通卷 第48號)

- 72 -

형,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과 공공지원주택, 대학교 기숙사(캠퍼스 內 행복공공기숙

사, 外 행복 연합기숙사)가 있다. 공적임대주택을 25만실(연 5만) 공급하고 기숙사 5만 명 지

원할 계획이다. 만 19세～39세 무주택자를 기본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등 여건에 따

라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2) 금융지원

   청년세대의 금융지원은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이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ʻ청년 우대형 청약통장ʼ을 신설하여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해

서도 2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월세자금은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

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2만 가구에서 5.3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거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청년세대가 주거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대학 홈페이지와 마이홈 포

털(www.myhome.go.kr)을 연계하여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주택(입주자 

모집정보 등), 주택대출, 전월세 수리비용 관련 정보 제공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차계약 기본정

보(중개수수료, 임차인 권리, 계약서 작성방법 등), 주택 자금지원 제도, 주택 탐색 방법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복지센터, 지자체가 대학교, 청년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

년세대를 찾아가는 주거상담 및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선행연구 고찰 

권소혁·김행조(2018)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파트, 오피스텔과 금천구 아파트 계약자

를 대상으로 가구특성, 수요특성, 주거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계약자 가구특성은 연령은 30대, 

동거 가구원 수는 2명, 현재주택은 전세가 많은 점이 유사, ʻ영등포ʼ아파트는 7세 이하 영유아

비율이 높았고, ʻ영등포ʼ오피스텔에서는 보증부 월세비율이 높았다. 주거만족도는 8년간 안정

적인 거주, 청약자격 제한 없음, 주거서비스, 고품질 아파트 항목이 공통으로 높았다. 회귀분

석결과는 주거만족도변화량에 ʻ영등포ʼ아파트는 임대료수준, 주거서비스, ʻ영등포ʼ오피스텔은 

청약자격 제한 없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ʻ금천ʼ은 임대료수준, 중산층을 위한 공급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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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영향이 큰 차이가 있었다.9)

 권소혁·김행조(2017)는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의 New Stay 계약자를 대상으로 

가구특성과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상호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계약자 가구특성

에서 계약자 연령, 동거 가구원수 등은 유사, 광주에서는 동거 고령자수가 김포에 비해서 높았

고, 김포에서는 영유아 자녀비율이 광주보다 현저히 높았고, 광주에서는 현재주택의 자가 점

유비율이 높았고, 김포에서는 전세비율이 높은 차이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가구특성과 New 

Stay 계약이유가, 김포에서는 가구특성과 이용희망 주거서비스가 독립성 검정에서 유의하다

는 결론을 제시하였다.10)

권오규·강은택(2017)은 김천시를 사례로 중소도시에서의 행복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의 주거환경 및 친밀도 등의 변수는 입주의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복주택의 최우선 과제가 단순한 공급우선이 아닌 청년층의 

주거환경 만족 증진에도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다.11) 

최유진·권대중(2017)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다양한 주거 수요계층의 요구에 부응

하고,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택의 내부 품질 및 단지 환경에 대한 만족

도가 매입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 민간아파트 수준의 특화된 주거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는 내부 품질 및 단지 환경 조성, 다양한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구조 설계, 외부인의 통제 및 방범 시스템 강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를 한다면 거주자들

의 매입의향은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12) 

이수욱(2016)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증가로 주거불안 가중, 주거 소비 악화, 월세와 전세

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상향 이동경로 약화, 그리고 주택마련을 위한 부모세대의 부담도 

커지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층 대상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특별 분양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의 목적과 형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3)  

김용순·이석제·남영우(2015)은 민간부문을 활용한 행복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

구에서 행복주택공급에 민간부문의 참여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방안은 노후임대아파트의 재건

9) 권소혁·김행조, ʻʻ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계약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ʼ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6권 제1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2018, pp.113~130.

10) 권소혁·김행조, ʻʻ기업형 임대주택 계약자의 수요특성에 관한 연구ʼ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5권 제3호, 사단

법인 대한부동산학회, 2017, pp.125~142. 

11) 권오규·강은택, ʻʻ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ʼ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5권 제3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2017, pp.161~176.

12) 최유진·권대중, ʻʻ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 만족도가 매입의향에 미치는 영향ʼ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5권 제1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2017, pp.321~334.

13) 이수욱,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정책 Brief, 제560호, 국토연구원, 2016,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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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민간소유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수익 보장을 위해 분양아파트 개발과 상업용 시설을 

입주 등의 고려를 제안하였다. 행복주택의 운영기간 30년은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우

므로 10년 단위로 리파이낸싱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손실보전방안으로는 최소비용

보전방식의 도입이나 갭 펀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14)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제언과 청년 임대주택의 

주거선택요인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청년세대가 주택자산을 형

성하기위해 들어가는 구입비용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세대

의 구체적인 주택구입과 관련된 자산형성구조를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적 제

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시 주택 

구입가격 중 자신이 마련하는 자산의 비중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여 청년세대의 주택

자산형성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주택자산형성에 관한 연구로 연구대상은 청년세대이다. 청년세대의 

범위는 정부가 ʻ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ʼ 대상을 만 19~39세로 정의하고, 만혼의 시대

적 흐름과 첫 주택구입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만 19~39세로 정의하였다. 주택자산

형성의 범위는 주택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의 첫 단계인 청년세대가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구입 자금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의미한다. 그리고 타인자본의 종류와 상환계획 등을 포함

한다. 시간적 범위는 설문방법에 의해 자료를 구축하므로 설문조사의 시기인 2018년 3월에서 

4월까지 해당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해 자료를 구성하였다. 설문방법은 온라인설문과 오프라인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96명, 오프라인 설문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96부

14) 김용순·이석제·남영우. ʻʻ민간부문을 활용한 행복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ʼ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제1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2015, pp.2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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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거하여 유효한 설문지 285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은 주택구입 자금의 자기자본비율을 종속변수로, 주택구입의사, 주택구

입시기, 주택구입 연령, 구입주택 예상가격, 구입지역, 구입주택유형, 타인자본 마련방법, 상

환계획, 나이, 성별, 학력, 거주 지역, 연봉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빈도분석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2>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58%, 여성

이 42%이다. 응답자의 나이는 20대가 55%, 30대가 45%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

학재학중이 35%, 대학교 졸업이 53%, 대학원 졸업이 5%, 기타가 7%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36%, 서울근교 경기도가 53%, 광역시가 5%, 기타가 6%로 서울과 경기도 

근교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연봉은 2400만원 미만이 55%, 

2400만원 ~ 3600만원 미만이 31%, 3600만원 ~ 4800만원 미만이 6%, 4800만원 ~ 6000

만원 미만이 2%, 6000만 원 이상이 6%로 나타났다. 연봉은 2400만원 미만이 55%로 응답자

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 청년세대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문항 항목 인원(명) 비율(%)

성별  

남성 165 58%

여성 120 42%

합계 285 100%

나이

20대 157 55%

30대 128 45%

합계 285 100%

학력

대학재학중 100 35%

대학교 졸업 151 53%

대학원 졸업 14 5%

기타 20 7%

합계 285 100%

<표 2> 설문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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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구입의사와 구입 시기

응답자의 주택구입의사와 구입 시기는 다음 <표 3>와 같다. 응답자의 주택구입의사는 있는 

경우가 85%, 구입의사가 없는 경우가 15%로 대부분의 청년세대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의 주택구입시기는 결혼이 27%, 취업이 27%, 일부 자금이 형성된 

때가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청년세대의 빈곤으로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

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항 항목 인원(명) 비율(%)

주택구입의사 

네 242 85%

아니요 43 15%

합계 285 100%

주택 구입 

예상시기

결혼 77 27%

취업 77 27%

일부 자금이 형성된 때 131 46%

합계 285 100%

주택을 구입하려는 

예상 연령대 

20대 후반 20 7%

30대 초반 117 41%

30대 후반 125 44%

40대 초반 23 8%

합계 285 100%

<표 3> 주택구입의사와 구입 시기  

문항 항목 인원(명) 비율(%)

거주 지역 

서울 103 36%

서울근교 경기도 151 53%

광역시 14 5%

기타 17 6%

합계 285 100%

연봉

2400만원 미만 157 55%

2400만원 ~ 3600만원 미만 88 31%

3600만원 ~ 4800만원 미만 17 6%

4800만원 ~ 6000만 원 미만 6 2%

6000만 원 이상 17 6%

합계 28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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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입 주택의 특성 

응답자가 구입하려는 주택의 특성은 다음 <표 4>과 같다. 먼저 구입하려는 주택의 예상매

입 가격은 1억이 13%, 2억이 34%, 3억이 32%, 4억이 9%, 5억 이상이 12%이다. 청년세대가 

구입하려는 주택의 2억대와 3억대가 6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지역

은 서울이 30%, 수도권이 41%, 서울근교 경기도가 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재학

중이 35%, 대학교 졸업이 535, 대학원 졸업이 5%, 기타가 7%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36%, 서울근교 경기도가 64%, 기타가 6%로 서울 근교 경기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인한  가격부담으로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지역을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 항목 인원(명) 비율(%)

구입하려는 

주택의 예상 

매입가격

1억 37 13%

2억 97 34%

3억 91 32%

4억 26 9%

5억 이상 34 12%

합계 285 100%

구입하려는 

주택의 지역

서울 86 30%

서울근교 경기도 182 64%

기타 17 6%

합계 285 100%

구입하려는 

주택의 유형

아파트 208 73%

오피스텔 31 11%

주상복합 14 5%

단독주택 20 7%

다가구주택 11 4%

합계 285 100%

<표 4> 구입 주택의 특성 

4) 주택구입 시 자금계획

구입 주택자금계획 자기자본비중, 타인자본계획, 상환방법은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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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항목 인원(명) 비율(%)

 

주택구입가 중   

자기자본 비중 

(본인이 마련하려는 

자금의 예상비중)

0% ~ 20% 24 8%

21% ~ 40% 72 25%

41% ~ 60% 124 44%

61% ~ 80% 48 17%

80% ~ 100% 17 6%

합계 285 100%

주택구입 시 

타인자본 

마련 방법 

대출 219 77%

부모님 37 13%

정부보조금 17 6%

기타 11 4%

합계 285 100%

타인자본 

상환계획

원리금 상환 191 67%

투자수익 40 14%

정부보조금 34 12%

기타 20 7%

합계 285 100%

<표 5> 주택구입 시 자금계획 

자기자본비중인 본인이 마련하려는 자금의 예상비중은 0%~20%가 8%, 21%~40%가 먼저 

주택구입가 중 25%, 41%~60%가 44%, 61% ~ 80%가 17%, 80% ~ 100%가 6%이다. 

41%~60%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0% 이상의 자기자본 비중을 생각하는 

응답자가 67%에 해당하였다. 

주택구입 시 타인자본 마련방법은 대출이 77%, 부모님이 13%, 정부보조금이 6%, 기타가 

4%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대출에 의존하여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고, 일부는 부모

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다.

타인자본 상환계획은 원리금 상환이 67%, 투자수익이 14%, 정부보조금이 12%, 기타가 

7%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여 장기 원리금 상환을 계획하는 

청년세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상황이 악화되거나 대출금리가 인상되었을 경우 자기자본의 축적이 미

약한 청년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 미상환이라는 문제로 국가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청년세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상환방식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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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세대 주택정책

주택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다음 <표 6>과 같다.  내 집 마련 자금대출 41%, 다양한 

소형 주택공급 21%, 주거비 보조 10%, 저렴한 임대주택공급 28%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청년

세대는 정부정책 중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이 가장 많이 필요하였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주택자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이 해

당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반대에 부딪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청년세대 주택마련 필요정책

문항 항목 인원(명) 비율(%)

청년층

 주택마련에 

필요한 정책

내집 마련 자금대출 117 41%

다양한 소형 주택공급 60 21%

주거비 보조 29 10%

저렴한 임대주택공급 80 28%

합계 285 100%

2. 회귀분석

청년세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기자본의 예상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이 수정 이 0.91로 모형의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의확률 0.05%이내에서 

종속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주택구입의사가 유무, 주택구입시기, 주택구입 

연령, 구입주택 가격, 주택구입 지역, 필요자금 마련방법, 나이, 성별, 거주 지역, 연봉 등이

다. 분석결과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을수록, 구입 시기는 결혼보다는 일부 자금이 형성

된 때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일수록, 주택 구입 연령이 많을수록 자지자본 비중이 높았다. 

<표 7>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90.848 13.627 　 .000

구입의사(예=1, 아니요=0) 8.170 2.892 .150 .005

구입 시기(결혼=1, 일부자금=0) -11.318 2.397 -.25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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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 

그리고 구입주택의 가격이 낮을수록,  구입지역이 서울이 아닐수록, 필요자금 마련방법이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경우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일수록, 거주지역이 서울일수록, 연

봉이 많을수록 청년세대의 주택구입 시 자기자본의 비중이 높았다.

Ⅴ. 결  론

청년세대의 주택구입과 관련된 자산형성구조를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적 제

안을 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학력은 대학재학중(35%)와 대학교 졸업(53%)이 많았

다. 거주 지역은 서울(36%)과 경기도 근교(53%)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봉은 2400만원 

미만이 55%로 응답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주택구입시기는 일부자금이 형성된 때가 46%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청년세대의 빈곤으로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변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구입 시기(취업=1, 일부자금=0) 2.985 4.422 .038 .500

구입 연령(세) .557 .318 .109 .008

주택가격 (억) -5.646 .951 -.335 .000

구입지역(서울=0, 기타=0) 8.029 5.309 .184 .013

구입지역

(서울근교 경기도=1, 기타=0)
-.246 4.789 -.005 .959

구입주택유형(아파트=1) .090 2.545 .002 .972

필요자금  마련방법

(대출=1, 비 대출=0)
.621 4.960 .013 .901

필요자금 마련방법

(부모님=1, 기타=0)
21.925 8.930 .413 .015

상환계획(원리금상환=1, 기타=0) 11.932 7.932 .234 .134

나이 2.114 .317 .511 .000

성별(여=1, 남=0) -2.252 2.201 -.052 .307

학력(대학재학중) -1.901 2.756 -.048 .491

거주 지역(서울=1, 비 서울=0) -6.406 2.478 -.158 .010

연봉 3.489 1.192 .182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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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응답자가 구입하려는 주택특성은 가격이 2억~3억대가 6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지역은 서울근교 경기도가 64%로 많았는데, 이는 서울의 주택 가격상승으로인한 가격부

담으로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지역을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마련 자금

계획은 40%이상의 자기자본 비중을 생각하는 응답자가 67%에 해당하였다. 타인자본 마련방

법은 대출이 77%로 대부분이 대출에 의존하여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다. 

셋째, 주택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내집 마련 자금대출 41%, 다양한 소형 주택공급 

21%, 주거비 보조 10%, 저렴한 임대주택공급 28%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결과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을수록, 일부자금이 형성된 때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일수록, 주택구입 연령이 많을수록 자지자본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구입주택의 가격이 낮을수록, 구입지역이 서울이 아닐수록, 필요자금 마련방법이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경우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일수록, 거주지역이 서울일수록, 연봉이 많을수

록 청년세대의 주택구입 시 자기자본의 비중이 높았다.

청년세대는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할 계획이고, 현실도 청년세대

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상황이 악화되거나 대출금리가 인상되

었을 경우 자기자본의 축적이 미약한 청년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 

미상환이라는 문제로 국가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

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청년세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상환방식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

사인 청년주택문제와 관련한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국내 청년주택문제를 지속적인 연구가 진

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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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아파트가격이 인천지역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인천

지역 8개구를 대상으로 200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80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그랜

저인과분석과 충격반응분석을 수행하였다. 충격반응 분석결과, 첫째, 서울시 아파트가격 1단

위 충격은 모든 인천시 아파트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 1단위 충격은 인천시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주제어 : 서울시 및 인천시 아파트가격, 그랜저인과분석, 충격반응분석

Ⅰ. 서  론

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들 수 있다.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를 위해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

서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정부에서는 2017년 6.19대책과 8.2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보도자료2)에 의하면 서울시 아

파트 주간 변동률은 2017년 7월 4주, 5주 각각 0.24%, 0.33%로 2017년 5월~6월보다 과열

이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아파트 가격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실제 정부의 8.2대책에서도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서울시 

강남의 11개구 뿐만 아니라 강북 14개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울시 인근지역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서울시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인근지역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로 볼 수 있다.

1) 관계부처 합동,「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8.2(보도자료)

2) 관계부처 합동,「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8.2(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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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과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

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주택가격변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서울시와 인천지

역 8개구를 대상으로 그랜저인과분석과 벡터오차수정모형에 따른 충격반응분석을 활용하여 

인과관계 및 동태적(dynamic)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택 가격변동 및 지역 간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김의준·김

양수·신명수(2000)3), 이용만·이상한(2004)4), 박헌수·김태경(2008)5), 김호기·이경민·

정창무(2012)6), 김리영·안지아(2013)7), 김동환(2015)8)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김의준·김양수·신명수(2000)9)의 연구에서는 수도권내 아파트 가격의 지역간 인과성과 

아파트 가격 변화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수도권 8개 지역 아파트의 월별 매매가격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중심점은 강남구·서초구 등이 속해 있는 

동남권 지역으로 밝혔으며 이 지역의 가격 변동이 양천구·동작구의 서남권과 고양시 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느 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은 1~5개월 이후 다

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급효과의 영향력은 동남권 지

역과의 거리와 가격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만·이상한(2004)10)의 연구

에서는 금리와 주택가격, 임대료와 주택가격, 인근 아파트 임대료와 재건축 아파트 가격, 강남

3) 김의준·김양수·신명수, ʻʻ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지역간 인과성 분석ʼʼ,「국토계획」, 제35권 제4호, 대한국토도

시계획학회, 2000, pp.109~117

4) 이용만·이상한, ʻʻ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가?ʼʼ,「국토계획」, 제39권 제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pp.73~91

5) 박헌수·김태경, ʻʻ부동산가격에 있어 장기균형과 충격반응분석ʼʼ,「국토계획」, 제43권 제5호, 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 2008, pp.35~48

6) 김호기·이경민·정창무, ʻʻ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이 민간의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ʼʼ,「국토계획」, 제47권 제6

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pp.49~63

7) 김리영·안지아, ʻʻ소비자의 주택가치 전망이 가격 및 거래에 미치는 영향ʼʼ,「국토계획」, 제48권 제3호,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 2013, pp.403~417

8) 김동환, ʻʻVECM 모형을 이용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변수 관계 분석ʼʼ,「대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제2호, 대

한부동산학회, 2015, pp.179~203

9) 김의준·김양수·신명수, ʻʻ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지역간 인과성 분석ʼʼ,「국토계획」, 제35권 제4호, 대한국토도

시계획학회, 2000, pp.109~117

10) 이용만·이상한, ʻʻ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가?ʼʼ,「국토계획」, 제39권 제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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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 가격과 비강남지역 주택가격을 대상으로 인과관계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금리와 임대료가 주택가격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변수 간에는 장기

적으로 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일반 아파

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비강남지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헌수·김태경(2008)11)의 연구에서는 VAR 모형을 이용해서 각 지역의 가격지수들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장기적 균형관계 존재 여부, 특정지역의 가격 변화가 타 지역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과관계 분석결과 분당, 평촌, 용인은 강남의 주택가격 변화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격반응 분석결과 강남지역 주택가격 변화는 분당

과 평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용인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호

기·이경민·정창무(2012)12)의 연구에서는 1986년~2011년의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이 주택공급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

과, 공공의 주택공급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

과는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김리영·안지아(201

3)13)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주택가치 전망이 주택거래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불

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

자의 주택가치전망은 주택가격보다 주택거래량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또한 주택거래량

이 주택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주택가격이 주택거래량에 또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느 한 지역의 주택가격 변화는 인근의 다른 지역의 주택가

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인천시 지역이 서울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인천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

울시와 인천시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1) 박헌수·김태경, ʻʻ부동산가격에 있어 장기균형과 충격반응분석ʼʼ,「국토계획」, 제43권 제5호, 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 2008, pp.35~48

12) 김호기·이경민·정창무, ʻʻ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이 민간의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ʼʼ,「국토계획」, 제47권 제

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pp.49~63

13) 김리영·안지아, ʻʻ소비자의 주택가치 전망이 가격 및 거래에 미치는 영향ʼʼ,「국토계획」, 제48권 제3호,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pp.4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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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의 틀

1.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본 연구는 서울시와 인천지역 8개구를 대상으로 200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80개월

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과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인천경제자

유구역 조성이 2003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변수의 그랜저인과분석(granger casuality)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이용하였으며, 이후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을 이용해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인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월평균 

92.26이며, 최저인 시점은 2003년 1월로 나타났으며, 최고인 시점은 2017년 12월로 109.72

를 기록하였다.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월평균 72.57이며, 최저인 시점은 2005년 1월, 최고

인 시점은 2017년 12월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시 중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월평균 97.87

이고, 동구는 92.69이며, 남구 92.49, 연수구 92.93, 남동구 93.62, 부평구 91.51, 계양구 

88.73, 서구 91.50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양구의 표준편차가 12.14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서구(11.66), 부평구(10.08), 연수구(9.97) 순으로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단위 자료출처

서울시 아파트매매가격지수(Shp) 92.26 12.54 62.37 109.72

2015.12

=100

KB국민

은행

서울시 아파트전세가격지수(Schousei) 72.57 18.05 49.64 105.24

인

천

시

중구 아파트매매가격 지수(x1) 97.87 8.75 79.10 110.73

동구 아파트매매가격 지수(x2) 92.69 9.13 74.86 102.87

남구 아파트매매가격 지수(x3) 92.49 9.61 75.56 103.89

연수구 아파트매매가격 지수(x4) 92.93 9.97 75.42 105.28

남동구 아파트매매가격 지수(x5) 93.62 7.79 79.31 103.99

부평구 아파트매매가격 지수(x6) 91.51 10.08 73.36 105.74

계양구 아파트매매가격 지수(x7) 88.73 12.14 69.13 105.22

서구 아파트매매가격 지수(x8) 91.50 11.66 66.67 107.55

<표 1> 변수의 구성 및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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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시계열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은 서울의 매매가격변동과 유사한 모습

을 보이고 있지만, 인천지역 내 구별로는 가격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의 

전세가격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격 하락을 우려해 매매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전세를 선

호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서울시 및 인천지역(8개구) 아파트가격 변동추이

2. 분석모형 설정

분석에 앞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의 안정성(stationary)여부가 중요하다. 만

일 시계열 자료가 불안정한(non-stationary) 상황에서 전통적인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

을 실시할 경우 실제로 변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단위근을 파악하였다. 검정결과, 모든 변수가 단위근이 

존재하여  1차 차분을 취한결과 모든 변수가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

났다(<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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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one first difference

서울시 아파트매매가격 -2.029 -6.321***

서울시 아파트전세가격 1.426 -6.057***

인천시

중구 아파트매매가격 -1.462 -6.535***

동구 아파트매매가격 -1.285 -3.778***

남구 아파트매매가격 -1.429 -3.096**

연수구 아파트매매가격 -1.491 -5.491***

남동구 아파트매매가격 -1.574 -5.717***

부평구 아파트매매가격 -1.505 -4.753***

계양구 아파트매매가격 -1.460 -4.312***

서구 아파트매매가격 -2.025 -5.619***

주 : ** P < 0.05, *** P < 0.01

<표 2> ADF 단위근 검정결과

다음으로 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그랜저인과분석(Granger Causality Tests)

을 수행하였다. Granger(1969)14)는 어떤 변수 Y를 예측하는데 다른 변수 X를 추가할 경우, 

변수 Y의 예측력이 통계적으로 향상되는 경우 ʻʻ변수 X가 변수 Y의 원인이 된다ʼʼ고 그랜저 인

과관계를 정의하였다. 즉, 어느 것이 원인변수이고 어느 것이 결과변수인지 그랜저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그랜저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으며, 충격반응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분

석이 요구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랜저인과분석만으로는 변수 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와 영향의 크

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수 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개별적인 변수들이 단위근이 존재하더라도 이들 간

에 안정적인 시계열을 생성하는 선형결합이 존재할 때 그 회귀모형은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에 있으며, 이 경우 시계열을 차분함으로써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균형관계에 대

한 중요한 정보가 유실 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Engle & Granger, 1987; 박헌수·

김태경, 2008)15)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한슨 공적분 검정(Johansenʼs Cointegration 

14) Granger, C., ʻʻ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spectral methodsʼʼ, 
「Econometrica」, vol.37, no.3, 1969, pp.424~438

15) Engle, R. F., and Granger, W. J., ʻʻ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ʼʼ,「Econometrica」, vol.55, 1987, pp.251~276

16) 박헌수·김태경, ʻʻ부동산가격에 있어 장기균형과 충격반응분석ʼʼ,「국토계획」, 제43권 제5호, 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 2008, 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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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공적분 관계를 확인하였다. 검정결과, 5% 유의수준에서 5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따라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할 때 사용

되는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VAR) 모형의 제한된 형태인 벡터오차수정모형

(VECM)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수행하였다. 충격반응분석은 어떤 변수에 일정한 크기의 

충격이 가해질 때 다른 변수들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김호기·이경민·정창무, 

2012; 김리영·안지아, 2013)17)18). 

충격반응분석은 t 기의 ut 의 충격에 대해 s 시점후의 {Xt}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사용한 

시계열들의 자기회귀(AR)에 대한 시차구조를 이용하여 오차에 대한 이동평균(MA: moving 

average) 구조로 나타냄으로서 한 시계열에서의 외부충격에 의한 오차가 다른 시계열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박헌수·김태경, 2008)19).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1)과 같다. 

     
  



     ⋯           (1)

여기서 Φ0 = In 이며, k>p 인 경우 Aj=0 이다. 그러면 ∅는 Φs 의 i 번째 행과 j 번째 

열의 원소로서 j 번째 변수의 t 시점에서의 변화 즉, 충격(shock)에 대한 i 번째 변수의 s 시점

의 반응(responses)을 나타낸다.  

Ho: Rank=r Eigen value Trace Statistics Sig. Level 5% Prob.

0 0.338 316.317 239.235 0.000

1 0.296 242.762 197.371 0.000

2 0.218 180.215 159.530 0.002

3 0.178 136.510 125.615 0.009

4 0.166 101.515 95.754 0.019

5 0.150 69.293 69.819 0.055

<표 3> Johansenʼs 공적분 검정결과

17) 김호기·이경민·정창무, ʻʻ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이 민간의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ʼʼ,「국토계획」, 제47권 제

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pp.49~63

18) 김리영·안지아, ʻʻ소비자의 주택가치 전망이 가격 및 거래에 미치는 영향ʼʼ,「국토계획」, 제48권 제3호,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pp.403~417

19) 박헌수·김태경, ʻʻ부동산가격에 있어 장기균형과 충격반응분석ʼʼ,「국토계획」, 제43권 제5호, 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 2008, 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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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정시차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

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SC(Schwarz Criterion)를 

활용하여 적정시차를 검정하였고, 검정결과 적정시차는 1로 나타났다(<표 4> 참고).  마지막으

로,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배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랜저인과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모형의 위계순서를 결정하였다. 

Lag AIC SC

0 7.993 8.177

1 4.033  6.054*

2 3.730 7.589

3 3.977 9.672

4 3.875

주 : * P < 0.05

<표 4> 모형의 적정시차 검정결과

Ⅳ. 실증분석 결과

1. 그랜저인과 분석결과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과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그랜저인과분석을 수행하였다(<표 5> 참고). 분석결과, 인천(남동구)매매가격과 인천(계양

구)매매가격은 서울시 매매가격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서울시 매매가격은 인천(중구), 인천(남구), 인천(연수구),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매매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시 전세가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세가격은 서울시 매매가격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전세가격은 인천(서구) 매매가격과 상호 그랜저인

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세가격은 인천(연수구)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시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이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울시 전세가격은 지역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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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과의 관계 전세가격과의 관계

구분 F값 구분 F값

서울매매가격 ⇏ 서울전세가격 0.708 서울전세가격 ⇏ 서울매매가격 5.315**

서울매매가격 ⇏ 인천(중구)매매가격 15.108*** 서울전세가격 ⇏ 인천(중구)매매가격 0.622

인천(중구)매매가격 ⇏ 서울매매가격 0.551 인천(중구)매매가격 ⇏ 서울전세가격 7.089***

서울매매가격 ⇏ 인천(동구)매매가격 0.689 서울전세가격 ⇏ 인천(동구)매매가격 0.003

인천(동구)매매가격 ⇏ 서울매매가격 0.003 인천(동구)매매가격 ⇏ 서울전세가격 4.635**

서울매매가격 ⇏ 인천(남구)매매가격 3.558* 서울전세가격 ⇏ 인천(남구)매매가격 0.092

인천(남구)매매가격 ⇏ 서울매매가격 0.980 인천(남구)매매가격 ⇏ 서울전세가격 7.285***

서울매매가격 ⇏ 인천(연수구)매매가격 38.452*** 서울전세가격 ⇏ 인천(연수구)매매가격 3.492*

인천(연수구)매매가격 ⇏ 서울매매가격 2.203 인천(연수구)매매가격 ⇏ 서울전세가격 2.326

서울매매가격 ⇏ 인천(남동구)매매가격 9.242*** 서울전세가격 ⇏ 인천(남동구)매매가격 1.949

인천(남동구)매매가격 ⇏ 서울매매가격 3.541* 인천(남동구)매매가격 ⇏ 서울전세가격 10.542***

서울매매가격 ⇏ 인천(부평구)매매가격 13.079*** 서울전세가격 ⇏ 인천(부평구)매매가격 2.247

인천(부평구)매매가격 ⇏ 서울매매가격 0.558 인천(부평구)매매가격 ⇏ 서울전세가격 4.523**

서울매매가격 ⇏ 인천(계양구)매매가격 11.763*** 서울전세가격 ⇏ 인천(계양구)매매가격 2.293

인천(계양구)매매가격 ⇏ 서울매매가격 3.273* 인천(계양구)매매가격 ⇏ 서울전세가격 4.158**

서울매매가격 ⇏ 인천(서구)매매가격 16.624*** 서울전세가격 ⇏ 인천(서구)매매가격 3.229*

인천(서구)매매가격 ⇏ 서울매매가격 2.464 인천(서구)매매가격 ⇏ 서울전세가격 3.938**

주 : * P < 0.1, ** P < 0.05, *** P < 0.01

<표 5> 그랜저인과분석 결과

2. 충격반응 분석결과

1) 서울시 아파트매매가격의 충격반응분석 결과

서울시 아파트매매가격이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충격반

응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아파트매매가격 1단위 충격에 모든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

천(연수구)는 초기 2개월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

(서구)는 초기 2개월까지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친 후 점차 감소하여 6개월부터는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중구)와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남동구)는 대체적으로 초기 

2개월부터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친 후 4개월부터는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남

구)는 초기 영향이 감소하였으나 2개월부터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친 후 감소하여 7개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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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천(동구)는 초기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친 후 급격

히 감소하여 5개월 이후부터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 중에서도 서울시와 

인접해 있거나 송도와 같은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영향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아파트매매가격의 충격반응분석 결과

2) 서울시 아파트전세가격의 충격반응분석 결과

서울시 아파트전세가격의 충격반응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서울시 아파트전세가격 

1단위 충격에 인천(연수구) 아파트매매가격은 초기 2개월까지 부(-)영향을 미친 후 3개월부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서구)와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는 초기 2

개월부터 정(+)의 영향을 미친 후 6개월부터는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남구)는 초기 

3개월까지 감소하다 4개월부터는 다시 반등하여 7개월 이후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중구), 인천(남동구), 인천(동구)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이 이 지역의 매매가격상승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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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파트전세가격의 충격반응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과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인천지역 8개구를 대상으로 200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80개월의 시계

열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방법은 그랜저인과분석과 벡터오차수정모형에 따른 충격반응분석

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랜저인과 분석결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의 매매가격은 서울시 매매가격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전세가격은 서울시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전세가격은 인천 연수구 매매가격에, 인천시 매매가격은 서울시 전

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의 충격반응 분석결과,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1단위 충격은 

모든 인천시 아파트 매매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 중에서



서울시 아파트가격이 인천시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 95 -

도 서울시와 거리가 가까운 지역, 신도시 송도 등의 지역은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의 충격반응 분석결과,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 1단위 충격은 

인천시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구, 부평구, 계양구는 초기 

2개월부터 정(+)의 영향을 미친 후 6개월부터는 수렴하는 것으로, 중구, 남동구, 동구는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다양한 측면에서 인천시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주택시장의 가격 변화는 특정 한 지역을 대상으

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인근 지역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다 장기적인 자료 확보의 문제, 경기도 지역을 포함한 자료 확

보 문제, 서울시 구 단위에서 인천지역 아파트 가격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

고 있다. 향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다면, 인천시 지역의 주택가격

을 분석함에 있어서 서울시, 경기도 등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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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조경공간 심리적 조경이미지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사)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하는 2014년 제 7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에서 

공원녹지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수원시 e-편한세상 광교 1차 아파트 단지의 조경공간을 대상

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제거와 표본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경이미지는 안정성(편안하고 안정적인)이였다. 다음으로는 쾌적성(어메니티 : 상쾌

하고 시원한), 특이성(관심있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순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아파트 조

경공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조경이미지를 분석해보았으며 그 특

성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향후 아파트 조경공간의 이미지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스트레스, 심리적 조경이미지, 아파트 조경공간, PLS 회귀분석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직장·가정·대인관계 등에서 극심한 스트

레스에 노출되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통증을 느끼며, 심한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

로 이어져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치료 및 치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조경공간 및 공원의 조성을 들 수 있다. 

이동훈(2016)의 연구에서는 도심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의 조경공간은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구성요소이자 거주민들의 휴식공간, 녹지공간으로써 

거주민들의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치유효과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조경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스트

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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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아파트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적 조경이미지요소를 규명하고자 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스트레스 감소

를 위한 아파트 조경공간 계획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분양아파트 단지 중 최근 (사)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하는 

2014년 제 7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에서 공원녹지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수원시 e-편한 

세상 광교 1차 아파트 단지로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조경이미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를 

통하여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의 착안점을 도출한다. 둘째, 스트레스 감

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조경이미지를 선정한다. 셋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정도, 심리적 조경이미지에 대한 느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조사결과를 토대로 PLS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심리적 조경이미지의 중요도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다섯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아파트 조경공간계획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경 이미지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LS회

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PLS회귀분석은 부분최소제곱을 활용한 분석방법으로 일반 

다중회귀분석에서 발생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본 연구는 설문

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라는 측면에서 분석변수가 되는 설문항목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

활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착안점 

1.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 검토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많으나, 보편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연령대, 특정대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로는 김상범·임은정(2016)은 객실승무원, 남석인·이희정(2017)은 

의료사회복지사, 이해영·김엽래(2017)는 소방공무원, 정상원·송은지(2017)은 민관기관 사

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직무 공무원, 유승연(2017)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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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령대에 대한 스트레스 관련 연구로는 김혜온·서상숙(2016)은 30대 및 40대 남성의 직장

스트레스, 강희엽·김영준·권재윤(2017)은 노인, 박영신·손주연·송옥란(2017)은 성인 스

트레스, 정인경·김정현(2017)은 중학생, 김도형(2017)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정대상에 대한 스트레스 관련 연구로는 황은비·김향숙(2016)은 군생활 스트레스, 현경

자·김정자(2017)는 다문화부부, 박장근·이원희·남서원·김진우(2017)은 대학운동선수, 

이현숙·배상윤(201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직무스트레스, 연령대별 스트레스, 특정대상에 대한 스트레스연구를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파트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 심리적 조경이미지 관련 선행연구 검토 

이동훈(2016)의 연구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조경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경이미지들 중에서도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경

이미지를 빈도분석,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요

인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심리적 조경이미지에 대한 상위계층요인명명에만 그쳐 세부적인 심

리적 조경이미지에 대한 규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외에도 조경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로는 정달균(2014), 반영운·이태호·백종인·김민아

(2012), 신재윤·정성관·김경태·이우성(2011), 장효영(2010), 서유진(2009), 서주환·박태

희·허준(2004) 등의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가로경관, 길, 농촌경관, 

상업가로, 가로수 등에 대한 조경이미지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있어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조경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착안점

선행연구 검토 결과, 직무, 연령대, 특정대상에 대한 스트레스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

으나, 스트레스 감소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조경이미지 관련 연구에서도 대

부분 연구가 가로경관, 길, 농촌경관, 상업가로 등에 대한 조경이미지 선호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경이미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조경공간을 이용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심리적 조경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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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지를 파악하고 그 이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이미지를 토

대로 향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아파트 조경공간의 계획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분석의 틀 정립 및 자료 수집

1. 심리적 조경이미지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이동훈(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심리적 조경이미지1)를 토대로 스트

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경 이

미지 요인을 활용하였다. 특히, 

FGI(Focus Group Interview)에서 심리

적 조경이미지의 구분기준을 ʻ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경이미지인가?ʼ 에 초점을 

맞추어 이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척도의 경우 심리적 조경 이미지로 선정

된 24쌍은 5점 척도로 구성된 어의차이척도

(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활용하였

다. 어의차이척도는 관심대상 사물이나 현

상에 염두를 두고 다양한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를 평정하여 그 사물이나 현상의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최종적인 심리적 조경이미지는 <표 1>과 

같다.

1) 이동훈(2016)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조경 이미지를 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조경이미지 종합 및 분류 ② 각 선행

연구별 조경이미지에 대한 빈도분석 실시 ③ 빈도분석을 통한 조경이미지 선정 ④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심리적 조경 이미지 선정 및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No 심리적 조경 이미지

1 답답한 - 시원한

2 추한 - 아름다운

3 조잡한 - 세련된

4 불쾌한 - 상쾌한

5 생기없는 - 생기있는

6 지저분한 - 깨끗한

7 어수선한 - 정돈된

8 삭막한 - 정감있는

9 혼란스러운 - 한적한

10 시끄러운 - 조용한

11 이질적인 - 동질적인

12 모호한 - 명료한

13 불안한 - 편안한

14 복잡한 - 단순한

15 차가운 - 따듯한

16 소박한 - 화려한

17 낯선 - 친근한

18 무거운 - 경쾌한

19 지루한 - 재미있는

20 싫은 - 좋은

21 식상한 – 흥미로운

22 불안정한 - 안정적인

23 기분좋지않은 - 기분좋은

24 관심없는 - 관심있는

<표 1> 최종 심리적 조경 이미지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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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은 대상지인 e-편한세상 광교 

1차 아파트 단지 거주민으로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방법 1대 1 개별면접조사

조사일시 2016년 4월 30일  ~ 5월 5일(총 6일)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거주민

표본추출방법 무작위 표본추출

회수율 250부 배포 200부 회수(80%)

최종분석에 사용한 유효표본 200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

선 성별의 경우 남자 60명(30.0%), 여자 140명(70.0%)이며, 연령은 20세~30세가 전체의 

24.5%, 31세~40세가 23.0%, 41세~50세가 38.0%, 51세~60세 11.5%, 60세 이상 3.0%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퇴직/무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7.0%, 전업주부는 36.5%, 회사원은 

18.5%, 자영업은 6.5%, 공무원 6.0%, 기타 6.0%로 조사되었다. 

주거형태와 관련해서는 소유자가 77.5%, 전세가 전체 응답자 중 22.5%를 차지하였다. 응답자 연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3000만원 이하 30.0%, 3000만원~5000만원 5.5%, 5000만원~7000만원 16.5%, 

7000만원~8000만원 11.5%, 8000만원~1억원 18.5%, 1억원 이상 18.0%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아파트 조경공간이 거주민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평균 

3.30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석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

행한 결과, 매우 적게 감소 8명(4%), 적게 감소 16명(8%), 보통 104명(52%), 많이 감소 52명

(26%), 매우 많이 감소 20명(10%)으로 나타나 조경공간이 거주민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조경공간 이미지요소 분석

- 103 -

Ⅳ.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경이미지 분석

1.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경이미지 분석

분석결과의 해석은 잠재요인 사영 변수 중요도(Variable Importance in Projection : 

VIP)의 크기를 통해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VIP값은 1에 가깝거나 1보

다 클 경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변수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윤상훈․박재영(2015)의 연

구에서는 VIP가 0.8 이상인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있어 유의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VIP값이 0.8 미만이고 모든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매우 작

아 0에 가까운 경우는 잠재요인 추출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의미없는 설명변수로 제거가 

가능하다는 경험적 기준을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고자 한다.

다음은 <표 3> 잠재요인에 따른 분산의 설명정도이다.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적 조경 이미지 규명을 위한 PLS 회귀분석결과, 각 잠재요인을 통한 설명변수의 분산 설명정

도(Cumulative X Variance)는 5개의 잠재요인을 통해 전체 24개의 설명변수 분산이 70.5%

로 설명된다. 반면 결정계수인 반응변수의 분산 설명정도(Cumulative Y Variance)는 59.7%

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조경이미지가 더 많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잠재요인수가 2개로 늘어날 때 6%의 가장 큰 증가분을 

나타내었다.

Latent 
Factors

X Variance
Cumulative  X 

Variance
Y  

Variance
Cumulative  Y Variance 

(R-square)
Adjusted  
R-square

1 .102 .102 .444 .444 .423

2 .273 .375 .060 .504 .465

3 .211 .586 .041 .545 .490

4 .069 .655 .028 .572 .501

5 .050 .705 .025 .597 .509

<표 3> 잠재요인에 따른 분산의 설명정도

다음은 <표 4>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경이미지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스

트레스 감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경이미지로는 ʻ편안한ʼ 이미지가 중요도(VIP)값 

1.8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VIP값이 1.2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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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ʻ안정적인ʼ 1.386, ʻ상쾌한ʼ 1.283, ʻ관심있는ʼ 1.275 순으로 분석되었다. VIP값이 

1.0~1.2 미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된 이미지는 ʻ시원한ʼ 1.164, ʻ아름다운ʼ 1.145, ʻ흥미로

운ʼ 1.090, ʻ한적한ʼ 1.080, ʻ재미있는ʼ 1.036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비해 VIP값이 0.8이상~1.0 미만으로 보통 또는 약간의 중요한 변수로 추정된 이미지

로는 ʻ기분좋은ʼ 0.969, ʻ정돈된ʼ 0.967, ʻ따뜻한ʼ 0.943, ʻ좋은ʼ 0.939, ʻ조용한ʼ 0.925, ʻ경쾌한ʼ 
0.914, ʻ명료한ʼ 0.880, ʻ깨끗한ʼ 08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경이미지 분석결과

Variable Parameter (B)
Latent Factors

1 2 3 4 5

상수 1.273

답답한 - 시원한 .208 1.157 1.171 1.137 1.166 1.164

추한 - 아름다운 .126 1.103 1.199 1.145 1.137 1.145

조잡한 - 세련된 -.070 .729 .807 .794 .787 .784

불쾌한 - 상쾌한 .169 .631 1.172 1.299 1.286 1.283

생기없는 - 생기있는 .051 1.030 .793 .772 .779 .777

지저분한 - 깨끗한 .058 1.109 .894 .852 .841 .839

어수선한 - 정돈된 .080 1.125 1.027 .978 .969 .967

삭막한 - 정감있는 .030 1.004 .768 .762 .754 .752

혼란스러운 - 한적한 .147 .702 1.098 1.060 1.081 1.080

시끄러운 - 조용한 .102 .845 .682 .853 .886 .925

이질적인 - 동질적인 -.042 .935 .752 .716 .741 .741

모호한 - 명료한 .039 1.058 .837 .849 .877 .880

불안한 - 편안한 .280 1.435 1.824 1.832 1.808 1.804

복잡한 - 단순한 -.036 .827 .712 .680 .684 .682

차가운 - 따듯한 .097 .819 .980 .958 .947 .943

소박한 - 화려한 .084 .809 .682 .756 .748 .760

낯선 - 친근한 .067 1.068 .807 .793 .791 .789

무거운 - 경쾌한 .018 .865 .942 .907 .914 .914

지루한 - 재미있는 .099 .591 1.093 1.044 1.036 1.036

싫은 - 좋은 .072 1.068 .808 .921 .925 .939

식상한 – 흥미로운 .150 1.172 1.052 1.091 1.094 1.090

불안정한 - 안정적인 .191 1.365 1.468 1.406 1.388 1.386

기분좋지않은 - 기분좋은 .001 1.091 .856 .979 .966 .969

관심없는 - 관심있는 .209 .934 .940 1.188 1.269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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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의 해석

S. Kaplan(1979)는 환경심리학에서 경관에 대해 4가지 요소로 응집성, 특이성, 복잡성, 신

비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심리적 조경이미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안하고 안정적인 조경이미지가 중요도(VIP) 1.804, 1.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들의 스트레스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

적인 느낌이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은 안정성이라 명명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 및 경관설계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상쾌하고 시원한 조경이미지가 중요도(VIP) 1.283, 1.164로 편안한고 안정적인 조경

이미지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쾌적성(어메니티)로 명명할 수 있다. 스트레

스를 받거나 심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거주자들이 조경공간을 방문하여 쾌적하고 시원함을 

느낄수록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관심있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조경이미지가 중요도(VIP) 1.273, 1.090, 1.036 순으로 

안정성, 쾌적성(어메니티)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아파트 조경공간을 

이용하는 거주자가 안정성과 쾌적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조경공간만의 

특별한 이미지가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즉, 특이하거나 흥미를 끌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것은 특이성이라 명명할 수 있으며, 안정성, 쾌적성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아파트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경 이미지 요소

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경이미지

는 안정성(편안하고 안정적인)이였다. 다음으로는 쾌적성(어메니티 : 상쾌하고 시원한), 특이

성(관심있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순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아파트 조경공간 계획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가 심리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파트 조경공간 조성시 거주자가 

안정성을 느낄수 있게 조경공간을 설계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불편해하지 않고 이용하기 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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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즉, 아파트의 조경공간이 

인간이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집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늘 평온하고 안정

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외부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최종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다음으로, 쾌적해야 한다. 아파트 조경공간에 불필요한 조경수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거주

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 향후 이 공간은 단순히 건설사가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공간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거주자의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

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건설사 및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과 쾌적성과 더불어 독특한 조경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 일상적이고 보

편화적인 시설물과 획일적인 조경수 배치가 아닌 일정부분 및 지점에 특이성을 두어 아파트 

조경공간을 방문하는 거주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면 스트레스는 자연적으로 감소 또

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조경이미지를 분석해보았으며 그 특

성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향후 아파트 조경공간의 이미지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조경공간에 대한 심리적 조경 이미지를 

거시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심리적 조경이미지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아파트 조경공간의 설계방안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아파트 조경공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조경이미지에 대한 구체

적인 정의와 설계방법에 대한 연구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지 확대 및 분석변수의 확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조경이미지를 규명하였다. 또한 심리적 조경

이미지를 이동훈(2016)의 연구에서 활용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도 한계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따라서 다른 지역 등 검증사례를 추가하고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추

가적인 심리적 조경이미지를 발굴하여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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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pan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being controlled under 3 basic regeneration directions, which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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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formulating locational purification planning. This study has reviewed national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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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revealed following implications:
(1) urban regeneration planning  contains those renewal plans of public interest facilities especially for 

Shichonmura(?).
(2) Those projects based on urban regeneration plans shall accompany government subsidies and application 

of exemption laws of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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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urban regeneration planning simultaneously, may request approval of private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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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첫째,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령 및 특정도시재생긴급

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령의 입안에 관한 기준 및 기타 기본적인 사항, 둘째, 도시재생정비계

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셋째, 입지적정화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크게 

3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도시재생에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의 정비를 중점적

으로 실시하기 위해 수행되는 전국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국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촌무라는 도시 재생에 필요한 공공

∙공익시설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 해당 공공∙공익시설의 정비에 관

한 계획을 도시재생정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

서는 교부금의 지원, 도시계획 등의 특례 등이 적용된다. 셋째, 도시재생정비계획 구역 내 일

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사업과 일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

는 민간 사업자는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도시

재생정비계획에 근거한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

생정비보행자경로협정, 도시편리증진시설의 일체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도시편리증진협정, 

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주제어 : 전국 도시재생사업, 일본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공익시설 정비, 민관 도시재생사업

Ⅰ. 서  론

일본은 2001년 5월 ʻʻ도시재생본부ʼʼ를 설치하고, 2002년 7월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

정하고, 2003년 12월에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기

본적으로 「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도시재생기본방침」은 내각의 결의에 의해 결정되며, 도시재생에 있어서 필요한 조직의 

공통지침을 정하고 있는데, 그간 총 8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조치

법」은 총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제6장에 규정

되어 있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상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첫째,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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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1)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업, 둘째, 도시재생정비계획에 의한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업2), 셋째, 입지적정화계획에 관한 특별조치3)에 의한 사업 등 크게 3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을 크게 민간

의 활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관민의 공공·공익시설정비 등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사

업(이하 전국도시재생사업), 토지이용유도 등에 의한 콤팩트시티(집약도시) 정비사업 등 크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사회활성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공공·공익시설의 정비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중 전국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공공·공익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전국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첫째, 전국도시재생사업의 구

조에 대해서 고찰하고, 둘째, 전국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전국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전국도시재생사업의 개요4)

ʻʻ전국도시재생사업ʼʼ은 일상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사회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도시재생 기본방침」 제1조와 제2조 및 「도시재생특별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촌

무라5)와 민간 등의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조직과 국가 및 지원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이다.

시촌무라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지역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해 ʻʻ도시재생정비계획ʼʼ을 작성해야 한다.  ʻʻ도시재생정비계획ʼʼ 작성의 중

요한 목적은 시촌무라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창의와 고안을 

최대한 발휘하는 조직을 구성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풍토·

경관, 생물의 다양화, 산업구조, 교통 및 시가지 안정 등 다양한 지역 특성에 대응하여 지역의 

1) 都市再生特別措置法 第四章.

2) 都市再生特別措置法 第五章.

3) 都市再生特別措置法 第六章.

4) 김준환, ʻʻ일본의 도시재생 사업방식에 관한 고찰ʼ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6권 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8, 

pp49∼51.

5) ʻʻ市町村ʼʼ, 일본의 지방자체행정구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번역이 어려워 본고에서

는 이를 일본식 읽기 방식 그대로 ʻʻ시촌무라ʼʼ로 기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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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ʻʻ도시재생정비계획ʼʼ에 의해 시촌무라는 공공·공익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마찌쯔쿠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지속적이고 일체적인 도시재

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ʻʻ도시재생정비계획ʼʼ의 전제 사항으로는 첫째, 결과를 중시하고, 사업·시책에 대한 객관적

이고 투명성 높은 적정한 평가가 얻어질 것, 둘째, 기존 시설의 활용 소프트웨어 시책과의 제

휴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조직 등을 중시하고, 사업·시책의 효율적 실시와 문화, 

환경, 식물다양화, 거주 등 도시기능의 증진이 도모될 것, 셋째,  ʻʻ구조개혁특별구역ʼʼ, ʻʻ지역재

생계획ʼʼ, ʻʻ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ʼʼ, ʻʻ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계획ʼʼ, 관광시책 등의 활용과 

일체적 제휴를 통해 상승효과를 도모할 것, 넷째, 장래에도 지속적이고 일체적인 도시의 다양

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관리가 도모될 것 등이 있다.

ʻʻ전국도시재생사업ʼʼ에는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교부금, 도시계획 등의 특례, 도로정비에 관한 권한의 이양, 도로점용과 도시공원 점용 허가 

특례 등이 부여된다. 또한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사업과 일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도

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 의한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에 제안을 통해 민간 도시재생정

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민간도시기구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행자의 이동상 편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로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ʻʻ도시재생정비보행자경로협정ʼʼ과 도시의 편리를 증

진시키기 위한 시설 등의 정비를 위한 ʻʻ도시편리증진협정ʼʼ, 저미이용토지의 이용 촉진을 위한 

ʻʻ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ʼʼ 등 다양한 보조적 사업수단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2. 국내 선행연구 고찰

최종석(2011)6)은 도시재생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모색해온 일

본의 선진 사례를 통해 도시 재생 사업에서 PF를 통한 자금 구성 및 투자 형태, 사업 참여자, 

리스크의 분산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자은(2011)7)은 한국과 일본 대도심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례지구를 선택하

여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맥락,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형성 유무, 주체별 역할, 공공

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분석기준으로 종적·횡적 분석을 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

6) 최종석, ʻʻ일본 도시재생사업의 PF 자금조달 방식 연구ʼʼ, 대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1, 

pp.1~3.

7) 이자은, ʻʻ한국과 일본의 민관파트너십 도시재생사업 비교 분석ʼ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석사논문, 2011,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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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도출하였다.

김준환(2018)8)은 한국보다 앞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해온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의 추진 배

경과 정책의 변화과정, 정책의 구조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첫째, 일본의 도시재

생정책의 추진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셋째, 일

본 도시재생정책의 구조를 파악하여, 국내 도시재생정책의 개선방안과 추진방안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김준환(2018)9)은 일본의 도시재생 사업의 구조를 고찰하였는데, 분석결과 일본의 도시재

생사업은 민간활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민의 공공공익시설정비 등에 의한 전국도

시재생사업, 주택 및 도시기능 증진시설의 입지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이용 유도 등에 

의한 콤팩트시팀(집약도시) 정비사업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내에는 일본의 도시재생에 관련한 논문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관민의 공공공익

시설 정비 등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식과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아직도 이

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본의 관민의 공공공익시설정비 등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사업의 세부적

인 추진방식과 구조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세부적인 사업수행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및 일본의 기존 연구논문과 정부보고서 

및 각종 연구 자료 등을 토대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Ⅲ. 전국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식과 구조

1.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시촌무라(市町村)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공공공익시설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토지 구역에 대해 도시재생기본방침10)에 근거하여 해당 공공공익시설의 정비에 대한 계

획(이하 도시재생정비계획이라 함)을 작성할 수 있다11). 

8) 김준환, ʻʻ일본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배경과 구조에 관한 고찰ʼʼ, 「집합건물법학」, 제25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 pp.105~134.

9) 김준환, ʻʻ일본의 도시재생 사업방식에 관한 고찰ʼʼ, 「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6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8, pp.41~55.

10) 해당 구역이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기본방침 및 해당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의 지

역정비방침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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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정비계획의 내용12)은 첫째, 계획·사업·운영에 지역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가와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조직을 추진하고, 이러한 주체들의 아이디어와 노하우 등이 적

극적으로 활용되며, 또한 시촌무라의 도시재생추진법인의 적극적인 지정과 조직을 통하여 민

관제휴 조직의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때 도시재생협의회의 구성원으로는 도로관리자, 관

계 공원관리자, 기타 행정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사업자와 물류사업자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유연한 조직의 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계획지역에 있어서 도로점유특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로 공간의 오픈 스페이

스화 및 적절한 유지관리가 도모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정비계획 상에 도로점용 특례에 

관한 내용의 기재 시 도시재생, 도로 통행자와 이용자의 편리증진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

용주체가 수행하는 도로교통환경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조치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계획지역 내에 도로공원점용특례를 적절이 활용하여, 마찌의 활성화 및 적절한 유지

관리가 도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정비계획 상에 도시공원점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

에 도시 거주자, 방문자 및 체재자의 편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용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도시공원 환경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계획지역 내에 도시공간의 유효활용과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재생보행자경

로협정과 도리편리증진협정 등을 활용하고, 도시재생추진법인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활동과 제휴하여, 공용공간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섯째, 계획지역 내에 저미이용 토지에 대한 전략적 유효활용과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

에 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재생추진법인 등의 아이디어와 노

하우 등을 활용하여 공지와 빈점포 등의 재생을 도모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정비계획에는 <표1>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 이외에 필요에 따라 마찌쯔

쿠리 추진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特定非営利活動法人)과 일반사

단법인, 일반재단법인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성령에 정한 자(이하 특정비영리활동

법인 등이라 함)에 관한 것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공공공익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에는 시촌무라가 시행하는 국

도 신설 및 개축 사업, 국도유지 및 수선 등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전에 도도후켄

(都道府県)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재생에 공헌하고 도로의 통행자 및 이용자의 편리증진에 공헌하는 시설 등에 관한 사

항을 기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허가권을 도로관리자 등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 都市再生特別措置法 第五章 第四十六条.

12) 김준환, ʻʻ일본의 도시재생 사업방식에 관한 고찰ʼ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6권 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8, 

pp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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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공원에 관한 자전거주차장, 관광안내소, 기타 도시 거주자와 방문자 및 체류자의 편

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전에 도시공원의 공원관

리자와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긴급·중점적으로 시가지 정비를 추진해야할 토지 구역에 있어, 해당 

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의 고도이용 및 공공시설 정비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차지권자 등에 의하여 보행자의 이동상 편리성과 안정성 향

상을 위하여 그 경로의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경로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광장, 가로등, 가로수, 기타 도시 거주자의 편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 등에 있어서 그 배치

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 또는 차지권자, 건축물 소유자, 도시재

생추진법인에 의한 도시이용증진시설의 통합적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있

어서 해당 도시편리증진시설의 통합적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저미이용토지13)에 있어서 유용하고 적절한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거주자 등의 이용시

설14)의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및 이용시설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15).

도시재생법인은 시촌무라에 국토교통성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및 변경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제안에 관한 도시재

생정비계획의 초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제안에 관한 도시재생정비

계획 초안의 내용은 도시재생기본방침16)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시촌무라는 제안된 사항에 대해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

성 또는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도시재생정

비계획을 제안한 도시재생추진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거주용, 업무용 기타 용도로 제공되었거나 또는 그 이용 정도가 그 주변 지역에 있어 동일  용도 또는 그에 준하는 

용도로 제공된 토지의 이용정도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뒤져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14) 녹지, 광장, 집회장 또는 도시 거주자 그 밖의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 제공된 시설에 있어서 국토교통성령에 정한 것을 

말함.

15) 都市再生特別措置法 第五章 第四十六条 3∼18.

16) 해당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관한 토지 구역이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내 있는 경우 도시재생기본방침 및 지역정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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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재생정비계획의 구역 및 면적

② 구역 내 도시재생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에 관한 내용

- 공공·공익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 시가지재개발사업

- 방재가구정비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

- 주택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 그 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사업

③ ②의 사업과 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④ ②의 사업에 의해 정비된 공공·공익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계획 기간

⑥ 도시재생에 필요한 공공·공익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방침

<표 1> 도시재생정비계획의 기재 사항

자료: 都市再生特別措置法 第五章 第四十六条２

2. 도시재생정비계획에 대한 특례 등

1) 교부금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촌무라가 교

부금을 지원받아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근거한 사업을 실시17)하려고 할 때 해당 도시재생정비

계획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시촌무라가 제출한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근

거한 사업 등의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에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 등을 통해 증진이 도모되는 

도시 기능의 내용. 공공공익시설의 정비 사항 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성령에 정한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근거한 사업은 교부금 이외

에도 주택지구개량법 특례, 대도시주택 등 공급법 특례,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특례 등이 적용된다.

2) 도시계획 등 특례

가)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이양 및 요청·제안

시촌무라는 都市計画法第十五条第一項18)及び第八十七条の二第一項19)の規定에도 불구하

17)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이 실시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포함함

18) 第十五条　次に掲げる都市計画は都道府県が、その他の都市計画は市町村が定める。

一　都市計画区域の整備、開発及び保全の方針に関する都市計画



일본의 관민 공공공익시설정비 등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고찰

- 119 -

고, 공고일로부터 계획결정 기간이 도래하는 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되는 시촌무라결정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때 시촌무

라20)(이하 본 절에서는 지정도시라 함)는 사전에 국토교통대신과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만 한다.

시촌무라가 결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계획에는 都市計画法 第十一条 第二項21) 또는 第十二

条 第二項22)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해당 도시계획에 관한 도시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해당 도시계획에 관한 시가지개발사업 시행예정자23) 및 그 기간을 정하여야만 한다. 또한 시

행예정자가 정해진 도시계획은 이를 변경하여 시행예정자를 정하지 않거나 해당 시촌무라 이

외의 자를 시행예정자로 정할 수 없다. 

시행예정자로 정해진 시촌무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 都市計画法 第五十九条 第一項24)의 규

정에 의한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도시(指定都市)를 제외한 시촌무라는 도도후켄에 대하여 국토교통성령에 정한 바에 따

라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사업의 실시에 관련하여 필요한 都市計画法 第四条 第三項25)

의 지역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요청에 관한 도

기계획 초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시촌무라 도시재생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면 계획요청

을 할 때 사전에 해당 시촌무라 도시재생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추

진법인은 시촌무라에 대해 공공시설 및 국토교통성령에 정한 시설의 정비 및 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을 제안 할 수 있다.

나) 기타 특례

시촌무라26)는 도시재생정비계획의 계획기간 내에 한정하여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상 관련 

二　区域区分に関する都市計画
三　都市再開発方針等に関する都市計画

19) 第八十七条の二　 指定都市の区域においては、第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各号に掲げる都市

計画（同項第一号に掲げる都市計画にあつては一の指定都市の区域の内外にわたり指定されている都市計画
区域に係るものを除き、同項第五号に掲げる都市計画にあつては一の指定都市の区域を超えて特に広域の見

地から決定すべき都市施設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に関するものを除く。）は、指定都市が定める。

20) 都市計画法第八十七条の二第一項의 지정도시(指定都市)

21) 公園、緑地、広場、墓園その他の公共空地

22) 新住宅市街地開発法（昭和三十八年法律第百三十四号）による新住宅市街地開発事業

23) 해당 시촌무라를 시행예정자로 하는 경우에 한함.

24) 都市計画事業は、市町村が、都道府県知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として施行する場合にあつては、国土交通

大臣）の認可を受けて施行する。

25) 都市計画事業は、市町村が、都道府県知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として施行する場合にあつては、国土交通

大臣）の認可を受けて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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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관계없이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시촌무라 시행 국도 신설 등 사업에 관한 국도의 

신설 또는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시촌무라 시행 국도유지 등 사업에 대한 국도의 유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국도의 신설 및 개축을 수행할 때에는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받아야하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며, 시촌무라가 국토의 신설 및 유지 등을 수행할 때에

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자를 대신해서 그 권한을 수행하며,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촌무라가 

부담한다.

도시재생정비계획구역 내 도로의 관리자는 道路法 第三十三条 第一項27)의 규정에 관계없

이 도시재생정비계획의 계획기간 내에 한정하여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관련 시책을 위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도로의 구역을 특례도로점용구역(特例道路占用区域)

이라 하며, 도로관리자는 특례도로점용구역을 지정할 때 사전에 시촌무라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정비계획이 관련 규정에 의해 공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도시재생정비계

획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에 대해서 都市公園法 第六条 第一項 또는 第三項28)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원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점용이 都市再生特別措置法 第四十六

条 第十二項의29) 시설의 외관 및 구조, 점용에 관한 공사,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정령에 정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면 해당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26) 道路法第十七条第一項의 指定市를 제외。道路法第十七条第一項 指定市の区域内に存する国道の管理で第十二

条ただし書及び第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が行うこととされているもの並びに指定市の区域内に

存する都道府県道の管理は、第十二条ただし書、第十三条第一項及び第十五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指定

市が行う.

27)道路管理者は、道路の占用が前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であつて道路の敷地外に余地がない

ためにやむを得ないものであり、かつ、同条第二項第二号から第七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政令で定め

る基準に適合する場合に限り、同条第一項又は第三項の許可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28)第六条　 1.都市公園に公園施設以外の工作物その他の物件又は施設を設けて都市公園を占用しようとするとき

は、公園管理者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３.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者は、許可を受けた事項を変更し

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事項を記載した申請書を公園管理者に提出してそ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その変更が、条例（国の設置に係る都市公園にあつては、政令）で定める軽易なものであるとき

は、この限りでない。

29) 第二項第二号イ若しくはへに掲げる事業に関する事項又は同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は、都市公園における

自転車駐車場、観光案内所その他の都市の居住者、来訪者又は滞在者の利便の増進に寄与する施設等であって

政令で定めるものの設置（都市公園の環境の維持及び向上を図るための清掃その他の措置であって当該施設等

の設置に伴い必要となるものが併せて講じられるものに限る。）に関する事項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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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 계획의 인가

도시재생정비계획구역 내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토지30)

구역(이하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의 면적이 정령에 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이하 도시재생정비

사업이라 함)을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사업과 일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는 

국토교통성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시재생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민간도시재생정비사

업계획이라 함)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대신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대신은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민간

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계획을 인가

할 수 있다. 그 기준으로는 첫째, 　해당 도시재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사업

과 일체적으로 실행됨으로써 그 사업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고, 또한 해당 도시재생정비계

획 구역을 포함한 도시의 재생에 현저하게 공헌한다고 인정될 것, 둘째, 　정비사업구역이 도

시재생긴급정비지역 내 있는 경우 건축물 및 그 부지,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 지역정

비방침에 적합한 것, 셋째, 공사착수 시기, 사업실시 기간 및 용지취득 계획이 해당 도시재생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사업과 일체적 또는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것, 넷째, 해당 도시재생정비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 및 이를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능력이 충분할 것 등이 있다. 

국토교통대신은 정비사업계획을 인가할 때, 사전에 관계 시촌무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도시재생정비사업의 실시에 의해 정비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되어야 할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정비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②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개요

③ 공공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의 개요 및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되어야 할 자

④ 공사착수 시기 및 사업실행 기간

⑤ 용지취득 계획

⑥ 자금계획

⑦ 기타 국토교통성령에 정한 사항

<표 2> 민간도시재생정비계획의 기재 사항

이때 민간도시기구는 都市再生特別措置法 第二十九条 第一項에 규정하는 업무 이외에 민

간사업자에 의한 도시재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아 인정정비사

30) 수면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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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인정정비사업의 실행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 지원, 채권의 취득, 수익권의 취

득 등과 필요한 조언, 알선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정정비사업자는 시촌무라 도시재생협의회에 해당 인정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

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촌무라 도시재생협의회는 요구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해 통지한다.

4. 관련 협정 등의 체결

1) 도시재생정비 보행자경로 협정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일정의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및 차지권자는 그 전원의 합의

에 의해 해당 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하여 보행자 이동상의 편리성 및 안전

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로의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한 협정(이하 도시재생정비 보행자경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31). 

2) 도시편리증진 협정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都市再生特別措置法 第四十六条 第十五項32)에 규정한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및 차지권자 에 해당하는 자,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도시재생추진법인

은 도시편리증진시설의 일체적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한 협정(이하 도시편리증진협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시촌무라의 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편리증진협정에 있어서는 첫째, 도시편리증진협정의 목적이 되는 도시편리증진시설의 

종류 및 위치, 둘째, 도시편리증진시설의 일체적 정비 또는 관리 방법, 필요한 비용 부담의 

방법, 셋째, 도시편리증진협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의 절차, 넷째, 도시편리증진협정의 유

31) 단 해당 토지의 구역 내에 차지권 등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지권 등의 목적이 되는 토지

소유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2) 第二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は、同項第一号の区域のうち、広場、街灯、並木その他の都市の居住者その他

の者の利便の増進に寄与する施設等であって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もの（以下「都市利便増進施設」とい

う。）の配置及び利用の状況その他の状況からみて、当該区域内の一団の土地の所有者若しくは借地権等を

有する者（土地区画整理法第九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仮換地として指定された土地にあっては、当該土

地に対応する従前の土地の所有者又は借地権等を有する者）若しくは当該区域内の建築物の所有者（当該建

築物に関する賃借権その他の使用及び収益を目的とする権利を有する者を含む。第七十四条第一項において

同じ。）又は第百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都市再生推進法人による都市利便増進施設の一体的

な整備又は管理（当該都市利便増進施設を利用して行われるまちづくりの推進を図る活動であって、当該一

体的な整備又は管理の効果を増大させるために必要なものを含む。以下同じ。）が必要となると認められる

区域及び当該都市利便増進施設の一体的な整備又は管理に関する事項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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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기간, 여섯째,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다. 

시촌무라의 장은  협정의 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신청에 관한 도시편리증진협정에 

대해 첫째, 토지소유자 등의 상당 부분이 도시편리증진협정에  참가할 것, 둘째, 도시이용증진

협정에 대해 결정한 사항의 내용이 적절하고, 또한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적합할 

것, 셋째, 도시편리증진협정에 결정된 사항의 내용이 적절할 것, 넷째, 도시편리증진협정의 내

용이 법령에 위반하지 않을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정을 인정할 수 있다.

민간도시기구는 인정도시재생증진협정에 근거한 도시편리증진시설33)의 일체적 정비 또는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인정도시편리증진협정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해당 일체적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조언 또는 

알선, 기타 원조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편리증진협정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서 국가 및 관

련 지방공공단체는 도시편리증진협정의 체결 및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지도, 조

언, 기타 원조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도시 민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치가 따른다.

3) 저미이용 토지이용촉진협정

시촌무라와 도시재생추진법인, 녹지관리기구와 경관정비기구는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

된 都市再生特別措置法 第四十六条 第十六項34)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등 이용시설 내의 정비 

및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사항에 관한 저미이용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 및 수익을 목

적으로 권리35)를 가진 자(이하 소유권 등이라 함)와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는 협정(이하 저미이

용토지이용촉진협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해당 거주자 등 이용시설의 정비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의 사항으로는 첫째, 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의 목적이 되는 저미이용 토지 

및 거주자 등 이용시설, 둘째, 거주자 등 이용시설의 정비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셋째, 

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의 유효기간, 넷째, 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에 위반한 경우의 조

33) 민간사업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정비되는 것에 한함

34) 第二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は、同項第一号の区域内にある低未利用土地（居住の用、業務の用その他の用

途に供されておらず、又はその利用の程度がその周辺の地域における同一の用途若しくはこれに類する用

途に供されている土地の利用の程度に比し著しく劣っていると認められる土地をいう。以下同じ。）で

あって、その有効かつ適切な利用の促進を図るために居住者等利用施設（緑地、広場、集会場その他の都

市の居住者その他の者の利用に供する施設であって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の整

備及び管理が必要となると認められるものの区域並びに当該居住者等利用施設の整備及び管理に関する事

項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35) 일시적 사용을 위해 설정된 것이 명확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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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이 해당된다.

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은 저미이용토지 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첫째,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내용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둘째, 저미이용토지의 이용

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셋째, 국토교통성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추진법인 등이 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을 체결하려고 할 때 사전에 시촌무라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의 체결 후에는 수목보존에 관한 법률 특례와 녹지관리기구 업

무의 특례가 적용되고, 저미이용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 등의 보조가 이루어 진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일본의 관민 공공공익시설 정비 등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ʻʻ관민의 공공·공익시설정비 등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사업ʼʼ은 일상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촌무라와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에 의해 구성된 조직과 국가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다. 

둘째, 전국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정비계획에 의해 수행되는데, 시촌무라는 도시 재생에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 해당 공공·공익시

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정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지원, 도시계획 등의 특례 등

이 적용된다.

넷째, 도시재생정비계획 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

재된 사업과 일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민간 사업자는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을 작성하

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근거한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

보를 위한 도시재생정비보행자경로협정, 도시편리증진시설의 일체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도

시편리증진협정, 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관민 공공공익시설 정비 등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포괄적인 문

헌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전국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제 사례연구 및 한일 간의 민간사업

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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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강원도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할부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어떠한 분

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이 결과를 강원도, 접경지역의 

시․군에서는 단기·중기·장기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노

력을 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즉 단기과제는 지금 즉시 준비하고 검토하여 시행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기과제는 지금부터 준비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서 5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과제는 단기과제와 중기과제와는 별도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는 과제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 방안 15개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접경지역에

서 경제를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완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제어 : 접경지역,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경제활성화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남과 북의 정상이 회담을 하는 화해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과거 오랜 세월동안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규제로 인한 강원 도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었다. 즉 강

원도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 자원에너지 산업 및 국립공원과 다수 댐 보유로 홍수조절 

및 상수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보전과 안보 명목 하에 개발 될 수 있는 사

업들이 각종 규제로 투자 및 개발 사업이 제한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역사

회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었다.1)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접경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제가 지역개발이나 발전에 어떠한 저해요인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어떠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효과적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 인터넷 기사, 강원도 군사시설 규제 불만 고조, 201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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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규정된 강원도 접경지역과 관할부대로 한

정하고, 시간적 범위로 강원도 접경지역과 관할부대의 2000년～2017년까지의 연구 자료와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강원통계연감 및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모

형은 문헌자료를 검토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야별로 정밀분석하고 추가로 현장방

문을 통하여 의견 및 실태 분석을 하여, 이를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규제 완화하는 과제를 도

출하는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Ⅱ. 강원도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1. 강원도 접경지역 현황

접경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세계유일의 분단지역 상징성을 활용한 세계적인 생태평화

벨트로 집중육성 및 낙후 접경지역 개발지원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접경지역은 1953

년 7월 27일 한국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2)을 체결하고 1972년 12월 26일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3)하고 민간인통제선4)의 군사적 개념을 규정하였다. 1997년 9월 27일 통일기반조성을 위

한 접경지역지원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2000년 1월 21일에 접경지역지원법5)을 제정하

고, 2000년 8월 28일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2003년 2월에는 접경지역종합계

2) 1953년 7월 27일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 사령관 및 중공 인민 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정식 명칭은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사령

관 및 중공 인민 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1950년 6월 25일 6 

· 25전쟁이 일어난 뒤, 계속되는 전쟁에 부담을 느낀 국제 연합군과 공산군은 비밀 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開城)에서 첫 정전 회담을 열었다. 이어 1952년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이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 판문

점으로 회담 장소를 옮겼으나 전쟁 포로 문제 등으로 인해 9개월 간 회담은 중지되었다. 그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공 인

민 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고, 이로써 6 · 25전쟁도 정지되

었다. 

3) 군대의 일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7

년 해군 기지법, 군용 항공기 기지법과 함께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으로 통합되었다.

4) 군사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휴전선 남방 5~20㎞ 범위) 한 선으로서 이 선의 북방 출입 

또는 활동은 책임지역 군 부대장의 통제가 요구된다. 

5)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

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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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6)을 수립하였고, 2011년 5월 19일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7)으로 전환하여, 2011년 7월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접경지역 현황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말한다. 

접경지역 면적은 총 5,925.43㎢이고 인제군이 1,645.16㎢로 가장 넓고, 춘천시가 

1,116.35㎢, 화천군이 909.0㎢, 철원군이 889.6㎢, 양구군이 700.82㎢, 고성군이 664.55㎢

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면적(100,295.2㎢)의 5.9%, 강원도 면적

(16,826.4㎢)의 35.2%이다. 또한 전체 면적의 82.1%가 임야이고, 밭이 5.4%, 논이 4.7%, 

잡종지가 1.2%, 대지가 0.6%, 기타가 6.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2.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8) 제2조, 제4조,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

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현황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6%(6,605㎢)에 해당하고, 군사분계선9) 인접지역인 수도권과 강원

도가 전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서울 1.4%(92.8㎢), 경기 36.5%(2,411㎢), 인천 

4.7%(310.1㎢), 강원 51.0%(3,369㎢)로 지정되어 강원도가 절반을 넘고 있다.

6)「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 확정('01.3.26),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01.3.9)와 관계부처 실무협의

('01.3.22)를 거쳐 동 지침을 확정. 「시·도접경지역계획」 수립, 행자부에 제출(시·도지사) : 2001. 「접경

지역종합계획」(안) 작성(행자부) : 2002.하반기. 관계부처 협의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접경지역

종합계획」 확정 : 2003. 2

7)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

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본 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뿐만 아니라 ʻ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ʼ, ʻ민간인 통

제선ʼ, ʻ비행안전구역ʼ, ʻ대공방어협조구역ʼ, ʻ착륙대ʼ 등에 일반 국민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군사 

관련 시설을 폭넓게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 한국의 경우 1953년 7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합의한 정전협정에 따라 규정된 휴전의 경계선을 말하며, 

휴전선이라 한다. 휴전선의 길이는 약 240km이며, 남북 양쪽 2km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여 완충구역으로 

두었다. 정전협정 제1조는 양측이 휴전 당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상호간에 

이 선을 침범하거나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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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현황

행정구역
면적(㎢)(A)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
구역(㎢)

행정위탁
(㎢)

보호구역
비율(B/A)계(B) 통제보호 제한보호

100,252 6,605 1,976 4,629 3,292 945 6.6%

자료 : 연구자 작성

②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 관련 규제 면적 : 단위:㎢, %

<표 2>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 관련 규제 면적 현황

구분
군사시설보호구역 기타 군사시설 구역 합계 행정구역 면적 대비 비율

계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접경지역 2,608.6 1,141.6 1,467.0 34.7 2,643.3 55.0

철원군 885.0 453.9 431.1 8.9 893.9 100.5

화천군 584.3 119.5 464.8 2.5 586.8 64.6

양구군 339.1 178.2 160.9 21.9 361.0 51.5

인제군 378.3 146.3 232.0 1.4 379.7 23.1

고성군 421.9 243.7 178.2 421.9 63.9

자료 : 연구자 작성

  

철원군과 화천군, 고성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중 규제정도가 가장 엄격하고, 강원도 접경지

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토지이용 제한이 철원 100.5%, 화천 64.5%, 양구 51.5%, 인제 

23.1%, 고성 63.9%이다.

3. 선행연구 고찰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특수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과거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지 접경지역의 실

태에 대한 분석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이다.

김범수(2015)10)의 연구는 강원도 철원군을 중심으로 하여 접경지역의 민군 관계의 실태를 

10) ʻʻ강원도 접경지역의 민군관계 실태와 과제(철원군 중심)ʼʼ,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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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범수·김승희(2012)11)의 연구에서는 강원도 접경지역 유휴 군용지의 활용을 위한 기초

적 자료조사를 하였다. 

또한, 신광식(2012)12)은 군부대의 이전사업에 대한 군인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접근하지 못한 강원도 접경지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Ⅲ. 강원도 접경지역 원인분석

1. 다양한 규제

강원도 접경지역에는 수많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첫째, 접적

지역13)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가장 심한지역이기 때문이

다. 즉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개발가능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의 재산권 확보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군사시설보호규제

로 인한 제재가 많아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었으나 규제완화에 대한 결과는 거의 없었다.

둘째,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범위의 일률적인 거리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민간인통제선 10㎞이내, 제한보호구역 25㎞ 이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인통제 

선을 5㎞ 북상하면 약 426.45㎢, 제한보호구역을 10㎞ 북상하면 약 400㎢의 개발가능 부지

를 확보할 수 있는데 아직 실행되지를 못하고 있다.14)

셋째, 접경지역의 과도한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지역경제 발전

에 애로가 되고 있다. 과도한 중복규제는 일차적으로 접경지역이 접적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11) ʻʻ강원도 접경지역 유휴 군용지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ʼʼ, 강원개발연구원, 2012.

12) ʻʻ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군인 및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ʼʼ, 한국전자통신학회,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

지 제7권 제3호, 2012.

13) 전쟁 초기 전방 지역의 군사 작전에 직접 관련된 전방 사단 작전 지역을 말한다. 전선이 유동적인 상황 하에서

는 접적 지역의 종심은 깊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민사 활동의 통제 책임도 전진하는 사단의 책임

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군단이 보다 많이 담당하게 된다. 

14) 김범수·김경남(2014), 접경지역의 군사규제와 지역상생 방안, 강원개발연구원, 제419호, p.8.



강원도 접경지역 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133 -

최대 군사지역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산지와 농지에 대한 추가 규제가 많다. 이들 규제로 인해 

지역의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성이 떨어지는 산업이 주로 입지하여 

지리적 분업체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미약하고, 강원도 접경지역은 행정과 숙박 및 음식점

업 등 단순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2. 주민과 관할 부대간 의견 차이

첫째, 관할부대 지휘관의 관할권 행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군사시설보호법에는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위원회는 작전성 검토

를 할 때 절차에 따라 형평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투명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그

러나 군 지휘관은 동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지휘관의 의지가 가능하다면 

지휘관의 의지에 맞게 내용이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관할

부대장의 관할권과의 상반된 의견 대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부대 지휘관의 지휘권을 우

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둘째, 관할부대에서 군사작전과 관련된 민원협의를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때 신중하게 판

단하지 않고 있다. 즉 군사시설 민원협의 검토는 동의·부동의·조건부동의가 있는데 조건부 

동의는 군사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관

할부대에서 조건부동의를 할 때 기부채납15)형식이나 해당 민원내용을 지역의 군사작전과는 

관계없이 부대내부에 시설설치 및 초소설치용마대 등을 요구함으로써 민원인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민원인이 어쩔 수 없이 이행한 후에는 관할부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불만을 갖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법 미흡

첫째, 관할부대 위주로 심의위원회로 운영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허가사항을 심의하고 있

다. 이때 심의위원회에는 군관계자와 행정기관, 주민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

15)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은 사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로서, 총괄청 및 관리청은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의 목적, 기부할 

재산의 가격,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기부채납시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게 보편적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층수완화 혹은 용도지역 상향변경을 

요청하는 사업부지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하여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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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내에서 행정기관이 협의 요청하는 인·허가사항을 일관되게 통일된 기준 하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서면으로 객관적 

이유를 붙여 허가 또는 반대의 결론을 통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이 되고 있다.16)

둘째, 군사시설보호법에 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군사

시설보호법상 군사작전계획을 적용할 때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

다. 즉 군사시설보호법에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최소

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17)

셋째, 군사시설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로서 ʻ군사시설보호 관리특별법ʼ 제정을 검토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군사시설에서 파급되는 이해득실에 따라 외부성이 강한 지역, 외

부성이 중간정도 지역, 외부성이 약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외부성의 크기에 따라 구

분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내용과 연계시켜 관리하는데, 지원내용을 ʻ갑지ʼ, ʻ을지ʼ, ʻ병지ʼ로 

지원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지원을 받는 지역의 경우는 군사시설을 입지시켜야 하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지고 기존에 지던 과잉의무의 영역은 권리로 부여된다. 또한 

비용지원 방법은 ʻ군사시설보호특별세ʼ를 신설하여 지원하거나 교부세18)를 통하여 관리하는 

방법 또는 국방부의 국방비 예산편성을 할 때 ʻ군사시설보호지원금ʼ을 별도로 편성하고, 이해

득실을 보는 지역의 ʻ군사시설보호비용분담금ʼ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여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19)

넷째, 관할부대지역 주민들의 ʻʻ생활환경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ʼʼ의 제정으로 주민

들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환경

정책기본법20)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

관과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 환경기

준을 초과하여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군사시설 주변지

역 안의 주거지역의 피해지역 또는 피해예상지역으로 미리 지정·고시하도록 하되 당해 지

정·고시하고 군사시설주변지역에 미치는 생활환경 영향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군사상 생활환경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

16) 김범수·김경남(2014), 접경지역의 군사규제와 지역상생 방안, 강원개발연구원, 제419호, pp.17-21.

17) 상게서, pp.17-21.

18) 지방 자치 단체가 부과 징수할 것을 국가가 대신 부과 징수하여, 그 세수입을 일정한 표준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 분여하여 교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19) 김천영, ʻʻ님비형 국방시설의 외부성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ʼʼ, 한국 지방자치학회보 제4권 제3호, 2002, 

pp.44-145.

20)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

록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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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피해방지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으로서 군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군사상 생활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

청에 의하여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21)

다섯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3조에는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22), 수도권정비계획법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의하여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보호법의 하위법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 접경지역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24)

Ⅳ. 접경지역 규제완화 방안

1. 규정·제도·재정 분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종전 거리 개념에서 사용용도 

개념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

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구역 및 민간인

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시행령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의 경계선 및 도로, 하천, 임야,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되,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군사작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기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지형에 따른 거리로 경

계를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을 정확하게 현장실사하고, 안보여

건을 감안하고 군부대가 작전을 할 때 꼭 필요한 지역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유지하고, 주

민들의 생활환경의 개선과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되도록 조정하

며, 민통선 북방의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이용규제의 용도에 맞도록 세분화하고 주민들이 영농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본 과제는 중기과제로써 개선방법은 국방부

21) 소성규, ʻʻ군사시설보호법의 발전적 적용방안(경기북부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방안 중심)ʼʼ, pp.17-21.

22) 국토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환경 친화적인 국토 

관리를 추구한다.

23)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와 

산업이 적절하게 분산되도록 유도해 수도권의 질서 있고 균형 잡힌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24) 김천영, ʻʻ님비형 국방시설의 외부성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ʼʼ, 한국 지방자치학회보 제4권 제3호, 2002,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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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법․시행령 등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시행규칙 8조)에서 동의 가능 경우에 공익사업으

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 신축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즉 탄약고 등 위험물 지역의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신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에 동일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은 동

일지역 내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제는 단기과제로써 개선방법은 국방부에 

관련법․시행령 등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방부 훈령(제10조)에 금지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개정하여야 한

다. 관할부대장은 조건을 정하여 동의하는 경우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보

완하여야 한다. 국방부 훈령(제11조) 관할부대장에게 작전성 검토 기준을 위임보다는 통일된 

규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관할부대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이 훈령과 ʻʻ작전성 검토의 기준ʼʼ 및 그 밖에 합참의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대 여건에 

맞게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즉 군 협의결과를 통보할 때 관할부대가 이해관

계인에게 과도한 조건 등 요구를 최소화하고, 폭약구입, 지뢰유실 탐지 등 민간인의 안전사고

를 초래하는 조건과 부담은 관할부대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제는 단기과제로써 개

선방법은 국방부에 법․시행령․훈령 규정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접경지역지원법 간에 우선은 아니지만 대등한 관계가 되어

야 한다. 즉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상호 협조하는 것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접경지역지원법은 일시적·간헐적인 지원에서 지속적인 비용분담을 보장하도록 규정을 개

정하여야 한다. 접경지역지원법에서 ʻʻ지원을 할 수 있다ʼʼ에서 ʻʻ지원 한다ʼʼ로 강제규정으로 개

정하고, 지원의 내용이 선택적인 사항인 경우 접경지역이 이해득실의 파급과 비용의 전가 부

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접경지역은 과잉의무의 틀 

속에서 지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본 과제는 장기과제로써 개선방법

은 행정안전부에 법․시행령 규정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역피해에 대한 지원제도의 보완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군사시

설의 설치와 운용에 따른 주민피해 경감에 중점을 두고 피해정도와 정부의 재정사정을 고려하

여 선별적·단계적으로 보상하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피해 대책이 시급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금조정에 대한 측정 항목에 군인의 인원을 포함하는데 지금 규정보

다는 전 인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군인 등 특수인구가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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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교부금 배정을 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항목으로 간주하고, 군 관

련 항목의 고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개발이 제한되거나 행정

비용이 증가되는 지역에 대한 수요보전을 이유로 지방교부금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1조(지방교부세의 지원)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중 특

별교부세의 지원을 강제 규정화하여야 한다. 본 과제는 장기과제로써 개선방법은 행정안전부․
국방부에 법․시행령 규정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사람·민·군 갈등 분야

1) 재산권과 지휘권(관할권)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

① 재산권(property right , 財産權)과 지휘권(Command Authority , 指揮權)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

로서, 물권·채권·무체재산권이 있다. 한국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소유권과 점유권, 용

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질권·저당권의 8종이 있다. 

우리나라도 재산권의 사유를 인정하고 국가에서 재산권을 수용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대가(代價)를 지급한 연후에 수용하였다. 

지휘권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 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으

로, 지휘는 가용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군대의 운용·편

성·지시·협조 및 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며 부하 개개인의 건강, 복지, 사기 및 군

기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② 문제점

강원도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의 제한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휴전 

이후 70여 년간의  토지 등 재산권 제한을 앞으로도 계속하여야 할 것인가? 휴전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변화하였는가? 국방부의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변화가 강원도 접경지역에서도 적용되었는가? 국방부의 작전지휘권은 안보 환

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는가 아니면 변화하지 않았는가?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휘관의 지휘권

의 중요성을, 강원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해 심층 깊게 고민한 적이 있는가? 향후 남북통일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적으로 안보를 

우선하여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관할부대의 지휘권으로 제한 할 수 있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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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보의 환경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민 생활 보장을 고려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할

부대의 지휘권과의 관계를 어렵다고 외면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면서 연구할 시기가 된 것 같다.

③ 제언사항

국방부와 강원도의 문제로 보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지휘권과 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하여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만약 국방부와 강원도의 문제

로 출발하면 서로의 편익과 입장만을 주장하여 진척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계의 전문가,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자, 강원도(공무원, 지역주민), 국방부(지휘관, 전문가 등)등 민․관․군위원

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연구하여야 한다. 본 과제는 장기과제로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대과제로 별도로 연구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2) 강원도 접경지역 정책심의 위원회 활성화 방안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근거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로 접경지역 발전에 기여하

여야 한다. 법률에 명시된 접경지역 발전계획 및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집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접경지 지원정책

을 심의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동해안 철책선 철거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가 년 간 주기적으

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동 

위원회에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과제는 단기과제로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중요사

항에 대한 결정 등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3) 강원도 접경지역 안보정책관 운영 확대 방안

강원도 고성군의 안보정책관 운영을 다른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고성군은 군

(軍) 관련 주요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 및 대안제시 역할을 담당할 고성

군 안보정책관을 운영하여, 군부대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서별로 자문을 

요청하면 정책관과 부서별 담당, 민군협력 담당이 함께 현안관련 1차 담당회의를 진행하고, 

2차로 정책관과 부서장, 자치행정과장이 부서장회의를 진행하고, 수시로 부서와 함께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담당회의를 통해 정책을 검토·추진하며, 분기마다 1회씩 정례회의를 통해 정

책제안 및 자문 요청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를 도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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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단기과제로 강원도에서 결정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4) 강원도와 국방부(관할부대) 군사보호구역관련 협업회의 활성화 방안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

야 한다. 즉 국방부와 강원도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

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원도와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 관련 협업회의 정기화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즉 국방부 책임자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참모본부, 해당 지역 관할부대 관계자

가 참석하여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완화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본 과제는 단기과제로 강원

도에서 국방부․행정안전부에서 관련법․시행령 등 개정을 요청하고 강원도에서는 운영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5)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민·군 갈등에 대한 관리적 시각 재정립 방안

사업의 타당성과 갈등해소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갈등관리에서는 가장 중

요하다. 즉 소통과 적절한 개입을 통한 민·군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민․군간 갈등해소 방안으로 민․군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입장에 대한 조사

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 관할부대도 국가안보에 충실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이

해하는 학습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는 사관학교와 각종 교육기관에서 갈등에 대한 

내용을 정규과목으로 학습하고, 주민에 대한 인식변화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역할을 병행하여야 한다. 본 과제는 중기과제로 강원도와 국방부에서 관련법․시행령 등 개정을 

요청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6)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민·군 갈등사업에서 영향평가 항목 추가 방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25)·교통영향평가26)와 함께 갈등영향평가

25)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

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이다.

26)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나 사업지역의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과 동선

처리주차 등과 같이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매월 셋째주 중에 실시하는 것이 통례이나 안건 수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한다. 교통영향평가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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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무화하여 공공토론을 한다면 갈등문제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사전에 민·군 갈등 

수위를 예측해야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군 갈등은 갈등영향을 평가

한 다음에는 갈등관리의 구체적 방안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갈등관리의 수단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

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의 갈등관리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본 과제는 단기과제로 

강원도와 국방부에서 관련법․시행령 등 개정을 요청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3. 법률 분야

1) 접경지역과 주민을 위한  ʻʻ군사시설보호 관리 및 보상에 관한 법률ʼʼ 제정 방안.

정부는 외부 문제의 해결방안은 외부문제 조정방법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정

이 필요하다. 즉 관할부대는 선호의 정도에 따라 비선호기능, 혐오기능, 위험물기능의 부정적

인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부문제 조정방법으로 군사시설보호 관리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의 군사시설을 외부성의 크기에 따라 갑지, 을

지, 병지로 구분하고 지원내용과 연계시키는 것과 시설소재 당해 지역의 과잉의무부분에 권리

를 부여하여 정상적 의무와 권리적인 요소를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비용지

원의 방법으로 목적세인 ʻ국방세ʼ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비 예산편성을 할 때 

ʻ군사시설주둔지원금ʼ을 별로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다. 국방부․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지역의 ʻ군
사시설보호비용분담금ʼ은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통합 비용을 조성하는 관할부대의 군용지자산관리도 하여야 한다. 본 

과제는 장기과제로써 개선방법은 국방부와 중앙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생활환경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신설 방안.

국방부의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안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손실보상(법률 제20조)과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시행령 

제21조)가 있다. 또한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에 관한 법률에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법률 

제11조), 징발법에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법률 제10조), 원상회복

(법률 제14조), 징발 해제(법률 제15조), 보상(법률 제19조), 보상기준(법률 제21조), 보상청구

시기는 입지심의 후 시행하며, 건축 심의 또는 사업계획서 승인신청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강원도 접경지역 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141 -

권의 소멸시효(법률 제23조)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은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오염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미약하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도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의 근거

도 없다. 따라서 강원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

해서는 생활환경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 공작물 점유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관할부대시설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제공한 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사격장으로 인한 환경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

생, 인근 농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과제는 장기과제로 강원

도와 국방부에서 관련법․시행령 등 개정을 요청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Ⅴ. 결  론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연

구한 결과 강원도, 시·군차원에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할 사항들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접경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완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즉 단기과제는 지금 즉시 준비하고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중기과제는 지금부터 준비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서 5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과제는 단기과제와 중기과제와는 별도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최

소한 5년 이상 소요되는 과제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15개로 8개 단기과제와 

2개의 중기과제, 5개의 장기과제이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법․시행령․시행규칙․
훈령 및 규정․방침․제도를 검토한 결과 8개의 단기과제가 선정되었다. 첫째 규정․제도분야에서 

2개 과제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방안(세부과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외부인원 참여 방안, 관할부대에 작전성 검토 협의 소요기간 단축 및 업무처리 표준안 방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협의 예외인정 범위 확대 방안(경미한 건축 인․허가, 가족자연장지 조

성, 재해복구계획에 반영된 사업),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군부대의 협의업무의 위탁범위를 행

정기관으로 확대, 강원도 접경지역 단체관광객(25명 이상) 관광지 출입규정 개선방안), 군사시

설보호구역 내 폭발물 지역에서 주택 신축 허용 방안을 선정하였다. 둘째 재정분야는 2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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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작전성 협의를 전제로 과도한 부담 요구 금지 방안, 군사시설보호구

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세부과제인 강원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위

한 '고향발전세' 조속 도입 방안)을 선정하였다. 셋째 사람분야는 3개 과제로 강원도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원도 집경지역 안보정책관 운영 확대 방안, 강원도와 관할부

대 군사보호구역관련 협업회의 활성화 방안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분야는 1개 과제로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민․군 갈등에서 영향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선정하였다.

또한 중기과제로는 2개가 선정되었다. 첫째로 규정․제도분야에서 1개 과제로 군사시설보호

구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분야에서 1개 과제로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민․군 갈등에 대한 관리적 시각 재정립 방안을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과제로는 5개가 선정되었다. 첫째로 재정분야는 2개 과제로 군사시

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규정 보완 방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세부과제인 접경지역을 위한 목적세인 국방세를 도입하

는 방안)을 선정하였다. 둘째 사람분야는 1개 과제로 재산권과 지휘권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이

다. 마지막으로 법률분야에서 2개 과제로 접경지역과 주민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관리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생활환경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신설 방안을 선정하였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방안을 연

구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접경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원인분석을 근

거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 15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자료 수

집과 선행연구 자료의 제한으로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하고 분석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자료와 연구 자료는 어느 정도 수집할 수 있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자

료는 국방부 및 관할부대에서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수집에 제한이 되었지만 연구자의 인맥

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집하였다.

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와 관할부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금번 강원도 접경지역의 규제완화 방안(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이 어느 정도의 연구의 기반

이 되었으리라 본다. 향후 민간 연구자를 포함한 다양한 군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군사시

설보호구역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관

할부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를 

포함한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개발 수요 증대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규제완화 방안도 연구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에는 강원도 접경지역과 관할부대가 함께 강원도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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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화석 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써 주목 받고 있는 태양광(햇빛)의 재산권적 

특성에 주목하여 태양광 전력 생산의 전제조건이 되는 그림자 문제에 관한 실증적인 판단기준

의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앞서 태양광 전력생산의 경험이 풍부한 외국에 관한 사례 연구

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건축법 등의 관련법률에 

일조권 방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조권을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재산권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생활이익으로 간주하여 수인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을 확인 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일조권을 생활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은 일조

권의 재산권적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 간의 계약방식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건축규제 등 

공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늘짐에 의하여 개인소유의 태양광 발전의 방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에 대한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들은 재산권으로써 일조권에 관한 법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우리나라 에너지 법

체계 구축의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제어 : 햇빛, 일조권, 일조 지역권, 재산권, 재생에너지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비중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1)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주민과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장려하는 한편으

로 기존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전략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도시 내에 있어서는 주택 및 건물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도시 내 주택 혹은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에 

1)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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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하도록 상계거래 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현재 단독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계거래 허용대상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공동주택에의 태양광설치를 유도한다는 계

획이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 건물을 확대하여2)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하여 궁극적으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한다고 한다. 

그런데 태양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빛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한정된 도시 공간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고층·고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도시 내에서 충분한 햇빛을 확보하는 일이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은 고층의 

건물들이 도시 내에서 밀집되면서 일조권 분쟁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 등 일조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3)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 법원도 판례를 통해서 일조권을 국민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

로서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인한도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태양광 전력 생산의 전제조건이 

되는 그림자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와 관련

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청정에너지로써 도시 내 태양광 전력 생

산의 촉진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이고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림자 문제에 

관한 법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을 우리나라보다 앞서 태양광 전력생산의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앞서 제시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태양광 전력생산의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사례를 일조의 개념과 일조권의 재산권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선행연구

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여 태양광 전력생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

으로 예상되는 그림자 문제에 관한 법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또 일조권과 

관련한 국내 및 해외의 법체계 분석을 시행하여 일조권 보호에 대한 나라별 특성과 법적 접근

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특히 이러한 실증분석 과정에서 햇빛을 에너지로 적극적으로 활용 중

에 있는 미국의 관련 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태양광 전력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급

2)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는 2020년까지는 연면적 3,000 제곱미터 미만의 공공

건축물로 하던 것을 2025년까지는 5,000 제곱미터 미만의 민간 및 공공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산업통

상자원부, 2017. 12, p.4.

3) 양정윤, ʻʻ건축법상 일조권 보장에 관한 소고ʼʼ, 「일감부동산법학」, 제16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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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보완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일조의 개념과 

일조권의 재산권적인 특성에 관련한 문헌분석과 일조권 보호와 관련한 법체계 분석을 국내와 

국외의 사례로 한다. 

Ⅱ. 일조의 개념과 재산권적 특성

1. 일조의 개념

태양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건축의 환경 그리고 인간의 건강 및 심리

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어사전상으로 ʻ일조ʼ는 ʻ햇빛이 내리비침ʼ4)으로 정의되는데, 태양

복사의 모든 작용에 대하여 총칭하여 일조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조는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결정에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일조시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건물들 간의 인동

간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지의 위도, 경사도와 같은 물리적 조건과 건물의 

높이, 방위각, 개구부 높이 및 크기 등에 따라서 건물의 일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건

물 높이에 관한 규정으로 만으로는 일조권을 보장할 수 없다.5) 

2. 일조권의 재산권적 특성

일조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조건으로서 최근에 들어와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권리이다.6) 일조권은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 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

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광 효과 뿐만 아니라 열 효과, 압박감 

등과 관련된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7) 재산권적인 

4) 동아출판사, 「새국어사전」, 1994, p.1798.

5) 일조의 양은 보통 1일, 한 달, 1년 동안에 햇빛이 실제로 비친 시간수로 표시되는데 이를 일조시수(日照時數)라 

한다. 장애물이 없다고 가정하여 어느 지점에 햇빛이 비칠 수 있는 시간은 미리 계산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조시

간(可照時間)이라 한다. 건축법에 제시된 인동간격 산정방법에 따르면 건물의 음영길이는 전면건물의 높이와 태

양고도와의 관계에 의해 정해지지만 대지의 조건과 건물의 형태 및 배치형태에 따라 건물 법선면의 음영길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박영길, ʻʻ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고층아파트 일조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ʼʼ, 「도

시행정학보」, 제26집 제4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p.433-435.

6) 전경훈, ʻʻ일조권과 전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ʼʼ, 「사법행정」, 제455권 제1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8, p.26-27.

7)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주거환경 침해 부동산의 평가」, 한국감정원, 2010,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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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보면 일조권은 햇빛을 차단당해 받는 불이익을 제거시킬 수 있는 권리의 의미로써 

건강한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적으로는 생활과정 중에 내리비치는 햇빛을 타

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8) 그러므로 일조권은 인접 건물 등

에 의하여 자기 집에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될 수 있다. 

주거환경의 관점에서 부동산가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조와 조망

에 의해 형성되는 쾌적성이라 할 수 있는데9), 일조에 따른 주거환경의 쾌적성의 변화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일조권의 독특한 재산권적 특성을 가진다. 바로 이와 

같은 일조권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햇빛의 이용과 일조권 보호는 공익10)과 직접 관련되

며 이러한 이유에서 공공관리 체계의 구축이 당연하게 요구된다.

3. 일조권 관련 선행연구 고찰

일조권과 관련한 정윤성의 연구는 공동주택의 배치유형에 따른 일조환경을 월드램

(Waldram)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공동주택단지 일조환경 개선요소들을 

제시하였다.11) 김경아와 김강수는 최근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탑상형 아파트의 평행배치에 

대한 일조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공동주택 설계과정에서 설계대상의 일조 환경을 평가하기 위

한 설계지침을 제시하였다.12) 박재상은 실내로 입사되어 들어오는 직사광선의 가조시간을 측

정하여 공동주택의 주동형식과 배치형태에 따른 일조환경을 평가하였다.13) 이종원과 임정명

은 공동주택에서 일사가 난방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동주택의 배치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14) 이와 유사한 연구로 조균형 외는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이 난방에너지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써 일조의 가치를 분석하였다.15) 이덕형 

8) 김기수, ʻʻ일조권에 의한 생활방해ʼʼ, 「월간고시」, 1986.12, 법학사, p. 36.

9)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주거환경 침해 부동산의 평가」, 한국감정원, 2010, p.6.

10) 한상훈, ʻʻ도시계획 판단기준으로써 공익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ʼ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5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2017, p.153-156.

11) 정윤성, ʻʻ공동주택의 배치유형에 따른 적정 일조환경에 관한 연구ʼʼ,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2) 김경아·김강수, ʻʻ아파트 배치형태에 따른 일조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ʼ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2

권 9호, 대한건축학회, 2006, p.275-283.

13) 박재상, ʻʻ공동주택의 배치유형에서 나타나는 북측동의 실내일조환경에 관한 연구ʼʼ,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4) 이종원·임정명, ʻʻ공동주택에서 일사가 난방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ʼʼ, 「대한건축학회 춘계학

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제20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 2000, p.529-533.

15) 조균형·최두성·노상규, ʻʻ공동주택의 일조환경이 난방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ʼʼ, 「대한건축학회논

문집 계획계」, 제18권 제10호, 대한건축학회, 2002, p.2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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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연구도 공동주택의 입면 변화가 일조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하여 일조환경이 에너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6) 임정규는 적정 손해배상액의 결정방법이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일조권 침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하였다.17) 박영

길은 재건축 지역에 대한 일영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해서 건축법의 인동간격 기준에도 불구

하고 인접 건축물의 형식 및 배치형태에 따라서 일조 수인한도에 미달할 수 있어서 기존 건축

허가 기준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18) 이들 선행연구 대부분은 일조권을 생활환경을 구성

하는 부분 요소로 파악하고 충분한 일조량의 확보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조권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재산권적 개념에서 접근하여 그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일조권의 재산권적 행사에 있어

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림자 문제와 관련한 해외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Ⅲ. 일조권 보호와 관련한 해외사례 분석

1. 일조권 보호관련 우리나라 법체계 분석

우리 헌법상 재산권으로서 일조권은 민사상 토지소유권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행정

법상 건축허가요건으로 작용한다. 일조를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학설과 우리나라 판례19)의 

공통된 입장이다.20) 일조 문제에 관해서 건축법에서 관련 조항을 규정하여 공법적 규제를 시

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일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

다.21) 또한 일조와 관련된 건축법규정은 일조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사용가치와 처

16) 이덕형·최창호·이현우, ʻʻ공동주택의 입면 변화에 따른 일조 현황 분석 : Skyline 변화를 중심으로ʼʼ, 「한국

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6, p.79-86.

17) 임정규, ʻʻ일조권 침해의 경제적 가치 추정ʼ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8) 박영길, ʻʻ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고층아파트 일조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ʼʼ, 「도시행정학보」, 제26

집 제4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p.431.

19) 법률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누리는 이익에 관하여 대법원은 ʻʻ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들이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정한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추구

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

람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 하고자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주거지

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ʼʼ라고 판결하고 있다. 대법원 1975.5.13. 선고 73누96. 

20) 김강운, ʻʻ일조권의 헌법상의 근거와 침해구제ʼʼ, 「원광법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6, p.230- 231.

21) 정수연·김태훈, 「일조가치 산정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5,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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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치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헌법22)의 취지에 따라 재산권의 한 구성요소로서 일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은 민법23)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다. 따라서 일조

권은 사인 간의 다툼과 타협으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보호라는 차원

에서 접근할 사안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조권은 공법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24) 왜냐하

면 일조권 침해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과 같이 일반적인 공해로 나타나는 적극적

인 침해가 아니라 소극적인 침해로 나타나고,25)하나의 침해사실이 발생하면 가해건물이 철거

되지 않는 한 침해가 영구적·확정적으로 계속되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당한 손

실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일조권 문

제를 공사법 간의 기준의 괴리로 보고 공사법 간의 기준의 일치나 간극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설득력 있게 정립되고 있다.26) 현재 건축법 제61조와 건축법시행령 제86

조에서 각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일조 침해에 관한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조권 침해구제를 위한 판단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제도적 불비

를 보충하는 선에서 판결경향을 보이고 있다.27) 

일반적으로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가변적인 특성, 기술의존성 그리

고 시장융합의 특성을 갖는다.28) 우리나라 에너지법체계 역시 그동안 급변하는 상항에 탄력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에너지원별로 만들어져 전체적인 체계정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9)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30)은 태양광을 재생에너

지로 구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31)를 도입하고 있

22) 헌법 제23조 제1항

23) 민법 제211조 (소유권) 이하에서 재산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4) 이재삼·문재태, ʻʻ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ʼʼ,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16, p.49.

25) 서해용, ʻʻ일조권침해에 관한 사법적 구제ʼʼ, 「환경법연구」, 제26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4, p.160.

26) 김판기, ʻʻ일조권침해와 수인한도ʼʼ, 「법과 정책연구」, 제13집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p.1878.

27) 이재삼·문재태, ʻʻ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ʼʼ,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61호), 2016, p.53.

28) 허성욱, ʻʻ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ʼʼ,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1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1, 

p.236-238.

29) 한상훈, ʻʻ풍력발전의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ʼʼ, 「토지공법연구」, 제73집, 한국

토지공법학회, 2016, p.615.

30) 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이라 한다. 이 법 개정 이전에는 태양열 기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법률로서 대체

에너지개발촉진법이 있었는데, 이후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되었다가 현재의 신재생에너

지법으로 개정되었다.

31)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의 규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공급의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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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햇빛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32)

2. 일조권 침해의 판단기준

대도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일조권 침해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자세이다.33) 여기서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이 수인한도론이다.34) 대법

원은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를 판정하는 요소들과 판정하는 방법을  가해자의 의도와 

사유재산권 행사의 공공성 여부,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양 당사자 중 누가 먼

저 토지이용을 시작했는지의 선후관계,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

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함을 지적하고 있다.35) 

또한 우리 법원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부동산 감정 

등의 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일조장해 뿐만 아니라 개방감의 상실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

는 정상가격의 감소액도 아울러 평가하도록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36) 따라서 건물신축으로 인

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의 선후관계,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이어야 한다.37) 

3. 일조권 보호와 관련한 해외 법체계 분석

32) 풍력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인데, 제221조의 5에서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공공적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상훈, ʻʻ풍력발전의 사회

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ʼʼ, 「토지공법연구」, 제7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p.601.

33) 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859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34) 서울고등법원은 ʻʻ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

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

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ʼʼ고 판시하여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를 제시하

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6.3.29. 선고 94나11806 판결.

35) 대법원 1997.7.22. 선고 96다56153 판결.

3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37)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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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맑은 날씨에서만 가능한 일조와 채광에 관한 법제가 일찍 발달하였으며, 특정한 장

소에 대하여 햇빛이 비치는 최소시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채광을 확보하도록 하는 채광

권법(Rights of Light Act)과 채광지역에 관한 시효취득법(Prescription Act) 등의 입법을 

통해 일조권을 보호하고 있다.38) 연립, 빌라, 아파트 등 저층이 많은 영국의 경우 주택 및 학

교건물 등에 대해 영국표준규격 및 공영주택법으로 일조권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11월 

22일에서 1월 21일 사이에 최소한 2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어야 하고, 건물의 동간 간격과 

건물의 높이가 이루는 각도가 최소한 18°를 넘지 않도록 건축기준법에 명확한 기준을 두어 

일조권 관련 분쟁이 법원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39) 

독일은 일조권 침해문제를 사법상의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에 있어서는 오로

지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가치 없는 방해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카네(Schikane)40)적 권리

행사로 취급되어 권리남용이 됨으로써 독일민법 제226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통상의 건

물건축에 의하여 채광이 방해되더라도 이것은 소유권의 침해에 따른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으

며, 독일민법 제906조의 임밋시온(Immission)41)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 

또는 금전배상이 불가하다는 것이 판례·학설의 태도이다.42) 

일본의 일영규제(그림자 규제)는 1960년 시작된 고층 공동주택 건설 붐으로 발생한 일조분

쟁에 대응하기 위해 1971년 일영시간을 기준으로 한 성능 기준을 건축기준법에 규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일영규제와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ʻʻ거택의 일조통풍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

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이고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위쪽을 가로질러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

도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ʼʼ43)라고 판시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입장이다. 

일본은 일영영향의 정도를 시간수로 규제하고 있는데, 인동간격에 의한 일조확보가 아니라 실

제적인 일영시간에 위한 일조환경평가를 기준으로 한다.44) 

미국에서 일조권은 채광권이 계약이나 시효에 의해 지역권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이러한 

전통에 따라 일조방해에 대하여 사적생활방해(private nuisance)로 인정하지 않다가 오일쇼

38) 이재삼·문재태, ʻʻ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ʼʼ,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16, p.53.

39) 유광흠. ʻʻ일조 관련 건축기준 해외 사례 검토 및 제도 개선방향ʼʼ, 「부동산포커스」제53호,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원, 2012, p.46, p.54.

40) 시카네(Schikane)란 권리자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데도 오로지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

하는 일을 말한다. 현재는 시카네가 권리남용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41) 임밋시온이란(Immisson) 매연, 음향, 진동 등이 이웃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독일은 민법상의 명문으로 

과도한 임밋시온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906조. 우리 민법 제217조는 이 규정을 따른 것이다. 

42) 구연창, ʻʻ일조권의 법적 보호ʼʼ, 「민사법학」 제6호, 한국민사법학회, 1986, p.234.

43) 日本 最高裁判所 昭和47(1972年).6.27. 昭和43(オ)32.(隣接居宅の日照通風を妨害する建物建築につき不法行

爲の成立が認められた事例)

44) 박영길, ʻʻ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고층아파트 일조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ʼʼ, 「도시행정학보」, 제26

집 제4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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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이후 정부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조에 대한 법적 관점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ʻʻ공공복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은 날로 점증하고 있으며, 일

조(태양광)는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고 경제개발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제한억제는 더 이상 오늘날의 사회현실과는 조화되지 않는다.ʼʼ45)고 하여 

태양열 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던 원고가 남측의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행위를 하려던 피고에

게 제기한 사적생활방해, 토지의 재산권이나 재산적 이익의 침해, 선례전용권이론(prior 

appropriation)에 의해 취득한 일조지역권침해 주장을 인용한 Wisconsin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다.46) 미국의 Wisconsin주 대법원은 판결에서 인접 토지에서의 건설행위에 의

하여 기존 토지의 일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과연 사적 방해법47)이 태양광 시설 소유주를 

보호하느냐 하는 이슈에 있어서, 사적생활방해법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조 문제를 

규제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하였다.48) 그 외 California주는 그림자 통제법(Solar 

Shade Control Act)을 제정하여 주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 태양광 에너지 장치의 정의 

및 설치조건, 설치에 다른 절차,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 및 동법의 적용제외 사항 등을 규정하

고 있다.49) 

Ⅳ. 재산권으로써 일조권 보호에 관한 미국 관련법체계의 특징

1. 재산권으로써 일조권의 특징

미국의 경우 일조 방해 행위를 개인소유의 에너지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햇빛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으

며, 또한 햇빛을 이용한 에너지 사용의 방해가 되는 이웃집 나무에 의한 그늘짐이나 이웃한 

건물에 의한 그늘짐의 문제로 인한 시민들 간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시의 조례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햇빛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일반

법은 없으나 태양광 에너지 장치의 설치와 관련한 권리들을 보호하고 또 일단 이 장치들이 설

45) Prah v. Maretti, 108 Wis. 2d 223, 321 N.W.2d 182. 1982. 

46) 구연창, ʻʻ일조권의 법적 보호ʼʼ, 「민사법학」 제6호, 한국민사법학회, 1986, p.119-120.

47) 공적 방해(public nuisance)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공적 방해를 통상 공해로 본다는 점에서 사적 방해는 공해와 

유사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이지만 그 피해가 개인에게 국한되는 특징을 지닌다.

48) 108 Wis. 2d at 239, 321 N.W.2d at 191.

49) Solar Shade Control Act：2009. 이동수, ʻʻ미국에 있어서의 일조권의 보호ʼʼ, 「토지공법연구」 제68집, 한국

토지공법학회, 2015, p.2-3.



일조권의 재산권적 특성 및 보호에 관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 155 -

치되고 난 이후 이 장치들의 사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승인절차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태양광 에너지 장치(Solar energy device)는 햇빛 에너지를 

난방, 냉방, 혹은 광전지 충전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비, 장치를 의미하며 

단독주택 또는 타운하우스에 설치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감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단순히 건물 내부에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천장에 낸 채광창(skylights)과 창문

들은 태양광 에너지 장치로 분류되지 않는다.50) 태양광 에너지 장치는 햇빛이 장치표면에 직접 

전달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태양광 에너지 장치의 효과적인 운영은 태양광 에

너지 장치표면에 햇빛의 직접적인 접근(solar access)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달려있다. 

햇빛의 접근과 관련한 주요 주제들은 크게 햇빛에 관한 권리(solar rights)와 햇빛에 관한 

지역적인 권리(solar easements)로 구분된다. 햇빛에 관한 권리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건

축규제 그리고 개인 간의 계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태양광 에너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햇빛에 관한 지역적인 권리란 특정부지가 부지 전체에 

있어서 다른 부지의 장애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햇빛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햇빛에 관한 지역적인 권리는 햇빛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일조권을 보장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다. 미국 부동산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는 해

당 부동산에 기초한 공중권을 가지기 때문에51) 공중권에 포함되는 햇빛의 지역적인 권한은 

당연히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가진다. 이런 점에서 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에너지 장치에 그

늘을 드리우는 인접부지 수목의 제거에 관한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접부지에 위치한 나

무들이 질병(병충해), 노령화, 폭풍우, 화재 혹은 다른 사고에 의한 영향을 받아 기존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에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해당부지 내에 정상적으로 설치하

는 태양광 시설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는 인접부지의 수목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승인은 해당 수목의 제거 이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전기 및 가스배관 등의 설치 혹은 연결목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2)

2. 재산권으로써 일조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술들

50) State of Hawaii §196-7. Placement of solar energy devices. Colleen McCann Kettles, A 

Comprehensive Review of Solar Access Law in the United States : Suggested Standard for a 

Model Statute and Ordinance, Solar America Board for Codes and Standards. 2008, p.17. 

51) Caton, D., & Kettles, CM, Solar Law, Vol. 4 No. 77, Florida Municipal Record, 1980.

52) City of Gainesville, Florida §30-254. Permits for tree removal. Colleen McCann Kettles, A 

Comprehensive Review of Solar Access Law in the United States : Suggested Standard for a Model 

Statute and Ordinance, Solar America Board for Codes and Standards. 2008,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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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보호 관련하여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적 기술들은 크게 지구단위의 일조권 

보호(area wide protection), 필지단위의 일조권 보호(lot by lot protection), 보상 접근법

(compensatory approaches)53)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필지단위의 일조권 보호를 포함하는 법적 기술(legal techniques)의 대표적인 장점은 특

정의 장소에서 즉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일조권이 보장되는 것이며, 또 특정한 

필지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필지단위의 일조권 보

호의 단점 중의 하나는 해당 필지에 대한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개인적 노력

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접근을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 가장 앞선 사람54)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다.55) 지구단위의 일조권 보호의 접근방식은 선행 계획(advance planning)56)의 수립을 가능

하게 하고 또 개인적인 태양 빛 사용자들에 대하여 비교적 적은 노력을 요구하는 장점을 지닌

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필지단위의 일조권 보호 접근법이 지닌 융통성이 부족하며 일조권 보

호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정부개입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 보상에 의한 일조권 보호법은 

흔히 일조권에 대한 사적인 계약의 형태 또는 이웃의 일조권 보호의 권리 때문에 상실하게 된 

특정의 토지이용권리에 대한 공적 자금의 보상의 형태를 취한다. 이 접근법을 통한 일조권 보

호는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확보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다.57) 일조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른 유용한 법적 해결책은 토지이용규제(조닝)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Massachusetts 주의 

경우 일조권에 관한 사항을 조닝 조례에 포함하고 있다. 이 주의 조닝 조례 또는 운영지침들은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햇빛 접근 허가(solar access permit)에 의하여 부여된 햇빛의 

재산권적 활용에 대하여 무엇이 허용할 수 없는 방해를 구성하는 가와 이러한 햇빛을 차단하는 

나무의 성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 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 외 Oregon주의 Ashland 

시의 경우 태양광 에너지 장치의 사용에 대한 장려와 함께, 이 장치의 사용에 가장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인접한 나무에 의한 그늘에 의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조례에서 햇빛 

53) Nancy Lee Jones, Book Review for ʻʻLegal Issues Relating to Solar Access : Solar Access Lawʼʼ 
Boston College Environmental Affairs Law Review, Vol. 8, Issue 3, 1980, p.687-693.

54) 일조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말한다. 즉, 일조권 방해의 문제에 있어서, 시간을 

기준으로 누가 먼저 일조권을 향유하고 있었던 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중에 햇빛의 차단과 같은 일조권 문제

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

55) Hayes, G.B. Solar Access Law : Protecting Access to Sunlight for Solar Energy Systems, Ballinger 

Publishing Co., Cambridge, Massachusetts, 1979. p.135-37.

56) 선행계획(advance planning)이라 함은 기본계획(general plan)의 수립에 앞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초안 혹은 

예비 기본계획과 같은 내용의 계획이다.

57) Hayes, G.B. Solar Access Law – Protecting Access to Sunlight for Solar Energy Systems 16, 1979, 

p.73-75.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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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허가권이 보장하는 일조권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제한사항 그리고 이 권한을 둘러싼 분

쟁발생의 경우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58) 

이처럼 미국에서는 일조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법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

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그동안 제안된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제안은 기록(record)의 방법이다. 

이 제안은기존의 태양광 에너지 장치들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고 이 기록의 결과에 근거하여 

일정한 양 이상의 일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비록 이 방식이 지구단위의 일조권 보호가 아니

라 필지단위의 일조권 보호의 형태이지만, 조례에 따른 기록의 결과는 지구단위의 일조권 보

호계획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59) 이 접근법은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경우(prior in time)와 

권리가 앞서는 경우(prior in right)의 개념60)에 기초하여 제공 되어지는 일조권이 가지는 불

평등 사항들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된다.61)

Ⅴ. 결  론

원자력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태

양광 에너지는 단순히 화석에너지의 대체 에너지가 아니라 미래사회의 가장 중추적인 에너지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런 기대가 실제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조시간 보호

를 규정하고 있는 수인한도 기준의 접근법과 다른 재산권적인 시각에서 일조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에너지로써 햇빛의 재산권적 특성을 고찰하였으

며, 연구결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조시간 기준을 정

하여 그림자에 의한 일조권 방해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 햇빛(일조)을 에너지원으로 보

기보다는 생활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햇빛 이용을 개인의 재산권적 권리로 보호하기 위하여 태양광 에

58) Colleen McCann Kettles, A Comprehensive Review of Solar Access Law in the United States : 

Suggested Standard for a Model Statute and Ordinance, Solar America Board for Codes and 

Standards, 2008, p. 17. p.22-29.

59) Hayes, G.B. Solar Access Law – Protecting Access to Sunlight for Solar Energy Systems, Ballinger 

Publishing Co., Cambridge, Massachusetts, 1979. p.145-148.

60) 시간적으로 앞서는 경우(prior in time)와 권리가 앞서는 경우(prior in right)의 개념은 헌법상의 논란을 초래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매우 다른 규제의 

부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D. Goble, Siting Does not Equal Protection : A Note on Solar 

Access, 2 SOLAR L. REP. 25, 1980.

61) Solar Access Law : State of Hawaii. §196-7, Solar Access Law : State of Massachusetts. 187. 

Section 1A. : Solar e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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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장치의 입지와 관련한 수용성 문제에 대하여 개별 필지단위의 보호, 일정 지구단위의 보

호, 보상에 의한 보호 그리고 토지이용에 의한 보호 등의 제도적·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을 알아보았다. 특히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햇빛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

려하는 한편으로 이웃집 나무에 의한 그늘짐 등 그늘짐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시의 조례 등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미국은 개인 간의 계약방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건축규제 등 공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가지는 햇빛의 

지역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태양광 에너지 장치들의 경제성 있는 전력생산의 가장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그림자 문제에 관한 법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은 물론 일조권의 재산권적 특성에 

관한 입법적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법체계의 정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현재 관

련법 체계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의 시급성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햇빛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활용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재산권으로서 햇빛의 법적 성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햇빛의 이용 권리와 관련한 법리 구성을 해외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한편으로 이 권리와 충돌하는 그림자 문제와 관련한  법리의 구성과 

판단 기준 등을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재산권으로써 햇빛의 이용 권리와 관련한 법리 구성을 해외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함에 

있어서 해당 법리의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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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court auctions, following institutional shortcomings should be supplemented in 
order to reinforce protection for housing tenant’s status. To begin with, tenant’s claim for registration of 
housing lease must be granted and renter’s cooperation should be mandatory as long as there is no 
opposition agreement. The beginning point of opposing power in housing registration must be changed from 
next day to right away. In addition, tenant’s preferential payment right, the first priority of small deposit 
also should take effect from the time of registration. The method of public notice about housing lease should 
turn back to the origin of public principle based on the Civil Law. And the abnormal institution for resident 
registration and fixed date should be abolished. Next, the registered housing tenant must be involved in the 
obligatory allotment creditor to guarantee the collection of deposit and get the opportunity of contract 
cancellation. Finally, the responsibility of proof for renter’s ill will should be converted from tenant to the 
creditor himself on condition that a renter sets a new housing lease contract under excessive liabilities about 
his sole properties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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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부동산경매 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등기청구권

과 임대인의 협력의무를 명문화하고, 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등기 시점부터 바로 발생하

도록 대항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차의 등기에 따른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의 최우선변제권도 등기된 시점부터 인정해야 하며, 주택임대차의 공시방법을 민법상 공시원

칙으로 돌아가 등기제도로 환원시키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제도에 의한 기형적 제도운영을 폐

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배당절차에 있어서도  임차인을 배당요구 채권자에서 당연배당 채권자

로 전환하여 보증금 회수 및 계약해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에 임대차를 설정한 경우 임차인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채권자가 지도

록 입증책임 부담을 원칙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주제어 : 주택임대차, 대항력, 등기청구권, 주민등록, 당연배당, 사해의사 증명책임 

Ⅰ. 서  론

민법상 주택임차인은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 등기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621조 제1항), 임대인들이 꺼려하여 등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에 따라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률 명칭 전체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ʻ주임법’)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익일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임법상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권리 공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그 효력도 익일에 발생함으로써 같은 날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 등기를 하는 

경우 순위에 밀려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임차권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여 당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채무초

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임대차를 설정 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해를 입는 등 부동

산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지위는 불안하다. 본 연구는 민법, 주임법, 민사집행법, 대법원 판

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불이익 및 불안한 지위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동산경매 절차상 주택임차인 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 163 -

Ⅱ. 주택임차인의 법률상 지위

1. 민법상 일반임차인으로서 지위

임대차는 민법상 전형계약1)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관계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된다.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도록 

약속하고, 상대방은 그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다(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목적물은 동산과 부동산이 모두 포함되며, 주택임대차나 전세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도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되며, 전세권은 물권편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민법상 임대차에 해당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나 보호에 관

한 내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전세금을 수수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넘겨받아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전세권(민법 제303조)과도 차이가 있다. 민법상 임대차의 대항력과 관련, 부동산의 임차인은 

반대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를 등기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할 수 있

으며,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된다(민법 제621조). 따라서 아무리 거액의 보증금을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등기

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우 불안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차임에 대하여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부담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기타 경제

적인 사정변경 때문에 차임의 상당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미래 차임의 증감

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628조), 그 한도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의 지위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임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당연히 임차인, 그 중에서도 특히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주임법 제정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주임

법 개정의 역사는 결국 임차인 보호의 강화가 그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2) 주택임대차와 

1) 종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典型契約)의 종류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 매매, 교환계약, 

물건의 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를 포함하여 고용계약, 도급계약, 현상광고, 위임계약, 

임치계약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조합계약, 종신정기금계약, 화해계약 등 14가지가 있었다(김형배,「민법학 강의 」신

조사, 2008, p.1229-1230.). 그러나 민법개정(시행일 2016.2.4.)으로 제9장의2에 여행계약이 추가되어 전형

계약은 15가지로 늘어났다.

2)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ⅩⅤ)」, 박영사, 2009, pp.200-201.



大韓不動産學會誌  第36券 第2號(通卷 第48號)

- 164 -

관련 민법에 대한 주임법의 특별보호 중 대표적인 제도는 미등기 주택임대차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들 수 있다. 

우선 주임법상 임차인의 대항력(對抗力)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

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된다(주임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

로서 그 인도방법으로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

한 양도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3) 대항력의 두 번째 요건인 전입신고는 동적 

안전을 위해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

로서, 등기에 갈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입신고 내용이 임대차 권리를 외부에 알리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세입자가 그 주택에 주거가 있는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인식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4) 판례는 주임법이 등기된 임대차에 필적할 

정도로 강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대

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 대항력은 등기와 달리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 익일,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에 발생한다. 

다음으로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와 공매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그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을 취득한다(주임법 

제3조의2 제2항). 그리고, 주택의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임차

인은 임차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最優先辨濟權)이 인정된다. 여기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대상인 임

차인의 자격, 보증금의 범위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대지가격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주임법 제8조 제1항).  이 밖에도 주임

법상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1회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는 등(제7조) 차임통제

를 하고 있다(제7조의2). 

3) 대법원은, 甲이 그 소유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민등록까지 필한 후 거주하다가, 그 집을 乙에게 

팔아넘김과 동시에 그 후로는 임차인이 되어 그 집에서 계속 살기로 약속을 한 경우는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주택의 인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1999.4.23.선고 98다32939판결)

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2, pp.1509-1515.

5) 대법원2002.10.11. 판결 2002다20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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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동산경매 절차상 주택임차인 보호의 문제점

1. 불완전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민법상 임대차는 원래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대항력이 인정되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임법은 이에 관한 특칙을 두어 주택임대차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

긴다고 규정하여 미등기 임대차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소액임

차인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까지 부여하고 있다(제8조). 또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까지 갖

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까지 인정하고 있다(제3조의2 제2항). 그러나 임대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대항력은 그 때부터 바로 발생하지만(민법 제621조 제2항), 주임법상 대항력은 상기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의의 임차인이 손해를 당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6) 

또한, 일단 대항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대항력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대항력 발생요건을 

계속 유지(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섣불리 주민등록을 이전하거

나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내내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판례도 주임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

록은 그 효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으로 보고 있다. 판례가 들고 있는 근거를 보면, ⅰ)주임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

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를 부여하고 있는 점, ⅱ)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배당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ⅲ) 배당요구를 할 때까지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본다면 같은 임대차 주택에 관해 주임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임차인 외에 동법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세입자가 나타나 배당을 신청하

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6)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시가 3억 원 정도 빌라의 임차인 김모씨(50)는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전세를 얻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등기부상에는 근저당이 2000만원밖에 없었으나,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2억

1000만원에 낙찰되었고, '확정일자'를 받았기에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여긴 김씨는 전세금 중 3400

만원만 배당받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맺은 날 김씨 몰래 1억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채권 최고액 1억56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부터 

발생하기에 은행 대출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결국  7600만원을 날리게 됐다(중앙일보, 확정일자 받

고도 7천만 원 전세금 떼인 50대 男, 20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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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요구권 행사 실기로 인한 보증금 회수기회 상실 

1)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요구대상 채권자

부동산경매 절차에 있어서 매각절차가 완료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배당을 실시

해야 하며, 경락대금으로 모든 배당 참여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민법이나 상법 기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좇아서 배당절차를 밟게 된다(민사집행

법 제145조). 민사집행법상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①법원에서 배당요구기간으로 정한 종

기까지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 ②배당요구가 가능한 기간까지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③

첫 번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이행하기 전에 등기가 마쳐진 가압류채권자, ④저당권, 전세권, 

기타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 등기가 경료 되었고 경락으로 소멸

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이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자 중에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된 채권액을 당연히 배

당받을 수 있는 자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라는 시간을 엄수하여 본인이 배당요구의 조치를 

취해야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구분된다는 점이다.7) 이를테면, 상기 4가지 유형

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중 ③과 ④의 채권자는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배당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 집행법원의 사무관 등은 첫 번째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보다 먼저 등기가 이루어진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 또는 전세권, 기타 우선변제권

이 있는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에 앞서 등기가 완료되었고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

는 것을 가진 채권자, 공공기관 등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최고를 받은 채권자들은 

이에 따라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이 경우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

도 집행법원은 배당에서 그 채권자를 제외하지는 못하며,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

류에 따라 계산하여 배당을 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상기 ①과 ②의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기간을 준수하여 이중경매신

청이나 배당요구의 조치를 취해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는 ⅰ)판결문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 ⅱ)경매개시결정등기가 완료된 후의 가압

류 채권자, ⅲ)민법이나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채권자, 즉 법정우선변

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이 해당된다(민사집행법 제88조). 

그런데, 주임법은 동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이나 제3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정한 경매나 공매를 할 때에 경락대금에서 후

7)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9, pp.3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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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권리자 및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미등기 임차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을 인정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제3조의2 제2항). 

주임법은 더 나아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에 앞서 동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보증금액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다른 담보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

을 권리인 최우선변제권(最優先辨濟權)까지 인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따라서 주임법상 우

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이나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권자, 즉 법정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므

로 당연배당 대상 채권자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며,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판례도 주임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부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

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8) 

2) 배당제외로 인한 보증금 회수기회 실권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기한을 준수하여 

적기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하게 된다. 경매신청자나 배당요구권

자라 할지라도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는 경매신청 또는 배당을 요구한 것 이상의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이 불가능하며, 실권효(失權效)로 인해 추가나 확장을 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

은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9)  따라서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경매절차를 예의주시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통의 

임차인들은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실기함으로써 보증금 회수 및 불안한 임대차 

관계에서의 탈출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도 (舊)민사소송법상10)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대상

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이 적법하게 배당요

구를 하였을 경우에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였던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이 그보다 순위가 뒤지는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

시하였다.11) 

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9) 이시윤, 전게서, pp.335-337.

10) 2002.7.1.부터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부동산 경매절차를 민사소송법이 규율하였다.

1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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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의 사해행위로 인한 소액보증금 피해

1)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일반원칙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해를 가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청

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법률행위로 인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법률행위 또는 

전득할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406조 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본인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

권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책임재산에 속하는 자신의 일반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그 책임재산에서 떨어져 나간 재산에 대한 재판

상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2)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의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충분히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ʻ사해행위(詐害

行爲)ʼ라고 한다. 즉 사해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객관적 요건으로  ①채무자가 법률행위

를 하여야 하고, ②그 법률행위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③그 결과가 채권자

를 해하는 법률행위여야 한다.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ʻ사해의사(詐害意思)ʼ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률행위 당시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는 사해의사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의욕을 하지는 않았더라

도 소극적으로 채무자가 그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전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대해 부족이 생긴

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고 판시하였다.13) 여기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증명책

임(證明責任)을 누가 지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데,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ʻ채권자ʼ가 부담한다고 본다.14) 그렇지만,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책

임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환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특단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ʻ추
정ʼ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 또는 인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ʻ수익자ʼ가 부담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15) 

12) 양형우,「민법의 세계」, 진원사, 2011, p.1008.

13) 대법원2009.3.26.선고, 2007다63102판결.

14) 대법원1997.5.23.선고 95다51908 판결.



부동산경매 절차상 주택임차인 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 169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도 사해의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며, 수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 전부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1인에게 있으면 충분하다. 여

기서 전득한 사람의 악의란 전득할 당시 그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인식을 뜻하므로, 전득자에 대한 악의유무의 

판단은 오로지 전득자의 전득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

제되는 것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

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6) 한편, 판례는 선의(善意)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고 본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면 그로 인한 수익자의 악의에 대해서도 추정이 된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제3

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

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가 자기의 법률행위에 대한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함께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17)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회수 손해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위해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지만,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채무초과 상태까지 이른 경우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사람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그 정도만큼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공동담보 재산을 축

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특단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18) 이에 따라 주임법에 의

하여 임대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

는, 주임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해 저당권으로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조세채권 등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법정담보물권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황에서 그가 소유한 

유일한 책임재산인 주택에 관해 주임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임차권 설정행위는 채권

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9) 대법원 판례는 또한 주임법 제8조에서 말하는 

최우선적 변제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 임차권을 설정해 준 계약이 사해행위에 

15) 양형우, 전게서, pp.1021-1022.

16) 대법원 2006.7.4.선고 2004다61280판결.

17) 대법원 2006.4.14.선고 2006다5710판결.

18) 양형우, 전게서, pp.1016-1017.

19)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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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악의가 추정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에 대하여 소액임대차를 설정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이 실제로 채무자를 해할 의사가 

없이 선의로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영문도 모른 채 채권자취소권 행사

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Ⅳ.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주택임차인 보호방안

1. 등기청구권 및 협력의무 명문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등기청구권과 임대인의 협력의무를 명문화하고,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때부터 바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도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제도를 개선

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물권화 경향(物權

化 傾向)에20) 있는 권리이므로 등기에 따른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도 등기된 

시점부터 인정해야 한다. 민법상 임대차는 원래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채권계약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차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해 주택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은 임대인과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그 임대차의 등기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

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21조 제1, 2항). 그러나 이와 같은 민법상 예외 규정에

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거래 현장에서는 임대인의 등기협력 거부로 임대차 등기가 이루어지

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

자들은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날리고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내몰리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임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임법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한 특별 보호규정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익일

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의 효력발생 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근저당 

20) 박득배,  ʻʻ주택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에 관한 타당성 검토ʼʼ,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5,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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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밀려 임차인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21) 법무부도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22) 따라서 주임법에 

있어서 임차인이 등기를 희망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반대약정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이에 응하도록 등기에 대한 임대인의 임의적 협력을 의무적 협력으로 개선하고, 

등기를 하면 그 익일이 아니라 다른 등기처럼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

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현행법상 채권에 불과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등기절차 협력

청구권(민법 제621조 제1항)은 임대인의 협력의무를 수반하는 형성권으로 전환되어 임차인의 

지위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순서에 따라 결정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4조), 주택임차인이 등기를 하는 날 같은 부동산에 다른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현행과 같

이 대항력의 효력발생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2.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제도 폐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의 내용과 변동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가져오

고, 결국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권리의 존재 또는 변동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가 필요하며, 민법상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으로 등기제도를 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주임법상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

도를 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주임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법은 원래 시·군·구 등 지자체의 주민들을 등록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주

소·거소에 관한 사항 등 인구동향을 항상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

되도록 하고 행정적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주민등록법 제1조).

이처럼 순전히 행정상 필요로 도입된 시스템인 주민등록제도를 주임법에 결부시킨 것에 대

해서는 처음부터 비판이 많았다.23) 주임법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으로 요구하면서도 주민등

록의 주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여 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의 보호나 

거래의 안전을 무시하고, 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대차 권리의 내용이 전혀 공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24) 따라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공시방법

21) 신민식·이덕형, ʻʻ법원경매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ʼʼ, 「부동산중개학회지」, 제7집, 한국부동

산경영학회지, 2013. pp.123-124.

22) 법무부, 「만화4. 저당권의 역습을 피하는 방법-확정일자편」, 2013. (http://www.moj.go.kr)

23) 민일영, 「민법주해(ⅩⅤ)」, 박영사, 2009, pp.210-211.

24)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ʻʻ주택임대차 공시의 통일방안에 관한 연구ʼʼ, 법무부, 201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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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법상 공시원칙으로 돌아가 등기제도로 환원시키고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없고 주택임

대차의 권리내용과도 관계가 없음에도 궁여지책으로 도입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제도에 의한 

기형적 제도운영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행정상 인구동태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제도를 관련성이 희박한 주택임대차 대항력에 억지로 끌어들인 것으로서 부당결부(不

當結付)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에 관

한 정보를 등기부에 공시하여 제3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 강화는 

물론 부동산의 공시원칙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주택임대차 등기는 있는 그대로의 권리관계

를 그대로 외부에 알려 공시기능을 하도록 하고, 대항력을 인정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법적 제

도를 갖추자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이미 임대사업에 대한 과세일정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 마

당에25) 이제는 임대차의 등기에 의한 공시원칙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3. 임차인을 당연배당 채권자에 포함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택임차인에게 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임대인에게 그에 상응하

는 등기협력 의무를 부담하도록 대항력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경매절차상으로 임차인을 배당

요구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를 당연배당 대상자에 포함시키게 된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우

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은 당연배당 대상이 아니라 배당요구를 해

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임차인

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

매법원에서는 이러한 실권(失權)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배당요구 종기를 준수하여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안내제도는 

훈시적(訓示的) 규정에 불과하다.26) 

하지만 임차인의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그 이후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제4호에서 정한 저당권과 전세권, 기타 우선변제자격을 가진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가 이루어졌고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자에 해당되어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배당 대상 채권자가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주임법 제3조의5에 의하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서 경락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멸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

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사집행법 

25) 국토교통부,「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보도자료, 2017.12.13. 

26) 대법원 재판예규 1433호,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예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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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 제4호와 주임법 제3조의5 단서에 의해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당연배당 채권자가 되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은 경우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대차

관계가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이게 이와 같이 탈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바 있다.27) 

4. 임차인의 사해의사 증명책임 원상복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

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유일한 

부동산의 소액보증금 임대차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도 추정되어 임차인이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의 최

우선변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록 임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의 유일한 부동산에 임대차를 설정하였더라도 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악의로 가담

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취소권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선의를 보호해야 하며, 악의를 주

장하는 채권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현행 입증책임 부담에 관한 제도운영을 변경해야 한

다. 대법원 판례도 주임법  제8조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소액보증금 임차권을 설

정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여부는 논리법칙과 경험법

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8) 위와 같이 임차인의 사해의사 유무

에 대한 증명책임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입증부담을 변경하면 임대인의 사해행위로 임차인의 

악의가 추정되어 피해를 보는 불안이 제거되어 임차인의 지위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권리는  

채권적인 것이며 임대인들의 협력기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다. 이에 따라 주임법은 임차

인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요건

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선순위

27) 대법원 1996.7.12.선고 94다37646판결

28)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66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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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밀리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임대인이 채무초과 상태

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에 소액보증금 보호대상 임대차를 설정해 주어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는 경우 임차인의 악의가 추정되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위

와 같은 임차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제거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등기청구권과 임대인의 협력의무를 명문화하고, 등기

를 한 때에는 그 때부터 바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물권화 경향

(物權化 傾向)에29) 있는 권리이므로 등기에 따른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도 

등기된 시점부터 인정해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에 대한 공시방법은 민법상 공시원칙으로 

돌아가 등기제도로 환원시키고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없고 주택임대차의 권리내용과도 관

계가 없음에도 궁여지책으로 도입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제도에 의한 기형적 제도운영을 폐지

해야 한다. 셋째, 주택임차인에게 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임대인의 등기협력 의무를 부담하도

록 대항력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경매절차상으로 임차인을 배당요구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당연배당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임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

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를 설정하였더라도 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악의로 가담한 것

이 아니라면, 악의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채권자취소권 본래의 입증책

임 원칙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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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목이 지역별 지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공개된 대량의 지목,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정보를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

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세분된 지역시장에서는 5가지 지목(전, 답, 임야, 대지, 도로)의 구성비에 따라 

지가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목의 지가수준에 대한 영향력은 지역이 종

류(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수도권)에 따라 다른 것이 입증되었다. 다만, 상업용 건축물의 4가

지 용도별 건축물밀도의 영향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업용 건축물의 4가지 용도

별 건축물밀도의 영향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부동산 가격평가 등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지가수준 판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발전시키면 2차수준의 대량감정평가를 위한 지가수준계산 모형을 개발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토지 용도, 지목, 지가, 지가수준, 공시지가.

Ⅰ. 서  론

부동산가격은 부동산시장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부동산거래 등 다양한 부동산

활동의 파라미터적 역할을 수행한다.1)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과 부동산의 개별성 등으

로 인해 비전문가가 부동산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부동산활동은 비과학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림잡아 실행된 부동산투자의 성공 여부를 자신의 운으로 돌리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활동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할 정도의 

개략적인 부동산가격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영진(1976)은 토지의 용도나 이용방법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의 가격

은 토지의 용도나 이용방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토지의 용도 분류 방법은 다

양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인 지목을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1) 이창석·윤창구·강해규·김용민, 「부동산감정평가론」, 형설출판사, 2003, p.67.

2) 김영진, 「부동산학개론」,범론사, 1984,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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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고 있다.

토지에는 개별성의 특성이 있어서 획지마다 가격이 다른 것이 통상이지만, 어떤 특정의 지

역을 놓고 본다면 거기에는 표준적 이용의 현상과 가격체계가 있고, 그러한 여러 현상 속에서 

지가수준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3) 지역별 지가수준은 구성된 토지의 가격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토지의 가격은 그 용도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역별 지가수준은 해당 지역

의 토지의 용도인 지목의 분포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중점데이터로서 건축물대장 정보 등 약 6.8억건의 건축물정

보, 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등 약 3.3억건의 부동산종합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공개

하고 있다. 이 정보에는 지목과 지가에 대한 정보와 관련 정보를 보함하고 있으므로, 이들 부

동산정보를 분석하여 지역별 지가수준을 손쉽게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누구나 

손쉽게 개략적인 부동산가격을 추정하여 부동산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발생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구상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대량의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토지·임야

정보 중 지목별 면적 정보와 표준지공시지가 정보를 가공하여 읍면동 지역별 지목의 구성 비율

을 작성하고, 읍면동 지역별 지가수준을 작성하여, 지목의 구성이 지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해 활용되는 토지·임야정보와 표준지공시지가, 건축물대장 중 표제부 정보는 연

구 당시 공개된 최근 3년간(2014년, 2015년, 2016년)의 정보이다. 연구를 위해 우선 토지·임

야정보와 표준지공시지가 정보를 가공하여 읍면동 단위 통계를 작성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

여 연구모형을 작성하고 가설을 설정하며, 변수를 조작화 한다. 조작화 된 변수를 활용하여 

설정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헤도닉지가모형을 개발하며, 개발된 모형에 따라 가설의 채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지목 및 공시지가 관련 선행연구

1) 변수 선정

부동산의 가격은 유용성(usefulness),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에 의해 발생하며, 부동산

3) 김영진, 전게서,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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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은 최유효이용(high and best use)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형성된다. 따

라서 부동산감정평가활동에서는 우선 지역분석을 통해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popular use)

과 장래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격수준을 판정해야 한다. 개개

의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은 당해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판정하기 때문

이다.4) 특히 부동산은 환경을 구성하고, 환경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 동시에 개개의 부

동산의 상태(제특징)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5) 지역별 토지 가격은 해당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50만 필지 표준지공시지가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지목인 전인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37,467.2원/㎡이며, 답은 34,859.9원/㎡, 임

야 5,100.5원/㎡. 대 1,438,080.9원/㎡, 도로 340,196.8원/㎡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적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임야의 약 282배, 전의 약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추정의 신뢰성이 인정된다.

현재 모든 토지에 대하여 공개된 용도 정보 중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정보는 전국의 

38,365,775필지(2016년말 기준)에 대한 지목정보이다. 또한 부동산의 가격수준이란 어떤 지

역 내 부동산의 평균적인 가격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가격수준에 차이가 있고, 용도에 따라

서도 차이가 있다.6) 현재 공개된 토지의 가격 중 신뢰성이 인정되는 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로

써 이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해 매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적정

가격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수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균한 값을 활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 용도 변수는 지목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며, 지가수준은 지역

별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균하여 작성한다.

2) 지목 관련 선행연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현실의 지목이 상이한 ʻ지목불부합ʼ 문제를 지적하는 선행연구는 

다수가 있다. 이 중 김준현(2010)의 연구에 따르면 5.0%의 불부합율이 나타났으며,7) 김진

(2012)의 연구에서는 전이나 답 지목의 불부합률은 약 15%로 보고되고 있으나,8) 해당 보고서

를 면밀히 살펴보면 전·답과 전혀 다른 지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는 약 2% 정도에 불과하

며, 임야의 경우에는 1%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정득(2009)의 연구에서도 서울 서초·

4) 이창석·윤창구·강해규·김용민, 상게서, p.66, 114, 137, 155.

5) 김영진, 상게서, p.128.

6) 김영진, 「부동산학총론」,경영문화원, 1984, p.62.

7) 김준현·김석종, ʻʻ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ʻʻ, ｢한국지적학회지 ｣, 26권 1호, 한국지적학

회, 2010, p.228.

8) 김진 외,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지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2012. 11, pp.2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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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 불부합률은 11.7%, 경기도 남양주시는 27.7%로 분석되었다.9) 하지만 논문 내용을 

상세히 보면 전혀 다른 지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강남·서초구 지역은 0.3%, 토지의 

불법 개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 남양주시10) 경우에도 약 6%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볼 때 현재 지적공부의 지목은 실제 용도와의 불일치 문제는 있으

나, 통계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분석 과정에서는 지목불일치 문제를 

감안하기로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목이 대인 토지는 단독주택용지가 약 53.7%, 상업용지가 약 

19%, 주·상복합용지가 약 12.2%, 주거용나지가 3.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목체계가 토지 

용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용도를 세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건축물대장 

표제부 정보 총 22,436,199건 (연평균 7,478,733)을 분석한 결과  주거용건물 면적 비율은 

58.0%, 상업용건물은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토지 이용현황과 유사하므

로 상업용건축물 통계를 보조변수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상업용건축물의 경우 읍면동별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단독주택 면적과 상관관계가 매우 크므로 판매, 업무, 숙

박, 위락시설의 면적 통계만 보조변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공시지가 관련 선행연구

표준지공시지가는 시가에 근접한 공적 지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최초로 공시된 1990년부터 25년이 지난 2015년에도 시가 대비 표준지공시지가

의 현실화율은 50~80%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문제가 있다.1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2004년 76%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05

년 91% 수준으로 제고하였으며13), 2006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실제 지가상승률 4.98%

보다 더 높은 17.81%로 책정하였으나14), 선행연구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표준지공시지가의 

9) 윤정득 외, ʻʻ지목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ʼʼ, ｢한국지적학회지 ｣, 25권 2호, 한국지적학회, 2009, 

pp.256 ~ 260.

10) 2007년 당시 남양주시 총면적 458,502,112㎡ 중 96%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이었으며, 총면적의 50%에 달하

는 231,067,6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당시 남양주시는 전국 중 불법 토지 전용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였음

11) 김진 외, 상게서. pp.22 ~ 23.

12) 김봉준·최진호, ʻʻ실거래가를 활용한 유사가격권 구분방법 연구ʼʼ,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선진화방안 세미나

(Ⅱ)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2015. 1. 23, p.66.

13) 건설교통부,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보도자료」, 2005. 2. 28, p.1.

14) 건설교통부,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보도자료」, 2006. 2. 2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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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은 전국 58.5%에 불과하며, 시도별 현실화율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5) 또한 2014년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

한 결과가 나타났다.16)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할 때 표준지공시지가를 지가수준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일정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활용 가능한 지가수준 계산 대안을 찾기 어려운 현실

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현실화율 문제점을 감안하기로 한다.

2. 지가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

현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토지가격비준표에서는 지목 등 총 18

개 토지특성에 대한 배율이 포함하고 있으며, 비준표의 작성단위는 읍·면·동/용도지역으로

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된 토지시장을 가정하고 있다.17)

또한 김진(2012)의 연구에서는 토지 지목을 토지이용상황에 맞추어 변경하는 경우의 공시지

가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특성가격모형을 이용하여 개별 지목별 ㎡당 공시지가를 계산하였

으며, 이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당 공시지가이고, 독립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28개 

지목 중 전, 답, 대지, 공장용지를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18)

신동준(2015)의 연구에서는 헤도닉분석 결과 토지의 한정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는 지목, 소

유형태, 계약면적, 토지등급, 공시지가 등으로 나타났으며,19) 허재완(2016)의 연구에서는 대

도시 및 중소도시 지가결정요인으로 지목, 필지 면적, 용도지역 등이 도출되고,20) 김태환

(2015)의 연구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요인으로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등이 도출되었

다.21) 한편 양영준(2015)의 연구에서는 토지의 실거래가격은 면적, 지목, 용도지역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15) 이기흥·김철홍, ʻʻ인식조사를 통한 표준지공시지가 효력의 공신력 제고에 관한 연구ʼʼ, ｢부동산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3. 12. 31, p.263.

16) 이준용·이석희, ʻʻ실거래 가격을 활용한 공시지가 현실화율 및 지가균형성 제고 방안ʼʼ,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선진화방안 세미나 자료」,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2014, pp.28 ~ 30.

17) 토지·주택가격비준표 열람 서비스(http://sct.kab.co.kr)

18) 김진 외, 상게서, p.89

19) 신동준, ʻʻ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시 한정가격의 성립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ʼʼ, 「부동산학보」, 제60

집, 한국부동산학회, 2015. 2. 15, p.71.

20) 허재완·박성민, ʻʻ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토지가격결졍요인에 관한 비교연구ʼʼ, 「한국지역경제연구 」, 제33집 

제14권 제1호, 한국지역경제학회, 2016, p.32.

21) 김태환·노영학, ʻʻ표준지공시지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ʼʼ, 「부동산경영」,제11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5. 6, p.241.

22) 양영준, ʻʻ제주특별자치도 토지 실거래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ʼʼ, 「부동산학보」, 제61집, 한국부동산학회, 

2015. 5. 25,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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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l-Barmelgy(2014)의 ʻʻEconomic Land Use Theory and Land Value in Value 

Modeʼʼ 연구나23), 유선종(2013)의 연구24), Albouy(2013)의 연구25), 강창덕(2012)의 연구26) 

Nichols(2010)의 연구27), 박성규(2009)의 연구28), David(2001)의 연구29) 등 다양한 연구에

서는 토지의 용도가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가 결정요인으로 지적공부에 포함된 지목과 공시지가

의 관계를 규명한다. 다만, 김진(2012)의 연구에서는 지목 이외에도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필지 면적 등 다양한 독립변수를 채용하였으며, 신동준(2015)의 연구에서는 지목, 소유형태, 

계약면적, 토지등급, 공시지가 등을 채용하는 등 대부분의 연구가 지목 이외에도 다양한 지가

결정요인을 독립변수로 채용하고 있으며 각 연구에서 적용하는 변수도 일치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적 변수인 지목 변수만을 적용한 지가결정모형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

와 차별화 된다. 또한 지역 유형이나 상업시설밀도의 2가지 독립변수를 적용한 모형도 작성하

나 이는 지목의 설명력에 대한 보조 변수에 불과하다.

3. 선행연구 검토 결과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별 지가 특성은 읍면동별로 차별화 된다.

둘째, 지가모형의 종속변수로서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이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목 등 부동산의 용도는 지가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다중공선성 문제를 감안할 때 독립변수에 활용될 수 있는 지목은 한계가 있다.

다섯째, 대도시나 중소도시 등 지역의 규모는 지목의 지가영향력을 차별화 할 수 있다.

23) Mohamed M. El-Barmelgy, Ahmad M. Shalaby, Usama A. Nassar, and Shaimaa M. Ali, ʻʻEconomic 

Land Use Theory and Land Value in Value Modeʼʼ,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2, 2014.

24) 유선종·김정은, ʻʻ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ʼʼ, 「부동산연구」 제23집 제1호, 한국부동산연

구원, 2013. 4,  pp.184 ~ 192.

25) David Albouy & Gabriel Ehrlich, ʻʻThe Distribution of Urban Land Values: Evidence from Market 

Transactions?ʼʼ,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2013, p.10

26) 강창덕, ʻʻ토지이용 변화가 지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ʼʼ, 「부동산연구」 제22집 제2호, 한국부동산

연구원, 2012, pp.73 ~ 76.

27) Joseph B. Nichols & Stephen D. Oliner & Michael R. Mulhall, "Commercial and residential land 

prices across the United States",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0-16,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U.S.). 2010, pp.18 ~ 20.

28) 박성규·최경화, 「용도지역 변경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09, p.49.

29) David M. Geltner & Norman G. Miller, ʻʻCommercial Real Estate Analysis and Investmentsʼʼ( 
South-Western Educational Pub. 2001). (강창덕(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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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지목의 경우 지목불부함 문제, 공시지가의 경우 현실화문제를 감안해야 한다.

일곱째, 대 지목의 용도를 세분하기 위하여 보조변수로서 상업용부동산(판매, 업무, 숙박, 

위락시설)의 건축밀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시사점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에 포함된 지목별 면적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지목별 면적 비율이 5위까지인 

지목의 경우 전국 법정 동리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지목 변수는 이들 5개 지목

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지목
면적 비율 분석 (백만㎡) 부존재 법정 

동리 비율2014 2015 2016 평균 면적 비율 순위

전 7,715.8 7,678.6 7,637.0 7,677.2 7.7% 3 4.1%

답 11,517.8 11,429.1 11,357.2 11,434.7 11.4% 2 6.5%

임야 64,080.7 64,002.7 63,918.4 64,000.6 63.8% 1 5.1%

대 2,929.5 2,983.1 3,040.6 2,984.4 3.0% 5 0.3%

도로 3,093.1 3,144.1 3,198.7 3,145.3 3.1% 4 0.1%

합계 100,283.9 100,295.4 100,339.5 100,306.3 100.0% - -

<표 1> 토지·임야대장 지목 분포 현황 (2014 ~ 2016년)

Ⅲ. 연구모형 개발 및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개발

선행연구 및 관련 통계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음의 그림과 같은 

연구 모형을 작성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종속변수는 읍면동 지가수준이며, 독립변수는 토지 용도와 건축물 용도가 된

다. 토지 용도는 선행연구에 따라 28개 지목 중 구성비 5위까지의 지목인 전, 답, 임야, 대, 

도로의 5개 지목으로 결정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는 지목 대의 보조 변수이므로 선행연구 결과

에 따라 상관관계가 크기 않은 판매, 업무, 숙박, 위락 시설의 밀도로 설정하였다. 조절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른 4개 지역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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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설정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이 된다.

제1가설 : 읍면동으로 세분된 부동산시장에서 주요 지목의 구성 비율은 지가수준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제2가설 : 읍면동별 지가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목의 영향력은 지역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제3가설 : 읍면동별 주요 상업시설밀도는 주요 지목에 따른 읍면동별 지가수준 결정모형의 

설명력을 높여줄 수 있다.

3. 변수의 조작화

종속변수인 지가수준 변수는 읍면동별 표준지공시지가 수준을 사용한다. 표준지공시지가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of the Standard Land)의 수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개

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연간 50만 필지)의 정보를 가공한 읍·면·동

별 평균 표준지공시지가(원/㎡)를 활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읍면동별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면적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평균 값으로 다음

의 공식과 같이 해당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총계를 표준지 전체 필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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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별 평균 표준지공시지가 = 


  






  



 × 

 : 표준지 면적,  : 표준지공시지가(원/㎡)

분석 대상 지목 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읍면동별, 지목별 지적공부등록

지 면적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이들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한 연도별 지적공부정

보를 가공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준지공시지가 자료와 지목 자료의 발생 연도가 각각 다른 것

은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가격이며, 지목 자료는 매년 연말 기준 자료로써, 표준

지공시지가는 전년도 말의 토지 현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변수인 지목구성비(Land Category Component Rate)란 해당 지역(읍면동 등)에 존

재하는 특정 지목의 면적을 합산하고, 이를 읍면동 행정구역 총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건축물이용밀도건축물이용밀도(Building Use Density) 변수는 제2장에서의 분석 결과에 

따라 판매, 업무, 숙박, 위락 시설의 건축물밀도로 구성된다. 이 변수는 김영진(1984)의 의

견30)에 따라 해당 지역(읍면동 등)에 존재하는 특정 용도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값을 지역

의 총 토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4) 지역 변수 작성

농촌부동산과 도시부동산의 가장 큰 경제적 차이는 지가수준의 차이이므로 지역변수는 도

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도시는 인구 규모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수준, 토지이용 등이 다르

므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소도읍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의 

유형은 ① 대도시 동지역, ② 중소도시 동지역 ③ 읍면지역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때 대도

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이들 지역에 포함된 읍 또는 면 

지역은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기타 우리나라 인구 절반 정도가 모여 사는 수도권지역(서

울, 인천, 경기)은 별도의 지역 유형에 포함하였다. 각 지역 변수는 해당 지역에 속할 경우 

1, 속하지 않을 경우 0으로 처리(더미변수)하였다.

30) 김영진, 전게서, p.93.

31) 김영진, 부동산학총론, 상게서,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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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기초 분석

분석 대상 읍면동 수는 5,029개 법정 읍면동이며 1개 읍면동 당 평균 7,570.7필지가 있다. 

필지수가 가장 작은 3개 읍면동의 경우 2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10필지 이내인 

읍면동은 7개로서 전체의 0.1%에 불과하다.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에 대해 

평가되고 있으므로 읍면동 당 평균 99.7필지의 표준지가 있는 셈이다. 다만 7개 읍면동은 표

준지가 1필지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 표준지가 10필지 이내인  읍면동은 498개로서 전체의 

10.0%에 해당한다. 3년간의 총 15,087개 데이터 중 해당 지목이 없는 읍면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목은 답으로 그 비율은 20.3%이다. 읍면동별 용도별 건축물이용밀도를 보면 업무시설

의 밀도는 5.6으로 가장 높으나 위락시설 밀도는 0.1로 가장 낮으며 위락시설밀도가 0인 읍면

동도 전체 읍면동의 73.8%에 달한다.

구분
지목별 면적 구성비 건축물이용밀도

전 답 임야 대 도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평균 0.0655  0.1048  0.3483  0.2054  0.1042 1.5 5.6 1.4 0.1 

최소값 0 0 0 0 0 0 0 0 0 

최대값 0.6569  0.7951  0.9816  0.9976  0.8200  370.9 1,218.6 682.7 52.5 

0%읍면동 

비율
0.1498 0.2032 0.1650 0.0026 0.0008 0.6454 0.3583 0.4561 0.7381

주) 0% 읍면동 비율 = 해당 지목 구성비가 0% 또는 건축물이용밀도가 0인 읍면동 수 ÷ 15,087개

<표 2> 읍면동별 데이터 구성

지역의 유형에 대한 분류 결과를 보면 대도시에 포함되는 읍면동수는 4,515개 데이터 전체 

15,087개 중 29.9%를 차지한다. 기타 중소도시 동지역은 43.2%, 읍면지역은 28.0%를 차지

하여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기타 수도권지역에 포함된 데이터 역시 전체의 26.8%를 차지

하고 있다.

구분 대도시더미 중소도시동지역더미 읍면지역더미 수도권더미

읍면동수 4,515 6,522 4,218 4,047 

구성비율 29.9% 43.2% 28.0% 26.8%

<표 3> 지역 유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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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도닉지가모형 작성

지목 영향력 분석을 위한 헤도닉지가모형은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므로 

SPSS 18 version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헤도닉 모형은 토지가 가진 다양한 

특성들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적합하다.32) 일반적으로 헤도닉가격

모형은 사용되는 함수의 형태에 따라 선형회귀모형(linear function), 준로그모형(semi-log 

function), 역준로그모형(inversed semilog function), 이중로그모형(double log 

function)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4가지 헤도닉가격모형 중 설명력(결정계

수)이 가장 높은 준로그모형(종속변수에 로그값 적용)을 적용하였다.

지목 영향력 분석을 위해 작성한 3가지 헤도닉지가모형의 설명력과 각 독립변수의 설명력 

크기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 본 연구는 모형 작성을 통해 가설만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표에서는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생략하고 독립변수 상호간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할 수 있

32) 유선종·김정은, 상게서,  p.189.

<표 4> 가설검증 결과

구분 제1가설 모형 제2가설 모형 제3가설 모형

모형

요약

수정된 R 제곱 .709 .838 .840

유의확률 F 변화량 .000 .000 .000

표준

화계

수표

변수명 표준화계수 유의확률 표준화계수 유의확률 표준화계수 유의확률

(상수) 　 .000 　 .000 　 .000

전 구성비 -.090 .000 -.056 .000 -.057 .000

답 구성비 -.259 .000 -.149 .000 -.154 .000

임야 구성비 -.575 .000 -.362 .000 -.372 .000

대 구성비 .118 .000 .143 .000 .134 .000

도 구성비 .099 .000 .088 .000 .067 .000

대도시더미 　 　 .098 .000 .093 .000

읍면지역더미 　 　 -.223 .000 -.227 .000

수도권더미 　 　 .268 .000 .263 .000

판매시설밀도 　 　 　 　 .023 .000

업무시설밀도 　 　 　 　 .043 .000

숙박시설밀도 　 　 　 　 .002 .651

위락시설밀도 　 　 　 　 .010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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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준화계수와 각 독립변수의 유의확률만 기입하였다. 기타 각 모형에서 독립변수 상호간의 

다중공선성문제 점검을 위해 VIF값을 계산하였으나, 모형에서 포함된 독립변수 상호간에는 

다중공선성문제가 없으므로 VIF값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3. 지목 영향력 분석 (제1가설)

제1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헤도닉지가모형을 보면 수정된 R 제곱값은 .709로 비교적 높으

며, 유의확률 F 변화량이 .000 (< 0.05)이므로 유효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모형에 포함된 

5개 지목 구성비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 (< 0.05)이므로 5가지 지목의 구성비는 모두 종속변

수인 읍면동별 지가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독립변수인 5개 지목 구성비의 표준화계수를 보면 전, 답, 임야(소지)의 3가지 지목 구성비

의 표준화계수는 음수(-)이므로 이들 소지의 구성비가 커질수록 읍면동의 지가수준은 낮아지

며, 대와 도로 지목(부지) 구성비의 표준화계수는 양수(+)이므로 이들 부지의 구성비가 커질수

록 지가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임야 구성비의 표준화계수 절대값이 .575로 가장 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읍면동별 지가수준에 임야 지목의 구성비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목별 영향력은 임야 > 답 > 대 > 도로 > 전의 순서이다. 이와 같은 모형 분석 

결과를 볼 때 읍면동별 주요 지목의 구성비율에 따라 지가수준이 결정된다는 제1가설은 채택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지역별 차별성 분석 (제2가설)

제2가설 헤도닉지가모형 역시 수정된 R 제곱값은 .838이며 유의확률 F 변화량이 .000 (< 

0.05)이므로 유효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모형에 포함된 5개 지목 구성비와 3개 지역 

더미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 (< 0.05)이므로 8가지 독립변수는 모두 종속변수인 읍면동별 

지가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가지 독립변수의 표준화계수를 보면 3개 소지 지목은 물론 읍면지역더미도 음수(-)이므

로 읍면동이 읍면지역에 속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지가수준이 일정부분 낮아질 것이다. 또한 

2개 부지 지목 이외에도 대도시더미와 수도권더미의 표준화계수는 양수(+)이므로 대도시나 

수도권지역에 속한 읍면동지역의 지가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이들 8개 독립

변수의 지가수준 결정 영향력은 제1가설과 같이 임야 구성비가 가장 크며 수도권더미 > 읍면

지역더미 > 답 구성비 > 대 구성비 > 대도시더미 > 도 구성비 > 전 구성비의 순서가 된다.

기타 처음 설계된 지역 유형은 4개였으나 다른 지역 유형과의 다중공선성문제로 인해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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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동지역더미는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중소도시동지역은 대도시지역과 읍면지역에 포함되

지 않는 나머지 지역이므로 중소도시동지역가 모형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지역 유형이 지가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작성된 모형에서는 읍면동지역이 특정 지역에 속할 경우 나머지 지역의 더미변수 값은 0이 

되므로 5개 지목 구성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33) 따라서 

읍면동별 지가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목의 영향력은 지역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제2가설

은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상업용건축물 밀도의 보완성 분석 (제3가설)

제3가설 헤도닉지가모형은 제2가설 모형에 4가지 상업용건축물(판매, 업무, 숙박, 위락)의 

건축밀도가 추가된 모형이다. 이 모형의 수정된 R 제곱값은 .840이며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00 (< 0.05)이므로 유효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모형에 포함된 5개 지목 구성비와 3개 지역 

더미의 유의확률은 제2모형과 같이 모두 .000 (< 0.05)이다. 상업용건축물 중 판매, 업무, 위

락 3개 시설 건축밀도의 유의확률은 모두 .05 보다 작으나, 숙박시설밀도의 유의확률은 .05보

다 크게 계산되어 숙박시설밀도의 읍면동별 지가수준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과 지역의 8가지 독립변수의 표준화계수 방향이나 변수 상호간의 상대적 크기도 제2

가설 모형에서와 같다. 추가된 4개 시설의 건축밀도 중 판매, 업무, 위락 3개 시설 건축밀도의 

경우 표준화계수는 모두 양수(+)이므로 판매, 업무, 위락시설의 밀도가 높은 읍면동지역일수

록 지가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3개 시설 상호간의 표준화계수 크기를 보면 업무시설밀도 

> 판매시설밀도 > 위락시설밀도이나, 그 크기는 지목 구성비 중 가장 영향력이 작은 ʻ전 구성

비ʼ의 계수보다 작다. 더구나 제3모형의 수정된 R 제곱값은 .840으로 제2가설 모형의 .838보

다 설명력이 0.002만 증가하여 읍면동 지역의 지가수준의 결정에 4개 상업시설밀도가 차지하

는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읍면동별 상업시설밀도는 주요 지목에 따른 읍면동별 

지가수준 결정모형의 설명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제3가설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3) 예를 들어 제1모형에서 임야 구성비의 상대적 영향력은 0.50이나, 지역 변수를 포함하는 제2모형에서는 수도권

지역이 아닌 대도시 동지역 임야 구성비의 상대적 영향력을 0.40(최대 1.00)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 임야 구성비의 상대적 영향력은 0.35(최대 1.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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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지목으로 대표되는 토지 용도가 인근지역인 읍면동지역의 지가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다양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선행연구 검

토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모형을 작성하고 3가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3가지 가설 입증을 위해 종속변수에 로그값을 적용한 준로그모형으로 3가지 헤도닉지가모

형을 작성하였다. 제1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지가모형 작성 결과 5가지 읍면동별 지목(전, 답, 

임야, 대, 도로) 비율이 모두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읍면동별 주요 지목의 구성비율에 따

라 지가수준이 결정된다는 제1가설이 채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모형 작성 결과 5가지 읍면동별 지목 비율과 3가지 3개 지역 더

미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 (< 0.05)이므로 이들 8가지 독립변수는 모두 종속변수인 읍면동별 

지가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읍면동별 지가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목의 영향력은 지역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제2가설은 채택되었다.

제3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2가설 모형에 4가지 상업용건축물(판매, 업무, 숙박, 위락)

의 건축밀도가 포함된 지가모형을 작성하였으며, 분석 결과 4가지 상업용건축물도 중 숙박시

설밀도는 기각되었고, 모형의 설명력 제2가설 모형보다 0.002(0.2%)만 개선되어 읍면동별 주

요 상업시설밀도는 주요 지목에 따른 읍면동별 지가수준 결정모형의 설명력을 높여줄 수 있다

는 제3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다양한 대용량 부동산정보를 가공하여 시

행된 것으로, 공개된 정보 중 토지·임야대장의 지목정보와 면적 정보를 활용해서 읍면동으로 

세분된 지역토지시장의 지가수준을 추정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가격평가

나 등의 과정에서 공개된 부동산정보를 가공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경우 보다 객관적인 지가

수준 판정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발전시켜 2차수준의 대량감정평가모형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 대량의 원본 정보를 가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읍면동 또는 동리 단위 지적통계와 공시지가 통계를 

정기적(년, 분기, 월)으로 작성하여 공개한다면 공개된 대량 부동산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은 보다 효율적인 부동산활동이 가능해지며, 부동산 관련 업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 작성에 활용한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낮은 현실화율의 문제가 있으

며, 독립변수 작성에 활용한 지목의 경우에도 지목불부합 문제가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 지역의 세분된 토지시장에 대한 지가모형을 작성했으며, 2017년부터 공개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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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공공데이터 중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공적 장부에 수록된 

지목을 중심으로 지가분석모형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5대 지목과 3가지 지역 유형 구분 변수를 포함하는 제2가설 헤도닉지가모형

의 수정된 R 제곱값이 .838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83.8%에 

그치는 것이 선행연구와 같은 낮은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나 지목불부합 문제 때문인지,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 변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설명력이 높은 지가수준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자료가 수집 될 경우 종속변

수를 실거래가격을 적용한 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나, 신고 된 실거래가격 역시 실제 거래가격

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형 개발 전에 실거래가격과 시가와의 배율도 별도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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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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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상태 게재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재심    × : 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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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종합 판정결과가 현상태 게재 또는 수정후 게재인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다.

   ⑥ 종합 판정결과가 수정후 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

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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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심사자는 6항의 수정논문을 평가하여 당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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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단위 및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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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만 60세 이상 배우자도 만60세 이상인자

보유주택수 1 주택 가입시에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9억원 초과주택,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 임대중인 건물, 정비

사업지구 내 주택, 토지⋅건물 소유권이 다른 경우, 미등기 건

물, 토지 등 제외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대출한도 5억원 월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거주여부 실제 거주 소유자 또는 배우자 거주

권리침해 등 없는 주택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 없어야함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백문백답』, 2011년 10월 기준, p.40. 

   ⑩ 그림 (사진, 지도, 그래프)

     1. 그림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인쇄가 되었을 때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2. 그림은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해상도를 위해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거나 그림의 원본

을 제출한다.

     3. 그림의 크기는 본문 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1] 제목, [그림 2] 제목 등으로 표기하고, 모든 그림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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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그림 1], [그림 2] 등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5.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에 기재하고 그 길이는 그림의 가로 폭과 같거나 

짧게 한다. 단, 그림의 제목이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일련번호 다음의 제목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6.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일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7. 그림의 출처 명기는 그림 밑 좌측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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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團法人 大韓不動産學會 硏究倫理規定

제정  2008년 4월 21일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을 수립하고, 부동산학의 저변확대와 특히 

학문적 이론 및 응용분야를 개척･연구하여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기초 자료

로 삼는 한편, 올바른 부동산개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와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한 비영리 학술연구단체이다.

  따라서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모든 회원들이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

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학회의 소속 회원들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할 경우 이 연구윤리를 철저

히 준수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회원 상호간에 인정하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체계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분야

의 학술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

며, 우수한 학술지 발간을 통해 부동산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의 저자들은 

물론, 학회지의 편집위원들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에 따

라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1장  학술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지 선정･게재 및 편집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절, 위･변조 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마치 자기 자신의 

연구 성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학회지 논문이나 저술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자는 타인의 연구 성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성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③ 저자는 현존하지 않는 연구자료 및 성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 수행 과정에 있어서 연구 과정 

등을 임의로 조작 내지는 변형, 변조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 성과를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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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직접 행하거나 일정 부분 이상에 대해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를 포함)의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로서

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또한, 연구나 저술(번역을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제4조(연구결과물의 중복 투고, 게재 및 출판물의 이중 출판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과거에 

출판되었던 자신의 연구결과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결과물 포함)을 마치 새로운 결과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학술지 등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 성과를 부동산학 관련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② 저자는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로부터 

허락 내지는 동의를 얻어서 출판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① 저자는 기존의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저자가 타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거나, 타 연구자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6조(투고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

하여 논문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편집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와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7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소속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 

신청한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역할)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

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편집위원의 내용 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나, 투고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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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0조(연구윤리규정 서약)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의 모든 회원들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를 통해 서약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 발효 시의 기존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본 학회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았을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상기하도록 하여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

점이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학회 연구윤

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학술위원회의 추천을 받

아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다만, 해당 위원은 당해 위반사항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의사･심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지목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위반 회원에 대한 소명 기회의 보장)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반자에 대한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반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투고 제한, 회원 자격의 정지 내지는 박탈 등 위

반 정도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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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입회안내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에서는 관심 있는 여러

분의 적극적인 입회와 활동을 바랍니다.

1. 본 학회는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을 수립하고 

부동산학의 지변확대와 특히, 학문적 이론 및 

응용분야를 개척･연구하여 공공의 이익실현

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삼는 한편 

올바른 부동산개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

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자질향

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한 비영리학술단

체입니다.

2. 본 학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

부장관의 허가를 득해(1991.9.9) 설립된 국

내 부동산학회의 유일한 대변자로서 민법 및 

건설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하는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서 정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

니다.

3. 본 학회는 명실상부한 사단법인으로서 학연･
지연에 얽매인 과거의 어두웠던 그림자를 모

두 청산하고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부동산 대화의 한마당입니다.

4. 본 학회는 내실있고 비중있는 학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관심있

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마지 않습

니다.

▣ 주요활동

･학회지발간

･분기별 다이제스트 발간

･분기별 특강개최

･학술대토론회 개최

･부동산 Consultant 운영

･국제학술교류 및 제휴

･용역사업 수행 등

▣ 가입절차

 ･ 본 학회지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 입회원서에 

기재한 후에 회장단의 심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 바쁘신 분은 본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입회원서를 보내드립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1길 51 

세신그린코아 509호

  ▶ 전화 : 02) 3446-2101

  ▶ FAX : 02) 3446-8840

    E-mail : kres2002@hanmail.net

▣ 회비내역

･ 입 회 비 :  20,000원

･ 연 회 비 :  30,000원

･ 평생회비 : 300,000원

▣ 납부방법

･ 예금주 : 대한부동산학회

･ 신한은행 : 100-000-200193

  ※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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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2 0 × × .  .  .

입 회 원 서
회원

번호인  준 2 0 × × .  .  .

성  명                    (한문) 

사 진

(3×4㎝)

주민등록

번    호

현주소

전  화

휴대폰

E-mail

근무처
기관명 직  위 전  화

주  소

학  력

졸업년도 학교명 전공과목 학  위

경  력

근무기간 직장명 직  위

자격증

취득일 자격증명 발행기관

추천인
성  명 소속 및 직위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와 정관 내용을 적극 찬동하며 정(준)회원으로 가입코자 입회원

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  일

성 명 ·····························································································

···················································································································································

·············································································································································(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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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원서(단체)

  본 단체(기업)는 귀 학회의 취지와 정관 내용을 적극 찬동하여 특별회원으로 가입코자 입회
원서를 제출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국  문

한  문

영  문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FAX 우편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단체(기업)명 : ····················································································································

···················································································································································

·············································································································································(인)

대표자 성명 : ·····················································································································

···················································································································································

·············································································································································(인)

※ 첨  부

(1) 연혁서 ·····························································································································

··············································································································································1부

(2) 사업자등록번호사본 ··································································································1부

(3) 사업내역서

･설립목적

･사업내용

･조직 및 기구

･정기간행물 현황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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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지 원고모집

學會誌 投稿要領

1. 종류 :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

 

2. 내역 : ①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특별기고로서 외부인사의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② 논문은 국내외 및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의 학문적 이론 및 응용분야에 관한 것

    나. 택지, 도시, 토지, 행정정책 및 부동산관계 법률에 관한 것

    다. 부동산가격제도 및 법령에 관한 것

    라. 부동산감정평가 및 중개에 관한 것

    마. 부동산금융, 세제에 관한 것

    바. 기타 부동산에 관한 것
  

 3. 제출기한 : 상시접수(아래의 기한내에 접수권장)

구분 접수일
1호 2월 15일
2호 5월 15일
3호 8월 15일
4호 11월 15일

    (원고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 심의 후 결의에 따른다)

4. 제출방법 :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8927cho@gmail.com)

5. 제출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브리지관 422

(국제금융 부동산학과 內) [사]대한부동산학회  간사 조 수희

[☎ 041) 570-7788 (010-2309-8927)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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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투고 신청서

성 명
(한글) 소속

(영문) 직위

주 소

전 화 이메일

논문제목

원 고 내 용 요 약

  

논문 심사비(10만원) 기업은행 650-020939-04-011 (대한부동산학회)

원 고

매 수

제 출

일 시
  성 명            (인)

접 수

일 자

접 수

순 서
게재호수

 금번  제     호

 차기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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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정사항 통지 안내문

임･회원 여러분의 동정사항을 전체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회원관리와 학회지 

및 다이제스트 회원동정란 게재에 참고하고자 회원 동정사항 기재란을 송부하오니 해당되시는 

임･회원님께서는 본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요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1. 주소변동, 사무소이전, 직장변동, 취업, 승진, 퇴직, 개업 등에 관한 사항(시 주소지, 사무

소 위치, 회사명(기관명), 직위 및 직책, 주업종, 변경된 전화번호 등을 기재)

2. 입학, 졸업, 학위취득(석·박사), 유학,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에의 취업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년도, 학교명, 학위취득(석·박사 학위명칭), 국가명, 연구기관명 등을 기재)

3. 각종 저서, 논문발표, 방송출연, 투고(신문, 전문지, 잡지 등) 등에 관한 사항(저서명, 논

문주제 및 내용, 방송사 및 언론사명칭, 투고지 등을 기재)

4. 각종 학술발표회, 세미나, 공청회, 국내외 주요회의, 해외시찰 등의 개최, 참석 등에 관한 

사항

5. 각종 애·경사(직계 존비속 표함)에 관한 사항

6. 상기 기재요령을 참고로 하여 뒷면의 기재란을 이용하되 별도의 용지나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통지도 가능함

▣ 보  낼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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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원 동정사항 기재란

성명 : (한글) ·······················································································································

··············································································································································

직위(학회) : ······················································································································· 

··············································································································································

연락처 : (자택)

(한자)

사항란(해당란에 ○표) 기재란(앞면 기재요령 참고하여 상술)

1
주소변동, 사무소 이전 직장변동, 

취업, 승진, 퇴직, 개업

2

입학, 졸업 및 학위취득, 유학,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에의 취업, 

파견

3

각종 저서, 논문 발표, 방송출현, 

투고

(신문, 잡지, 전문지)

4
학술발표회, 세미나공청회, 국내

외 주요회의, 해외시찰

5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갑, 

기타 경사, 사망, 입원 등 기타 애사

6 기타 중요한 동정사항

※ 기재란에 구애받지 마시고 별지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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